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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떠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설계할 것인가? 1990년대말 성장이 분배의 문제를 

대신하던 개발국가 시대가 종식된 이후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경제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포용적 복지’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각 정부는 삶의 질과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지난 20여년 간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영미의 잔여주의적 재정사업, 

북유럽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무분별하게 혼재된 기형적 구조를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나 중복수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복지

정책에 대한 효능감은 낮고 불신은 높은 실정이다. 나아가 디지털전환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혁명,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가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물적인 조건을 크게 변화시킨 가운데 한국이 복지제도를 차용한 각 국가

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복지자본주의 유형별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의 심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가별로 

기존의 복지체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대응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분석의 초점은,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의 추동 요인 혹은 전환의 결과에 

의한 주요한 사회변동이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체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채정 박사의 총괄하에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의 협력으로 수행

되었다. 보고서의 기획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모든 참여진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쪼록 연구의 결과물이 국회가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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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보고서는 상이한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주요 복지국가에서 인구구조 변화, 노동

시장 변화, 불평등의 심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가별로 기존

의 복지체제를 어떻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자유주의), 독일(조합주의), 스웨덴과 핀란드

(사민주의)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 심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

❑ 영국

영국의 경우 노년층의 복지 지출에서 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영

국 정부는 연금 수급자 증가 효과와 영국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개선하

기 위한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금 자동 가입, 

신국가연금 도입과 같은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성인 돌봄 정책의 변화는 연금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렸다. 고령사회에서의 성인 돌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립내각과 그 이후의 보수당 정부가 10년 동안 긴축 정책을 펼침으로써 성인 돌봄 

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혼합경제가 비효율적으로 기능함

에 따라 성인 돌봄 부문의 회복력은 타격을 받고, 결과적으로 질(質)과 운영 악화라

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도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야 정부는 국민보험료와 주주배당세를 1.25% 인상해 NHS와 사회복지 시스

템 정비를 위한 재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향

후 3년간 360억 파운드를 모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성인 돌봄과 NHS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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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독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노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 복지국가의 3대 축인 공적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장기요양제

도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원칙으로 인해 인구 노령화의 영향

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인구 노령화로 기여자의 수는 감소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험에 처해 있

다는 우려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복지국가의 재정 기반과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

스의 제공을 보장하고 연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개혁을 시행

하고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 연령을 늦춰 근로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이 대

표적인 개혁 성공 사례로 꼽힌다.

❑ 스웨덴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스웨덴 복지국가의 대응 사례는 한국 복지국가

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먼저,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혁 과정을 통해 노인 삶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이미 세

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스웨덴 복지국가는 변화하

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선제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은퇴 연령을 조정

하였다. 스웨덴은 2017년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령화 시대에 맞는 재생산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운용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급증하는 노인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

시에 AIP(ageing in place), 즉 지역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노화를 위해서도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방분권적 접근과 서비스의 제공 의무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권 충

족을 위한 포괄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 핀란드

기대수명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의 지속으로 인해 핀란드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

화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구부양



- iii -

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핀란드는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최근 핀란

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중심의 현행 보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선거를 통해 21개 주의회(county council)를 구성하고 

2023년부터는 주의회가 보건사회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

복지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강화하고, 비공식케어

(informal care)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억장애

(dimentia)를 경험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 핀란드 중앙정

부는 국가 차원의 기억장애 대응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기억력 친화적인

(memory-friendly)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노동시장 변화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

❑ 영국

영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증가는 전문 서비스에서 운전 및 개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유연 근무 제도를 만들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정규직

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젊은 근로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

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유연한 대신 임금이 낮은 긱 경제 노동자 등이 다양한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에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직업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

이 증가했지만, 복지와 고용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따라잡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이 연루된 두 번의 법원 판결은 긱 경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고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유니버

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UC)과 같은 현재의 사회정책이 긱 경제의 두 가지 근

본적인 문제인 열악한 고용 안정성과 낮은 임금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

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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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다른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주

로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었는데, 이는 핵심 근로자의 고용

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부에서의 유연화를 표방하는 전략이라고 평가된

다. 독일은 유럽 복지국가 중에서도 강력한 남성 생계자 모형이 지배하는 국가로 분

류되었으나, 맞벌이 모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이 관찰된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에 비하여 낮고, 이러한 경향은 자녀양육기에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용주가 안정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하는 소위 ‘정

상 고용 관계’가 붕괴하고, 기간제 고용, 시간제 고용, 저임금 고용, 임시직 등이 증

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상 고용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고용 형

태이기는 하지만, 비정형 고용, 저임금 고용, 단시간 고용 등 저숙련 근로자에게 집

중되는 빈곤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스웨덴

스웨덴의 고용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반적으로 65~68%대를 유지하고 있으

며, 동 기간 성별 고용 격차는 6~7% 수준이 유지되었다. 스웨덴은 완전고용 유지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재훈련에 의한 이직 및 

재취업을 증진하는 스웨덴 ALMP 모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웨덴의 고용 안정

성은 직장 안정성이라기보다는 취업 기회의 안정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러나 1990년대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공공 부문의 지나친 팽창과 직업훈련 프로그

램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 확대가 지적되면서, 민영화 추진 등 공공 부문 개혁을 통

해 공공 부문 고용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노동시장 내부의 이중구조 형성 

등 복잡한 변화의 양상이 감지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투여하는 공공지출 규모와 실업률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기화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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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핀란드는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

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와 노동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구축되어 있어 2000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정

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도 큰 변화

가 없다. 반면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

다. 1968년에 시작된 노·사·정 협의와 타협의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2017년부터는 국가 수준의 단체협약이 중단되어 산업부문별, 사업장별 단체협약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보호하고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직장 내 협력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핀란

드는 이미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관대한 수준의 소득보장 프로

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탈산업화, 자동화,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기

존 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서 핀란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그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핀란드 행정법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3  불평등 심화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

❑ 영국

불평등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논의를 촉발하는 가장 중

요한 사회경제적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영국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

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상속세(inheritance tax),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등 기존 세금 

및 관련 정책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함께 부유세 등 새로운 형태의 

조세정책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정책으로 실

현되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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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

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독일

독일의 소득 불평등은 2010년대까지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모두에서 꾸준히 증

가해왔다. 그 이후 소득 불평등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 빈곤층 가구와 최빈

층 가구의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즉,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자산 불평등에도 반영된다. 노동시장, 교육, 연금,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

등이 독일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의 젠더 불평등, 교육에

서의 이민자와 기존 시민 간 격차, 노동시장의 이력이 반영되는 연금제도의 특징에 

의한 노년기의 불평등 구도,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유

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되고 있는 계층 간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불평

등과 주택 시장의 불평등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스웨덴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관련 지표는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

의 26.6%를,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

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니계

수, 팔마지수 등 다른 불평등 관련 지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 증가 문제는 스웨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스웨덴의 불평

등 상황 악화에는 자본소득의 불균등한 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

제를 통한 재분배 효과 등 스웨덴의 불평등 완화 정책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약화

되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핀란드

1990년 이래로 빈곤율(중위소득 60% 기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빈

곤율은 7%였고 2004년에는 이미 11%였으며 2020년에는 16%에 달했다. 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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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장기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높다(약 15%). 또한, 

고학력자들도 실업을 겪을 수 있게 되어, 이전의 실업은 농촌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주로 도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이민자의 실업률은 약 25%이다. 핀란드의 새로운 

현상은 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이다. 지난 60년 동안 핀란드는 광범위한 사회 이동

성을 경험해왔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세대 간 이동과 직업상의 이동이 매우 일반

적이었다. 199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 이후 이동성은 감소했다. 대부분의 경우 아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지위보다 높았고, 교육의 역할은 상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데 특히 중요했다. 1990년대 초의 위기 이후 상황은 바

뀌었고, 중산층 지위의 성장은 사실상 멈췄다.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도 활동 영역을 

넓히지 않고, 상승 이동이 중단되어 중산층의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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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상이한 복지체제로 분류되는 주요 복지국가에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의 심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가별로 기존의 복지체

제를 어떻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의 추동 요인 혹은 전환의 결과에 의한 주요한 사회변동이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체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Esping-Andersen(1990; 1999)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

(stratification), 탈가족화(defamilization)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여, 자유주

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3개의 복지자본주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노동력의 탈상품화 수준과 가족 내에서 수행되어왔던 돌

봄의 탈가족화 수준, 사회 전반의 계층화 수준에서 차이가 관찰된다는 논의는 국가 차원

에서 어떠한 할당과 배분의 원리에 기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정책을 전개해왔는

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탈상품화 정도는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복지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는 상태, 즉 개인의 노동력을 반드시 상품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지를 강화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주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

을 수행한다. 따라서 탈상품화는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파악되기보다는 정도의 높고 낮음

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으며, 공공부조가 지배적인 복지국가들과 사회보험이 지배적인 복

지국가들, 베버리지형 급여제도들이 지배적인 복지국가들에서 상이한 양상을 띨 수 있다

(Esping-Andersen, 1990:21-23). 계층화는 복지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서열화, 즉 시

장에서의 계층 구조가 복지제도 수급자로서의 계층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과 조합주의적 복지제도, 자산조사형 사회부

조 등을 통해서 발생한다(Esping-Andersen, 1990:23-26). 이후, Esping-Andersen 

(1999)은 여러 비판들을 반영하여 개인이 가족 내 관계나 역할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탈가족화 기준을 복지국가 유형화에 추

가하였다(한신실, 2020).1)

1) 탈가족화 기준을 포함하여,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잔여주의적인 복지
제도와 노동을 상품화시켜야 하는 강력한 시장중심주의, 내-외부자로 분리된 높은 수준의 양극화, 가족중심주의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남부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남부 유럽 체제가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Esping-Andersen 
(1990)의 초기 복지국가 유형화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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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으나,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부조, 보수주의 복

지국가는 사회보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수당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지배적인 할당과 배분의 원리에 기초한 정책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체계가 운영되어왔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와 노동시

장의 변화, 다차원적인 불평등의 심화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개별 복지체제를 지배해왔던 

복지국가 작동원리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존 복지국가의 작동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회

변동에 해당한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로 요약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가 

납부하는 조세와 세대 간 이전의 원리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로 운영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불평등의 

심화는 기존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가 다차원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

고 있음을 함의하며, 이는 복지국가의 재편 논의와 연결되어왔다.

본 보고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개별 복지국가가 어떻게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변

화,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Esping-Andersen(1990; 1999)의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적인 1∼

2개 국가를 선정하여, 영국(자유주의), 독일(조합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사민주의)가 직

면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 심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적 대응

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별 비교를 시도하였고, 노동시장 변화는 국

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안정 노동(precarious job)’의 확산 실태와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평등 심화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불평등이 노정되는 분야

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각국의 학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

해 국가별로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불평등 관련 논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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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1 인구 동향

1975년 5,620만명이었던 영국의 인구는 2019년 중반까지 6,680만명으로 늘어났다

(ONS, 2021a). 비록 인구 증가율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현재 인구 수준은 

1990년대 예측치보다 더 높다. 1996년에 2021년 인구는 6,220만명으로 추정되었으나

(Hicks and Allen, 1999), 이는 2009년에 이미 도달하였다(ONS, 2021).

2017∼2019년에 태어난 남녀 기대수명은 각각 79.4세, 83.1세로 나타나, 1981∼

1983년에 태어난 남녀의 기대수명 각각 70.8세, 76.8세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ONS, 2020).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의 남녀 합산 기대수명은 2002

∼2007년과 비교 시 2012∼2017년 5년 동안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대부분 연령층의 사망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데, 취약 인구

에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Walsh et al., 2020).

[그림 2-1] OECD 회원국의 성별 기대수명

출처: OECD 온라인 데이터(OECD 2021). 최신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2020년 데이터가 사용됨.
https://data.oecd.org/healthstat/life-expectancy-at-birth.htm.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체제 비교

8   국회미래연구원

노인의 기대수명은 65세 남성과 여성이 각각 평균 18.8세와 21.1세를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노인의 경우는 성별 차이가 더 작다. 2016∼2018년 90세 남성과 

여성은 각각 4.1세, 4.7세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ONS, 2020a).

지난 30년 동안 영국의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5세) 1명당 1.6명에서 2.0명 사이

에서 변화가 있었다. 1980년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는 1.9명이었으나 2002년 1.63명

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1.9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2012년 1.92명으로 소폭 감

소했으며, 2018년에는 1.68명을 기록하였다(ONS, 2021). 초산 연령은 1940년 25.8세

에서 2019년 28.9세로 다소 증가하였다.3)

2 노령화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의 결과는 영국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5년 65세 이상의 성인은 영국 인구의 14.1%를 차지했지만 2015년에는 17.8%로 증

가했으며 2045년에는 24.6%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ONS, 2021).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인구의 노령화 과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2009년 영국 인구는 이

미 고령사회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와 청년층(0∼15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중년, 은퇴에 가까운 근로 연령 인구(40∼60세)는 많은 수를 차지한다. 30년 후 인

구 피라미드는 중년의 근로 연령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연령대에 걸쳐 더 평평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3) ONS dataset titled ‘Births by parents’ characteristics’ published in November 2020. Accessible at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livebirths/datasets/
birthsbyparents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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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39

[그림 2-2] 2009년(왼쪽)과 2039년(오른쪽)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영국 인구 추정

출처: ONS(2021), 90세 이상은 90+로 표시 

가. 지역별 차이

노령 인구는 영국 복지제도의 재정 지원 방식에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노령화 속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이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성인 돌봄 등의 노령화 관련 서비스들의 수

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주로 북부 지역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남해안 지역 주변

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36년까지 런던과 맨체스터 등 대도시 근처의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과 작은 마을들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

다.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일부 경우에 부분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

응하고 요구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능력은 지방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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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996년부터 2036년까지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ONS(2017b), 웨일스,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함 © OpenStreetMap © CartoDB Ba
ckground

나. 부양률

근로 연령(20∼64세)과 은퇴 연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률은 OECD 평

균보다 꾸준히 높아 영국은 고령국가에 해당한다(2015년 기준 한국 19.6; 영국 30.8; 

OECD 27.8).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의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2050년쯤에 

영국의 부양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 71.5; 영국 46.4; 

OECD 48.5)(OECD, 2015).

3 연금 정책

고령인구가 영국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노년층을 위한 연금과 성인 돌봄 제도

에 미치는 영향은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왔다(예: Barry, 1985). 2000년대에는 연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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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PC)가 설립되어 기존의 연금제도, 노령 인구의 영향 및 영국의 연금 의무에 관한 재

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수행하였다(Hills, 2004; 2007). 연금위원회

는 일련의 연구에 착수하여 보고서(PC, 2004; 2005; 2006)를 발행했으며, 민간(직장 및 

개인)과 정부 연금개혁 권고안을 만들 때 정당 간 합의를 모색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2012년 10월 자동 연금 가입과 2016년 신국가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영국의 연금제도는 세계은행의 3층 구조 방식(다층구조)을 적용하여, 국가연금, 직장연

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직장 및 개인 연금은 흔히 국가(공적)연금과 구별하기 위해 

사적연금으로 불린다. 기금 측면에서 현재의 영국 연금은 국민보험료(NI)와 함께 세금(일

반 세수 등)에 의해 대부분 지원된다.

가. 최근의 영국 연금제도

영국의 주요 공적연금은 국민보험료(NI)4) 납부에 최소한 10년 이상 기여한 사람들에

게 연금을 제공하는 신국가연금(nSP)이다. 그러나 국민보험기여금(NIC)을 35년 납부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대 연금은 총 국민보험기여금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2021/22년 주

당 179.60파운드의 고정 이율로 제한된다. 국가연금은 매년 ‘트리플록(Triple-lock)’에 

따른 상향평가의 대상이 되며, 이는 a) 2.5% b) 물가 상승률 c) 소득 수준 3개 항목 중 가

장 큰 수치에 따라 상향평가가 보장된다. 하지만 2021년 9월 7일, 영국 정부가 국가연금

을 가장 높은 수치(소득 증가: 8%)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함

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금 상향은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Peacey, 2021; Stewart, 

2021).

신국가연금(nSP)은 연금위원회(PC)의 권고에 따라 2016년에 도입되었다. 국가소득비

례연금(SERPS)이 개선된 것이자 신국가연금의 전신인 제2국가연금(S2P)은 연금저축이 

고용 및 소득 기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소득 연계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제2국가

연금에 따르면, 개인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며 연금 소득은 기여금 기록에 따라 

4) NI는 세금을 통해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이에 다수의 영국인들은 국민보험기여금
(NIC)을 세금 납부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NIC 기록에는 수년간 기여한 연도와 기여금액 합계 등이 포함된다. NIC는 국가
연금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NIC 세율은 소득세율과 다
르다. 2021/22년에는 주당 소득이 £184에서 £967 사이인 근로자는 소득의 12%를 NI에 기여하는 반면 주당 소득이 
£967 이상인 근로자는 2%를 추가로 기여한다(Gov.UK,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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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는데 이 방식은 ‘비스마르크’ 모델이라고 불린다. 국가연금 소득 수준은 경제활동

에 참여한 해의 기여금 기록에 따라 달라지며, 안정적인 직업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연금 소득을 제공한다. 노령 인구에 의해 제기되는 위기는 정부가 연금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Hills, 2007). 또한 기금이 국가소득비례연금(SEPRS) 자금으로 

전달됨에 따라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의 제한된 재분배 효과로 인해 연금

제도 접근의 불평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Hills, 2006). 이는 고용 이력이 불안

정하거나 중단된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었다(Hills, 2004; Price et al., 2016).

반면, 신국가연금(nSP)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베버리지언’ 원칙을 따

른다(Hills, 2006). 개인들은 국민보험(NI)의 기여금을 통해 연금저축에 기여해야 하지만 

국민보험 수급자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crediting mechanisms)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돌봄 의무(자녀 또는 친척)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것이 인정되었을 시 국민보험(NI) 

분담금 기록에 반영되었다. 국민보험기여금(NIC) 공제제도(credit scheme)는 이전에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국가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은퇴 시 효과적으로 빈

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베버리지언 접근법이 직면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연금 제공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려는 명백한 목표에도 불구하고(Ebbinghaus, 2021), 국가연

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은퇴 소득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남아 있다(Pension 

Policy Institute (PPI), 2021). Disney(2016)는 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지출이 지나

치게 많기 때문에 사회보험 기금 연금(social insurance funding pensions)을 사용하

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베버리지언 원칙 아래 의도된 자금 구조와 현재의 자금 구조 

사이의 불협화음은 연금이 현재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에 의존하여 조세를 통해 계속 자금

이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국가연금(S2P)의 소득 연계 부분은 국가연금에서 제외되지만, 자동 등록(AE) 방식

의 2012년 10월에 시행된 직장연금제도의 일부로 도입된다. 자동 등록(AE) 제도하에 고

용주는 연금저축제도5)를 두고 근로자를 등록해야 하며6), 직장연금제도에 기여해야 한

다. 당초 정부가 자동 등록(AE)을 관리하라는 연금위원회(PC)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5) 연금저축제도(pension saving scheme) 상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민간 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되지만, 모든 상품은 연
금규제부서(Pensions Regulator)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6) 22세 이상 영국에서 근로하여 연간 1만 파운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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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결국 주로 민간에 맡겨졌다. 대신, 공기업인 국립고용저축신탁(NEST)은 민간 저

축상품의 대안으로 고용주들에게 저비용 저축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고용주 외에 직원들도 직장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모은다. 정부는 또한 근로자들이 소

득세를 납부하고 직장연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최초 기여율은 적

격 소득의 2%(직원 1%, 고용주 1%)에서 2017/18년 4월 기준 5%(직원 3%, 고용주 2%)

로 증가했으며, 2019/20년 4월 기준 8%(직원 5%, 고용주 3%)로 더욱 증가했다

(Gov.UK, 2020).

나. 연금제도의 재원조달

영국의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연금 기금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연금 

기금은 근로 연령 인구의 세수에 의존하지만, 근로 연령 인구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

다. Handscomb and Try(2021)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가구당 

평균 소득이 1∼2% 감소한 반면, 국가연금상향제도(트리록락제도)에 의해 연금 수급자

의 소득은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직장 연금제도의 변화는 노인 인구에 관한 국가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전

에 영국 정부는 은퇴 소득을 축적하고 창출하는 데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다. 인구가 노령

화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 인구 규모와 연금 소득 지급 기간이 증가하여, 세금으로 기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게 제

기되었다. 국가연금의 소득 연계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국가연금은 가능한 한 높은 대체 

비율로 연금을 제공하기보다 적절한 연금수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연금제도의 최근 변화는 연금제도의 사회보장 측면(즉, 노인 

빈곤 방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영국 연금제도 비판론자들은 최근 정액연금으로의 전환과 직장연금제도 도입은 

‘연금제도의 금융화’를 가속화한 ‘복지제도 축소’(Price et al., 2016)와 신자유주의

(Grady, 2010)라고 주장한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 연

금제도의 주요 의제는 연금의 적정성과 적용 범위를 개선하고 연금 기금을 조달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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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세 이상 성인 돌봄 정책

영국의 성인 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성인에게 서비스

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자립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단기 치료와 집, 집단거주시설, 요

양원 등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치료 두 가지로 구분된다(King’s Fund, 

2021c). 이 장은 영국의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가. 성인 돌봄의 재원조달, 전달체계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

성인 돌봄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LAs)가 결정하며, 지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돌

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지방정부에 연락을 취해 수요조사를 한다. 지방정부는 수요 수

준에 따라 개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한 가지 돌봄 선택권을 제공한다. 총자산이 2만

3,250파운드 미만인 경우 지방정부가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자산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이 돌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돌봄 기관은 민간 영리 부문과 비영리 및 공공(지방정부 소유) 제공자의 세 가지 부문으

로 나뉜다. 1980년대에는 공공 부문에서 서비스의 약 80%를 제공했지만, 2016년에는 

약 8%에 불과하다. 민간 부문은 2016년 기준 74%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성장했

으며, 나머지 18%는 자선단체에 의해 제공된다(Barron and West, 2017). 민간 부문에

는 대규모 제공기관도 있지만, 공급자의 대다수는 4채 미만의 시설을 소유하고 많은 이익

을 취하기보다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다(Knapp, Hardy, and Forder 

2001).

성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전달은 가격과 품질, 수요와 공급의 역학이 전통적인 자유시

장과 다른 준시장으로 특징지어진다. 민간과 공공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

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의 

지속된 긴축재정으로 몇몇 지방정부는 민간 부문 제공자로부터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지

닌 서비스 구매에 초점을 맞춰 돌봄 서비스를 위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기 시작했다

(Phillips, Hodge, and Harris, 2019). 하지만 이 접근법이 비용 낮추기에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는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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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은 돌봄 서비스 품질관리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지난 수년 동안, 2015년에 새로운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결

과를 초래한 몇 가지 서비스 질 문제가 제기되어왔다(Barron and West, 2017; 

Burchardt, Obolenskaya, and Vizard, 2016). 등록된 모든 공급자는 CQC에 의해 조

사되며,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 게시된다. 품질 지표를 제공하는 다른 데이터는 돌봄 이용

자 조사, 보호자 조사 등이 있으며, 돌봄 경험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제공

한다.

이용자에게 CQC 조사보고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인데, 이는 개

인이 서비스 품질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arron and West, 2017). 개인이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즉 배우자 사망, 건강 악화 

등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발생하며, 특히 집단거주시설로 옮

기는 상황이 생긴다. 개인 또는 지방정부의 자금 제한 때문에, 모든 제공자들 중에서 자신

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선택’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선택은 대부분 경제적 적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집단거주시설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 중 13%가 높은 이직률 또는 기타 

고용 문제로 인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ADASS 

2021).

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긴축 기조

정부는 2000년대에 성인 돌봄의 협력적 접근을 모색했으며(Burchardt, Obolenskaya 

and Vizard, 2016) 이 분야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Glasby et al., 2021). 

Glasby et al.(2021)는 이것이 잠시나마 국가 돌봄 서비스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오늘

날 성인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한다.

2014년 돌봄법은 법 위원회와 딜노트 위원회의 보고서 권고로 제정되었다. 이는 제한

된 범위에서 급성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통합적, 예방적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웰빙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한 성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

다(Glasby et al., 2021). 또한 지방정부가 성인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서비

스 제공(자금 지원 및 품질 보장)에 대한 공적 책임 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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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돌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조달 구

조 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2014년 돌봄법도 딜노트 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합하여, 평균 자격 기준을 높이고 자체 

자금 조달 한도를 도입했다(Burchardt, Obolenskaya, and Vizard, 2016; Glasby et 

al., 2021).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비용 압박이 가중되고, 시행이 복잡해지자 시

행을 연기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Burchardt, 

Obolenskaya, and Vizard, 2016). 이러한 시행 지연은 성인 돌봄의 오랜 문제가 일련

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

러왔고, 일부 학자들은 201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Glasby et 

al., 2021).

다. 성인 돌봄의 재정 문제

2019/20년 영국 지방정부가 보고한 총지출은 약 233억 달러로 인플레이션 조정 후 

2010/11년에 보고된 지출 수준이다(King’s Fund, 2021c). 2010년 연립정부에 의해 

도입된 긴축 정책으로, 성인 돌봄 분야의 실질 지출은 2010/11년 약 230억 파운드에서 

2014/15년 210억 파운드를 약간 웃돌다가 다시 현재의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 75세 이상 인구는 2019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지방정

부에 대한 기금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Burchard, Obolenskaya, and 

Vizard, 2016). 수요와 재정 사이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재정은 심각한 문제로 남

고, 계속해서 자금 부족 상태에 있다(Glasby et al., 2021; Burchardt, Obolenskaya, 

and Hughes, 2020).

준시장의 지속적인 재정 문제로 인한 성인 돌봄 서비스의 부정적인 결과는 명백하다

(Barron and West, 2017; Burchardt, Obolenskaya, and Vizard, 2016; Glasby et 

al., 2021). 중앙정부 자금 지원의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는 집단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기

반 서비스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가 상당히 줄였다. 그 결과,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증

가했고(Glasby et al., 2021),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Burchardt, 

Obolenskaya, and Vizard, 2016; Burchardt, Obolenskaya, and Hughes, 2020).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다. 2021년 7월, 돌봄 평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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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혹은 검토 대상자는 약 23만5,000명이었다(Association of Directors of Adult 

Social Services (ADASS), 2021). 2021년 8월 중순까지, 그 수는 6만5,000명 더 증가

하여 총 30만명의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의 지연을 경험했다.

충족되지 않은 요구의 증가는 NHS와 같은 성인 돌봄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Glasby et al., 2021; Crawford, Stoye and Zaranko, 2018). 

또한 재정 압박은 비용 절감의 강조로 이어지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자의 서

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Barron and West, 2017). 재정 압박을 받는 제공자가 비용

을 절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인력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 근로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동한다. 이는 영국의 성인 돌봄 부문이 분투하고 있는 또 다른 만성적인 

문제이다(Burchardt, Obolenskaya, and Hughes, 2020; Bottery, 2020).

2013년 국가 예산에서 확인된 재정 출처를 보면, 수년간 상속세 기준을 동결하고 고용

주의 NIC 분담금을 인상시키는 등 개혁을 통해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Humphries, 2013). 그 이후 성인 돌봄 관련 기금 증액과 증액 방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며, 40세 이상에게 돌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본 모델이 포함되었다(Curry, 

Castle-Clarke, and Hemmings, 2018).

2021년 9월 7일, 존슨 정부는 NHS와 돌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보험기여금과 

배당세를 1.25%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parrow, 2021; BBC, 2021). 그 목표는 매

년 120억 파운드를 모으는 것이며, 향후 3년 동안 세수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

드가 기금을 받기는 하지만, 영국의 NHS와 돌봄에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다. 주로 노인 

대상 성인 돌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4억 파운드는 성인과 아동 돌

봄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정부는 또한 정부 지원 돌봄에 대한 평균 평가 기준이 2만3,250파운드에 머무를 

것이라 발표했지만, 10만 파운드 미만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돌봄을 받기 

위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의 총본인부담

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8만6,000파운드의 본인 비용 한도도 도입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변경 사항은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2011년 딜노트 위원회(Institute 

for Fiscal Studies (IFS), 2021)가 권고했던 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자산조사 기준점을 

10만 파운드로 확대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수가 증가할 것이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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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딜노트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10만 파운드 이상의 본인 부담 돌봄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많은 노인들은 다년간 요양원에서의 돌봄이 필요하며, 영

국의 일반적인 요양원 비용은 연간 3만5,000파운드로 추산된다(Bottery, 2021). 상한선

이 없다면, 개인들이 요양원에 머무는 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년간 집단거주시설에

서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8만6,000파운드의 상한

선은 개인이 여전히 생활비(요양원에서의 식사 등)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도 딜노트 위

원회 권장 사항과 같이 개인의 노후 생활 계획에 어느 정도 분명함과 확신을 가져다줄 것

으로 예상된다(Burchardt, Obolenskaya, and Vizard, 2016).

경제연구기관인 재정연구소(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IFS)는 성인 돌봄에 대

한 지방정부의 지출이 9%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봄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3년간 54억 파

운드)이 상당할 것이지만, 지방정부가 성인 돌봄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IFS, 2021).

NHS와 돌봄 서비스를 위한 기금이 증가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국민보험이 세금 증가를 수반하기에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여론조사 

업체 YouGov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Smith, 2021), 국민보험(NI) 인상(44%)과 반대

(43%) 여론이 똑같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연령대와 노인 연령대 사이에

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18∼24세의 약 26%와 25∼49세의 32%만이 증가를 지지하며, 

50∼64세의 48%와 65세 이상의 68%가 증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험(NI) 요율 인상에 대한 지지의 차이에서 보듯이, 돌봄 자금 마련에 관한 세대 

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보험기여금(NIC)은 퇴직한 

사람이 아닌 고용주, 국가연금 수급 연령 이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근

로자가 지급한다. 국민보험기여금(NIC)은 ‘재분배’가 아닌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득세보다 누진성이 떨어진다. 기여율은 연간 9,368파운드와 5만284파운드 사이의 소

득을 버는 모든 개인에게 12%를 부과하며, 5만284파운드 이상의 소득자는 2%로 감소한

다(Gov.UK, 2021). 최소 기준은 최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기준보다 상당히 낮

다(£12,570 in 2021/22, Gov.UK, 2021). 이러한 특성과 함께 영국의 현재 중간 정규

직 소득 수준인 2019/2020년 기준 약 3만1,500파운드를 고려할 때, 국가연금(NI) 요율 

인상은 소득 기준의 중간에 있는 근로 연령 인구에 주로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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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NIC 인상 및 연봉 수준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가디언)

연간소득 현재 NIC
1.25% 증가 이후 

NIC
연간 NIC 증가

소득 대비 NIC 

(after)

£20,000 £1,252 £1,382 £130 7%

£30,000 £2,452 £2,707 £255 9%

£40,000 £3,652 £4,032 £380 10%

£50,000 £4,852 £5,357 £505 11%

£60,000 £5,079 £5,709 £630 10%

£70,000 £5,279 £6,034 £755 9%

£80,000 £5,479 £6,359 £880 8%

£100,000 £5,879 £7,009 £1,130 7%

£130,000 £6,479 £7,984 £1,505 6%

주: 가디언에서 2021년 9월 7일 개인 세금 앱 ‘untied’를 사용하여 게시한 표로, 이 계산에서는 상한 요율(월 
소득이 £4,189 이상)도 1.2% 증가한다고 가정

5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NHS도 1948년 도입 이후 평균 예산 증가율 3.7%에 비해 최근 10년간 예산이 연평균 

1.4%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쳐, 공공보건 등 일선 서비스의 자금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왔

다(King’s Fund, 2021b).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NHS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들 중 18%가 65세 이상이었

다(Downing and Wilson, 2005).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의 지속적인 자금 삭

감으로 인해 일선 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실 이용이 더욱 증가했다

(Crawford, Stoye, and Zaranko, 2018). 노인들은 즉각적인 의학적 조언을 필요로 하

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1주일까지 걸릴 수 있는 일반의와의 만남 이전에 이

뤄질 필요가 있다. 2008년 NHS 다이렉트에 걸려온 전화의 90%는 덜 심각한 질병 문제

이지만, 노인의 경우 통증, 소화기 장애, 호흡기 장애, 상처 및 부상 등 긴급할 수 있는 건

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Hsu et al., 2011). 

노령 인구의 NHS 사용 패턴은 NHS가 공공보건 분야에 대응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는 이중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금과 달리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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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장기 조건과 함께 예방, 식별 및 관리해야 할 장기 조건’인 ‘노쇠함’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 접근법은 현재 수준보다 수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성인 돌봄 등 다른 사

회서비스와의 통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ropper 등은 2020년 NHS의 두 가지 장기 과제로 근로자 문제와 선택 진료 대기 시

간 증가를 꼽았다. 이는 2021년 9월 8일 현재 NHS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며, 2021년/22년과 2022년/23년에 1,500억 파운드를 제공하

고 2024년/25년에는 100억 파운드를 추가로 증가시킬 것이다(IFS, 2021). 이 자금이 

NHS를 회복시키고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절히 재조정하는 데 충분한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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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1 인구 동향

많은 유럽 국가들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인구 노령

화를 겪고 있다. 이는 기대수명 증가와 장기간에 걸친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독일의 중위연령은 1970년 34세에서 2060년 5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에 따른 중위연령 변화를 보면, 2016년 이후 중위연령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40년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중위연령은 1979년 

33.8세, 2000년 39.6세, 2030년 47.6세, 2060년 50.5세이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인

구에서 노년층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OECD 국가 65세 이상 인구와 15세

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비율은 1990년 20.6%에서 2020년 31.2%로 증가했으며, 2050

년에는 5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9). 유럽에서 이탈리아, 세계적으로 

일본이 높은 노령 인구를 갖고 있는데,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림 2-4] 독일의 노령화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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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독일의 중위연령

인구 노령화에 따른 주요 변화는 노년층과 젊은층의 비율의 변화이다. 2060년까지 인

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1%에서 33%로 증가하고, 80세 이상의 비율은 두 배가량 증가

할 전망이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5). 65세 이상의 유권자와 연금을 받는 유

권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Hess et al., 

2017). 근로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객 집단으

로서의 노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실버경제의 중요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인구 노령화

는 독일의 복지국가, 특히 연금,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금 정책

독일의 노령연금(OAS)은 주로 공적연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노년층 소득의 주요 

원천이다. 평균적으로 노인들의 소득 중 약 80%가 공적연금에서 나온다(Bridgen and 

Meyer, 2014). 직장연금과 개인연금은 의무가 아니다. 독일의 공적연금은 PAYGO 

(Pay-As-You-Go) 원칙에 의해 재정이 뒷받침되며, 약 80%의 노동인구를 보장한다

(Schulze, 2009). 즉, 기여금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높아진다. 종신직 공무원(Beamte)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제외된다(Leifel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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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부과방식 공적연금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인구 노령화에 의해 큰 영향

을 받는다. Harper(2015: 23)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수

혜자들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험에 직면해 있다. 즉, 지출의 증가와 불입

금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의 연금과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원칙이었던 

조기은퇴 기조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조기은퇴는 노동 총계(the lump-sum-of- 

labour) 원리에 기반하여 고령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고, 청년 근로자들이 퇴직자들의 자

리를 채울 수 있게 하여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

다.(Ebbinghaus and Schulze, 2007). 공식적인 퇴직 연령 이전의 퇴직, 즉 조기퇴직은 

여러 가지 다른 경로들을 통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 장애보험을 비롯한 여성 

및 장기 보험 계약자를 위한 특별 조기은퇴 선택권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정책 입안자들은 퇴직을 미루고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조기퇴직 경향에 대응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당시 독일 공적연금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

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연금 및 노동시장 개혁이 시행되었다(Hess, 2016). 첫째, 법정 

퇴직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1964

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67세에 퇴직하는 첫 번째 출생 집단이 될 것이다

(Brussig, 2011). 최근에는 법정 퇴직 연령과 기대수명을 연결시킬지에 대한 논쟁이 진

행 중이다.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법정 퇴직은 자동적으로 특정 비율에 따라 증가하

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조기퇴직 선택권이 폐지되거나 감소하였다. 셋째, 사적연

금에 대한 기여금(Riesterrente)이 지원되는 방식 등으로 직장연금 및 사적연금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넷째, 고령 근로자의 업무 및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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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독일의 성별에 따른 노령 노동자의 고용률과 실질 은퇴 연령

출처: 은퇴 연령: OECD 2019a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실질 은퇴 연령(the effective retirement 

age)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퇴직 연령을 늦추고 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일반적으로 노령 근로자들이 

연금제도에 더 오래 기여하고 단기간 연금을 받도록 이끌어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게다가 고령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고 숙련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경감시킨다. 그러나 이

러한 긍정적인 발전은 모든 근로자들이 독일 연금정치에서 새로운 능동적 고령화 기조의 

요구 조건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동반한다(Brussi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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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정책

의료비는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령화에 따라 독일 의료 시스템의 지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이나 장기요양제도에 비하여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증가세는 완만하다. 독일 경제연구소(t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가 2016

년부터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연금제도 지출이 50%, 장기요양제도 지출은 30% 정도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 시스템 증가는 1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노령화는 치매 등 노화 관련 만성 질환으로의 지속적인 변화 

요인 중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의료 제공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야기한다(Nowosadeck, 

2012). 또 다른 도전은 노년층의 비율이 더 높은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이

다. 지방은 의사와 다른 의료진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도시 지역

보다 시골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덜 만족한다(RKI, 2015). 이에 의대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에 정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개발 및 시행되고 있다(Scott et al., 

2013). 이는 공부하는 동안의 재정적 인센티브와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e-헬스 및 디지

털 의료 기술은 노령층을 위한 충분한 의료 제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van 

den Berg et al., 2015). 하지만 지방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e-헬스 사용을 강화하기 위

한 방안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4 장기요양서비스 정책

의료와 연금 외에 장기요양은 독일 복지국가의 세 번째 주요 분야로서 인구 노령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의한 노인 수의 증가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Harper, 2015). 장기요양서비스가 필

요한 사람 수는 지난 20년 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전체 인

구의 비율은 2.5%에서 5.0%로 두 배 증가했다. 그 결과 독일의 장기요양 비용은 가파르

게 증가했으며, 재정 지원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Schulz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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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수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20): Pflegestatistik 2019

재정 문제 외에 장기요양에 관해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독일은 현재 장기요양 전문 제공자들(통원 및 장기요양시

설)의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Wunsch & Buchmann, 2019).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요양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

력해왔다. 독일은 1995년에 공공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기여금에 기초한다. 

보험금은 의사의 진단 후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지급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약 75%는 가정(대부분 가까운 친척)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

으며, 나머지 25%는 장기요양시설에 있다(Ehrlich et al., 2020). 일과 돌봄의 조화를 개

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혁이 시행되었다. 간병인은 돌봄 제공 기간 후 그들의 직장에 복귀

할 권리가 있으며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10일의 

수발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Backer et al., 2020). 독일은 또한 장기요양 분야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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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가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환자당 직원 최소 비율을 적용하였다

(Merkel et al., 2019).

공공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견고하고 장기 치료로 인해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장기요양 분야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일과 돌봄의 조화 수

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애매하다.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돌봄과 

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일하는 돌봄 제공자들의 소득, 건강 및 웰빙 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hrlich et al., 2020; Brandt et al., 2021). 마지막

으로, 여전히 여성들이 돌봄을 제공하는 데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 돌봄 제공자

의 68%와 장기요양 근로자의 75%는 여성이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1). 일과 

돌봄의 조화 문제가 노동시장 참여,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연금 격차와 관련한 성별 불평

등의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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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스웨덴

1 인구 동향

2020년 현재 스웨덴의 인구는 1,037만9,29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전년 대비 연평균 0.7%에서 최대 1.5%에 이르는 증가율로 과거

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부양인구에 해당하는 18세 미

만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현재 각각 21.1%와 

20.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41.2%에 이른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정

의되는 고령화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0년대 후반 이후 1960년대에 이르

기까지 10% 수준이던 것이 1970년에 13.8%에 이르러 1975년에 이미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1980년에 16.4%, 1990년에 17.8%까지 이른다. 스웨덴의 고령화

율은 1990년 이후 2000년 17.2%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

다가 2005년 이후 다시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18.5%, 그리고 2019년에 드디어 

고령화율 20.0%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그림 2-8] 스웨덴의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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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신생아 수와 출산율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 2.17명이던 것이 1970년 이미 1.94명으로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하락세는 1983년 1.6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반등세를 보여 1990년 다시 인구대체율 수준을 회복하여 2.14명에까지 

이른 후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하락세는 1999년 역대 최저 출산율 수준인 

1.50명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20년 동안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다시 한 번 

2010년 고점(1.98명)을 기록한 후 다시 하락세를 보여 2020년 1.66명 수준까지 하락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이와 같은 합계 출산율은 2019년 기준 OECD 평균인 

1.61명이나 EU 평균인 1.5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유럽의 프

랑스의 1.83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인접 노르딕 국가인 핀란드의 1.35명이나 노

르웨이 1.53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 스웨덴의 출생아 수 및 출생률

다음으로 전체 스웨덴 주민 가운데 스웨덴 국외 출생자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연 10만명에서 최대 16만

명(2016년)에 이르는 이민자들이 입국한 데 반해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해외 이민자의 

수는 5만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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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스웨덴 국외 출생자 추이

지금까지 연령대별 인구 분포의 변화 양상, 신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의 변화 양상, 그

리고 이민자의 증가 경향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내 인구구조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간략하

게 고찰하였다. 이들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들 가운데 스웨덴 복지국가 체제 변화의 관점

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상 중 하나로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스웨

덴의 고령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전개되어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으

며 2020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구조의 변동과 더불어 복지국가 정책 운영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고려 사항인 가

족구조의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2011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들의 가

족구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 OECD 회원국의 가구구성 분포

　 부부 가구 미혼모/부 

가구
1인 가구 기타

　 아동 동거 아동 없음

Australia 31.03 25.92 10.45 23.90 8.70

Austria 23.14 26.98 6.62 36.29 6.98

Belgium 24.80 28.39 7.72 34.06 5.03

Canada 26.46 29.54 10.33 27.58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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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가구 미혼모/부 

가구
1인 가구 기타

　 아동 동거 아동 없음

Czech 22.19 25.73 8.32 32.53 11.23

Denmark 22.22 27.91 6.23 37.48 6.16

Estonia 21.02 22.66 8.55 39.94 7.83

Finland 20.50 28.93 5.54 41.01 4.03

France 25.63 28.49 7.28 33.79 4.81

Germany 20.57 31.15 5.49 37.27 5.52

Greece 27.87 30.59 4.23 25.68 11.63

Hungary 24.52 26.26 8.26 32.08 8.88

Iceland 29.61 18.75 9.03 31.13 4.61

Ireland 32.70 24.47 8.82 23.68 10.32

Israel 44.90 21.70 5.70 27.80

Italy 27.09 27.83 5.39 31.08 8.61

Japan 16.62 30.15 2.63 34.45 16.16

Korea 36.99 15.41 9.20 23.90 14.50

Latvia 19.89 19.49 11.50 34.42 14.71

Luxembourg 27.11 22.86 5.87 33.34 10.82

Mexico 49.96 8.61 10.26 7.56 23.60

Netherlands 25.73 30.63 5.55 36.38 1.71

New Zealand 28.93 28.13 11.23 23.54 8.18

Norway 25.35 23.15 7.25 39.58 4.68

Poland 28.90 23.69 7.73 24.04 15.65

Portugal 31.29 32.28 6.10 21.44 8.90

Slovak 23.17 18.31 6.48 25.33 26.71

Slovenia 23.16 22.21 7.95 32.76 13.93

Spain 30.38 29.89 5.92 23.19 10.62

Sweden 24.27 27.87 6.62 36.22 5.02

Switzerland 24.97 30.61 4.40 36.98 3.04

UK 22.39 28.38 8.54 30.58 10.12

United States 20.21 28.21 9.56 26.74 15.29

OECD average 51.94 7.47 30.56 9.81

EU average 25.82 26.80 6.81 30.68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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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스웨덴의 가장 대표적인 가족형태는 1인 가구로 전체

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

준인 52.1% 수준이며, 그중 다시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24.3%만이 배우자와 아동

이 함께 사는 가족구조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과 배우자가 있는 

가족구조가 전체의 37.0%로 가장 많고, 1인 가구의 경우 23.9% 수준인 것과는 매우 대

조적인 분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의 자료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2020년 현

재 우리나라도 1인 가구의 비율이 30.2%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금제도의 변화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평균적인 노동자가 은퇴하는 연령은 대부분의 개발국가에서 지속

적으로 증가해왔다. 아래와 같이 OECD 평균 은퇴 연령은 1970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경향은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대략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은퇴 연령의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다. 스웨덴은 1995년 남자와 여자 각각 62.8세, 61.7세이던 은퇴 연령

이 2018년에 각각 66.4세와 65.4세로 각각 3.6년과 3.7년 늦춰지는 경향을 보인다7).

[그림 2-11] OECD 국가의 평균 은퇴 연령 분포

출처: OECD(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7) OECD(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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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8년 현재 스웨덴의 평균 은퇴 연령은 OECD 평균 은퇴 연령인 남자 

65.4세, 여자 63.7세보다 각각 1.0년과 1.7년 더 늦은 셈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스웨덴

의 전반적인 노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경향이지만 은퇴 후 

생애 동안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증가세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경제활동

인구로부터 부양대상인 노인집단에 지출하는 사회복지 공적이전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

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

퇴 시기가 더욱 지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2] OECD 국가의 2018년 은퇴 연령

출처: OECD(2019),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2019년 스웨덴 의회는 고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저 연

령을 현재의 61세에서 점진적으로 64세로 변경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소득이 아예 

없었거나, 연금을 받을 수준의 소득이 없었던 이들에게 국가가 은퇴자에게 보장해주는 최

저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2026년에 67세로 변경하는 계획

도 함께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된 노동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 연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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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들의 공통된 목표는 결국 평균 은퇴 연령을 늦추는 데

에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변화 외에도 스웨덴의 연금체계에 대한 고찰은 노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스웨덴 복지국가의 대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공적연금

은 전통적으로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1층)가 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인 사회보험제도(2층)와 혼합된 적층 구조였

다. 이와 같은 스웨덴 연금제도는 세계 최초로 강제 노령연금을 도입한 계기가 된 1913

년 연금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된 이후 여러 차례 개혁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1946년 앞서 

언급한 1, 2층 제도를 통합하여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액 보

편적 기초연금제도(AFP: Allmänna Fork Pension)가 도입되었다. 이후 1959년 노후소

득보장제도로 기초연금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다시 2층 제도로 부분적립

식 소득비례연금제도(ATP: Allmänna Tilläggs Pension)가, 그리고 1969년에 연금보

충급여(STP: Svenska Tillaggs Pension)가 도입되었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던 연금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1990년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

려를 낳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전의 스웨덴 연금체

계가 공적보장연금으로서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가연금을 기반으로 하고, 이에 더하

여 직역별 협약에 기반한 연금보충급여를 통해 보완하는 사회보장제도였다면, 1998년 

새롭게 시행된 연금개혁은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개인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스웨덴 연금체계는 최저보장연금

(Garantipension),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소득연금(Inkomstpension), 그리고 적립 방

식의 초과적립연금(Premiepension)으로 재구성되었다.

모든 노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던 연금보충급

여를 없애고 소득조사를 통해 연금 수급액이 적은 노인에게만 최저연금을 보장하여 지급

하는 최저보장연금제도가 소개되었다. 최저보장연금은 전체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하는 것

이 아니라 연금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연금 수급액이 보장연금에서 설정한 기준 연금액 이

하인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소득비례연금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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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확정급여(Defined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되던 소득비례연금이 폐지되고 소득

의 명목확정기여(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소득연금이 도입되

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생애소득의 18.5%를 연금보험료로 지불하는데 이 중 16.0%가 

소득연금에 부과 방식으로 지출된다. 새로 도입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소득연금은 동일

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은퇴 시점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연금 수

령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은퇴를 미루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

는 효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초과적립연금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연금보험료 가운데 2.5%를 개인별 계정

에 적립하여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연금의 경우 사실상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개인

의 책임으로 운용되는 연금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한 부분으로 여

겨진다.

앞서 기술한 1998년 연금개혁은 스웨덴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연금재정 안정화와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말에 시행된 새로운 개혁은 1998년 개혁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수급자격 연

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7년 연금개혁은 크게 기초연금제도의 보완, 초과적립연금의 공공책임성 강화와 더

불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은 2026년까지 소득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기존 61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 스웨덴의 소득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1~67

세 구간이었는데 이는 61세가 소득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기준 연령이라는 점, 그리고 

67세는 스웨덴 노동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연령이라는 데에서 정해진 것

이다. 결국 소득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 연령을 기존 61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은 기대수명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개혁안은 소득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연령의 상한도 기존 67세에서 69세까지 늘리는 방

안을 제안했다. 개혁안은 또한 최저보장연금 수급 가능 연령도 기존 65세에서 67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안은 대체로 환영받고 있으나,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서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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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스웨덴의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는 관계로 보건과 보육 등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50~60세까지 일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른 

한편 스웨덴 고용주나 사용자 측은 정년을 69세로 늘리는 제안이 노령자 고용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8)

3 보건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도의 변화

스웨덴의 보건의료와 요양 정책은 1946년 국가건강 보험법 제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쳐왔으며, 특히 1992년 에델개혁(Ädel reform)

은 스웨덴 보건의료 및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제도와 전달체계의 개혁의 측면에서뿐만 아니

라 이 글의 주요 주제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스웨덴의 사회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 사회서비스 제도는 복지국가 형성 이후 1980년대까지 보편적 보장의 성격을 

갖는 포괄적 공적 서비스로 운영되었다. 특히 1982년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사회서

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공의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

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비용의 

사회적 부담 가중 등의 문제에 봉착한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전체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지방화 전략과 더불어 비용 효율성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한 

시장화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에델개혁은 그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의 지방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중심 서비스 계획에서 지역사회 독립적 삶의 유지로 그 정책적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다른 하나의 측면에는 기존에 고비용 구조의 시

설 및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및 재가 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비용 효

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에델개혁을 통해 돌봄 및 요

8) 송지원, 2018. 스웨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 국제노동브리프, 2018년 3월호,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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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기초지방정부는 전체적으로 요양원 

등의 시설 중심 돌봄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

가 활용한 또 하나의 사회정책적 변화는 사회서비스의 민간화 내지 시장화 경향이다. 이

는 1992년 신지방정부법과 2009년 제정된 자유로운 선택법 등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이

들 제도는 전통적으로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를 기초지방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방

식에서 벗어나 비영리 성격을 갖는 민간 공급자뿐만 아니라 영리 민간 공급자에게까지 계

약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규범적 가치

를 반영한 이와 같은 변화는 스웨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특히 영리 사회서비스 제

공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시

장화 및 민영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발달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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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핀란드

1 핀란드 인구구조 변화

핀란드의 인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553만3,793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2.7%다(Statistics Finland, 2021a). 2010년 핀란드 노인 인구 비율

이 17.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핀란드 통계청

(Statistics Finland)의 최신 인구 예측 결과에 따르면, 2030년과 2040년 노인 인구 비

율은 각각 25.9%와 2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Finland, 2021b).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매

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최근 핀란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핀란드의 출

산율은 2010년 1.87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1.65명, 2019

년에는 1.35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에는 조금 상승했지만, 1.37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

다(Statistics Finland, 2021c).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인구부양비

(demographic dependency ratio)를 증가시키고 있다. 2000년 핀란드의 인구부양비

는 49.4%였지만, 2020년에는 62.0%로 상승했다. 인구구조 변화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인구부양비는 2040년 66.4%, 2050년 70.1%, 2060년 75.2%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Statistics Finland,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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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핀란드의 출산율 추이

출처: 핀란드 통계청 https://www.stat.fi/til/synt/2020/synt_2020_2021-04-23_tie_001_en.html

[그림 2-14] 핀란드의 인구부양비 변화 및 전망

출처: Statistics Finland(20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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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핀란드의 인구가 203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발표되

었다.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핀란드 인구는 2034년 약 560만명 수준까지 증가한 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50년대에는 현재 수준보다 작은 인구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

다.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유입이 늘면서 한동안 인구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

이 크지만, 이러한 증가세도 2034년 이후에는 줄어들 것으로 핀란드 통계청은 예측했다

(Statistics Finland, 2021e).

2 핀란드 연금제도 대응

가. 연금제도 현황

핀란드 연금제도는 크게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과 국가연금

(national pen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비례연금은 개인의 노동 기간과 연금기여분

을 바탕으로 전체 노동 기간 평균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결정되는 연금으로서 산업부

문별 연금보험사가 해당 연기금을 운용한다. 국가연금은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노동시

장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고용 이력이 없어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은퇴자, 소득

비례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은퇴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핀란

드 사회보험청(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 Kela)이 관리하고 그 재

원은 조세를 통해 마련된다. 2021년 핀란드 국가연금급여 월 상한액은 배우자나 파트너

와 함께 사는 수령자의 경우 월 593.97유로, 혼자 사는 수령자의 경우 월 665.29유로다. 

이와 함께 핀란드는 매년 모든 연금 수령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 연금액을 결정하고, 

소득비례연금과 국가연금만으로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그 차

액을 제공하는 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최저 연금

액은 837.59유로다. 예를 들어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은퇴자가 소득비례연금 수령액은 

없고, 국가연금 상한액인 665.29유로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핀란드 사회보험청

은 그 차액인 172.30유로를 보장연금으로 해당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은퇴자는 국가연금과 보장연금을 통해 매년 결정되는 최소 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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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연금 수령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그 규모는 130만명을 밑돌았

지만, 2014년에 140만명을 넘었고 2019년에는 약 152만명까지 늘었다. 2019년 데이

터에 따르면,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소득비례연금만 받는 비율은 64%로 나타났고, 소

득비례연금과 국가연금을 모두 받는 사람은 약 31%였다. 국가연금에만 의존하는 연금 

수령자는 약 5%로 낮은 수준이었다(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a).

[그림 2-15] 핀란드 연금 수령자 규모 추이

자료: https://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pension-income-level/

2020년 핀란드 거주 은퇴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762유로였다. 이를 성별에 따

라 살펴보면, 남성은 월 1,983유로지만, 여성은 월 1,579유로로 여성의 연금 수령액이 

400유로 이상 적었다(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b). 즉, 여성 은퇴자가 남성 

은퇴자보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4,800유로 적은 연금을 받는 것이다. 또한, 여성 연금 수

령자의 국가연금 의존 비율은 9.2%로 나타나 남성보다 3.4%p 높았다. 이는 여성 은퇴자

의 소득비례연금 기여금 납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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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핀란드 연금 수령자 평균 연금 수령액(2020년)

남자 여자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월평균 연금 수령액 1,983유로 100.0% 1,579유로 100.0% 1,762유로 100.0%

소득비례연금 1,847유로 93.1% 1,420유로 89.9% 1,613유로 91.5%

국가연금

(보장연금 포함)
115유로 5.8% 146유로 9.2% 132유로 7.5%

기타 연금 20유로 1.0% 13유로 0.8% 16유로 0.9%

출처: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1b)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2000년 이후 연금제도 개혁

핀란드의 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법률 개정을 통해 조

금씩 수정되고, 때때로 중장기적인 대규모 개혁이 추진된다. 연금제도 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노동조합연맹, 고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기구

에서 이루어진다. 1962년 핀란드에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개혁은 

2005년에 이루어졌고, 2017년에도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큰 폭

의 연금제도 개혁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였다.

2005년에 적용된 연금제도 개혁안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2년 9월 최종 타결에 이

른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당시 개혁의 핵심 목표는 평균 퇴직 연령을 2~3세 

정도 낮추고, 평균 기대수명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05년 개혁은 우선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유연화했다. 개혁 이전에는 일

반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었지만, 연금 수령자가 만 63세부터 68세 

사이에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기퇴직의 수단

으로 활용되던 실업연금(unemployment pension)제도는 폐지되었고, 파트타임연금

(part-time pension)과 조기퇴직연금(early old-age pension)의 수령 가능 최소 연령 

기준이 만 58세에서 62세로 상향됐다. 이와 더불어 소득비례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만 

23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상병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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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수입 역시 소득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고령 노동자의 

연금기여금이 증가한 것이다. 2005년 개혁을 통해 53세 이상 피고용 노동자의 연금기여

금은 53세 미만 노동자보다 약 30% 증가했다. 단, 자영업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입 규

모에 따라 유연하게 기여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c).

2005년에 시작된 개혁은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4년 9월 노·사·정 협의체는 다시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소득비례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

이는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새로운 개혁안

이 도출되었고 그 내용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1955년 출생자부터 최소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

록 결정했다. 1954년 이전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1955년생 은

퇴자는 63세 3개월부터 가능하고, 이후 출생연도가 1년 늦을수록 연금 수령 가능 시점은 

3개월씩 늦춰진다. 결과적으로 2027년에는 최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63세 은퇴가 인정된다. 두 번째로 2005년 개혁을 통해 만 18

세로 낮춘 소득비례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17세로 또 한 번 낮추었다. 세 번째로 매년 연

금급여액 산정을 위해 해마다 다른 연금적립률이 적용되던 것을 간결하게 통합하여 고정 

연금적립률(accrual rate)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 연금 가입자의 이익 보호

를 위해 2025년까지 53~62세 연금 가입자에게는 1.7%의 적립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네 

번째 주요 변화는 은퇴 연령이 도래하더라도 연금 수령을 미루고 기여금을 계속 납부함으

로써 추후 오른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추가 기여금을 낸 개월 수마다 

0.4%씩 급여가 증액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분연금(partial old-age pension)제도를 

도입하여 만 61세부터 연금급여액의 25% 혹은 50%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

우에는 은퇴 연령 후 받는 급여액이 사전 수령 기간 1개월마다 0.4%씩 줄어든다. 또한, 

민간 부문 노동자 1인당 연금기여금을 해당 노동자 임금의 24.4%로 올리기로 했다

(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d). 전체 기여금 가운데 만 53세 미만 또는 63세 

이상 피고용 노동자는 임금의 6.75%, 만 53세 이상 62세 이하의 노동자는 임금의 8.25%

만을 내고, 나머지는 고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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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출생연도별 최소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조정 계획

출생연도 은퇴 연령 연금 가입 강제 종료 연령

1954년 이전 63세 68세

1955년 63세 3개월 68세

1956년 63세 6개월 68세

1957년 63세 9개월 68세

1958년 64세 69세

1959년 64세 3개월 69세

1960년 64세 6개월 69세

1961년 64세 9개월 69세

1962~1964년 65세 70세

1965년 이후 미정 70세

출처: Työeläke(2021)

[표 2-5] 핀란드 산업부문별, 직종별 연금기여율(2021년 기준)

구분
총임금에 대한 

연금기여율(%)

종업원/자영업자의 기여율

(%)

53세 미만

및 63세 이상

53세 이상

62세 이하

민간 산업부문 24.4 7.15 8.65

선원 19.0 7.15 8.65

공공 부문 28.3 7.15 8.65

중앙정부 24.4 7.15 8.65

교회 28.97 7.15 8.65

자영업 23.1 24.1 25.6

농부 및 보조금수령자 -
최소 13.014

최대 24.10

최소 13.824

최대 25.60

주: 농부 및 보조금수령자의 기여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자료: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1e)와 Mela(202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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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란드 보건사회서비스 대응

가. 보건사회서비스 개관

핀란드 법률에 따라 300여 개의 지방정부(municipalities)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

들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보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1993년에 구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건서비스법(Health Care 

Act)에 따라 1차 의료서비스와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Act)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사회서비스를 위한 재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직접 거두는 소득

세를 바탕으로 마련되지만, 인구 규모가 작아 소득세만으로 재정 마련이 어려운 지방정부

에는 중앙정부가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핀란드의 보건사회서비스는 무상 제공을 원

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중앙정부는 이용자부담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해마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하여 규제한다. 2021년의 1인당 연 상한액은 683유로이므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금액을 넘는 이용자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of Finland, 2021).

보건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중앙정

부의 몫이다. 핀란드 사회보건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of 

Finland)는 서비스 품질과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지

방정부에 전달하고, 교육문화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는 보건사회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관리한다. 또한, 국립보건복지

감독청(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for Welfare and Health)은 보건사회

서비스 인력 자격증 관리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감독을 담당하고, 보건복지연구원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은 보건사회서비스 전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를 평가한다.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 서비스 제

공기관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비록 지방정부에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지만,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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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자격 있는 민간기관과

의 계약을 통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민간기

관의 보건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자격은 광역행정청(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이 관리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핀란드 전체 지방정부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

이 곳은 2곳밖에 없지만,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2030년에는 그 수가 113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of Finland, 2018). 이러한 변

화는 개별 지방정부의 보건사회서비스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서비스 인력 부족을 유발함

으로써 노인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다. 이러한 배경에서 핀란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보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of Finland(2018)

[그림 2-16] 지역별 75세 이상 노인 비율 현황(2015년) 및 예측(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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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사회서비스 개혁

현재 핀란드의 보건사회서비스가 30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제공되다 

보니 지역 간 서비스 품질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서비스

를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분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핀란드의 낮은 인구밀도에 기인한다. 핀란드의 인구밀도는 1㎢당 

18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3.4%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는 위와 같은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핀란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건사회서비스 

개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9년에 집권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을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 연립정부는 새로운 보건사회서비스개혁안을 마련했고, 이 안이 2021년 6월 23일 

핀란드 의회를 통과했다. 이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보건사회서비스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개혁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보건사회서비스 제공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서 주의회

(county councils)로 이양하는 것이다. 현재 핀란드에는 주의회가 없으므로 2022년 1

월 23일에 주의회 선거를 시행하여 21개 주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선거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이루어진다. 예외적으로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 헬싱키

(Helsinki)는 새롭게 구성되는 주의회에 편입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보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Sote-uudistus, 2021).

핀란드의 보건사회서비스 개혁은 조세제도와 예산제도의 큰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현

재 지방정부 중심의 보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18~21%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를 거두고 직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나 

주의회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지방정부의 세입은 크게 줄고, 

대신 중앙정부의 세입이 늘어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주의회에 보건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직접 교부할 계획이다(Sote-uudistus, 2021).

보건사회서비스 개혁이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3년부터 핀란드의 보건사회

서비스는 주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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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복지정책 동향

인구 고령화는 핀란드 노인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 중심의 보

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지역 간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격차가 커지자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건부와 핀란드지방정부연합회(The Association of Finnish 

Municipalities)는 2001년 처음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지침서를 만들었다. 이 지침

서는 2008년, 2013년, 2017년에 개정되었다. 지방정부 정책 결정자와 정치 참여자들에

게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지침서의 주된 목적이

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7년 지침서는 노인의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 보

장, 서비스 이용자 대상 상담시스템 구축, 고령 친화적 서비스체계 구축, 최신 기술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of Finland, 2018).

또한, 핀란드 중앙정부는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노인 인구의 활동 능력 지원 및 노인들을 위한 보건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Act 

on Supporting the Functional Capacity of the Older Population and on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노인들이 가능

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가 노인들만을 위한 생활 시설을 늘리기보

다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인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재가복지서비스 개발, 

택시 이용 보조금 지급, 자택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보조, 주택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택이나 서비스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0년 

89.5%였던 75세 이상 노인의 자택 거주 비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 2017년 91%를 넘었

고, 2019년에는 91.7%를 기록했다. 초고령 노인 인구가 계속 늘면서 24시간 돌봄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설에서 생활하는 75세 이상 노인 비율도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인

다. 2010년 5.6%를 나타냈던 시설 생활 비율은 2015년 7%를 돌파했고, 2017년에는 

7.5%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의료시설 생활 비율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의료시설 생활 비율은 4.7%였지만, 2012년에는 4% 아래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1.7%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계속 줄어 2019년에는 0.9%를 기록했다(Sotkanet,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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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핀란드 75세 이상 노인 자택 거주 및 시설 입소 비율 추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75세 이상 노인 자택 

거주 비율

89.5

%

89.5

%

90.0

%

90.3

%

90.5

%

90.6

%

90.9

%

91.1

%

91.3

%

91.7

%

75세 이상 노인 

서비스시설

생활 비율

5.6

%

5.9

%

6.1

%

6.5

%

6.7

%

7.1

%

7.3

%

7.5

%

7.6

%

7.3

%

75세 이상 노인

의료시설(병원)

생활 비율

4.7

%

4.4

%

3.8

%

3.1

%

2.6

%

2.1

%

1.7

%

1.3

%

1.0

%

0.9

%

출처: Sotkanet(2021a)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핀란드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경험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보건사회서비스 제공 의무는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장기요양서

비스도 지방정부 중심의 전달체계에 따라 제공된다.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목

적세나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사회보건서비스 예산이 주된 재원이

다. 장기요양서비스 유형은 크게 재가복지서비스와 병원, 노인서비스주택, 요양 시설 등

을 통한 시설돌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택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핀란드의 정책 방향이고, 이를 위해 재가복

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의료시설에 입원한 75세 이상 노인 수는 

2010년 6,649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4,100명 정도로 줄었고, 2015년에는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8년부터는 1,00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2020년에는 오직 432

명만이 장기요양을 위해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Sotkanet, 2021b).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가 주로 노인의 자택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지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함께 

거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식케어(informal care)가 

증가하고 있다(Kalliomaa-Puha and Kangas, 2018). 공식케어(formal care)와는 다

르게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과 그 제공 장소가 서비스 

이용자의 집이라는 점이 비공식케어의 특징이다. 비공식케어의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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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핀란드 중앙정부는 2005년 “비공식케어지원법(Act on Support for Informal 

Care)”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비공식케어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돌봄수당(care 

allowance)을 지급하고 그들의 휴가를 위해 대체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비공식케어 제공자는 매월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기억장애를 겪는 인구 규모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핀란드 인구 가운

데 약 19만명이 기억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매년 기억장애 환자는 약 1만4,500명씩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 기억장애로 인해 처방을 받아 약을 산 사람은 약 8만

6,000명이었다(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2021). 이런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핀란드 중앙정부는 2012년에 국가 차원의 기억장애 대응 프로그램인 

“National Memory Programme 2012–2020: Creating a memory-friendly 

Finland”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기억력 친화적인

(memory-friendly)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억력 친화적인 사회란 “두뇌 건강을 증

진시키고, 인지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사회로서 인지 문제나 치매 진단

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치료, 돌봄, 재활의 기회를 얻고, 환자 자신이 존엄하게 자

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를 의미한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of Finland, 2013). 목표 달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은 우선 핀란드 국민의 

두뇌 건강 증진을 강조한다. 특히 두뇌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사회서비스 인력이 갖추어

야 할 전문지식과 경험의 중요성과 주거, 문화, 교통, 교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두뇌 건강을 위한 통합

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은 기억장애 및 관련 질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방적인 태도가 기억력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사회적으로 기억장애에 대해 열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기억장애의 예방, 조기 발

견, 치료,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기억장애 대응 프로

그램이 발표된 이후, 많은 지방정부는 기존 건강검진서비스에 두뇌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고, 핀란드알츠하이머협회(Muistiliitto)와 같은 민간단체들은 공공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 기억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사를 적극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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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1 영국 노동시장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발발 전 영국 노동시장은 2020년 초에는 남성과 여성을 합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76.5%, 3.9%를 기록할 정도로 비교적 견고했다(영국통계청

(ONS), 2020b). 영국은 2020년 1월과 3월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고통을 겪었다. 첫 번째 국가 봉쇄령(록다운, lockdown)이 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두 차

례의 국가 봉쇄령과 작은 규모의 지역 봉쇄령이 실시되었다. 봉쇄 조치는 노동시장, 특히 

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객 대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휴가와 다양한 다른 계획

들이 봉쇄령 기간 동안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했으며,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활동 중단은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느껴졌다(ONS, 

2021).

2021년 8월 기준,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75.2%, 4.6%로 추정된다(ONS, 2021). 급

여를 받는 직원 수는 2,890만명으로 추산되며, 팬데믹 이전의 2,910만명에 약간 못 미치

는 수치이다. 2021년 5월과 7월 사이에 집계된 약 100만에 가까운 일자리(구인)는 2021

년 7월 봉쇄령 조치 해제 이후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구인)의 대부분은 반복된 봉쇄령 조치 동안 고객 대면 부문에서 사라진 일

자리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에는 약 3,200만명의 취업자가 집계되었다. 이들 중 87%는 근로자이고 13%는 

자영업자였다. 1995∼2020년 고용 형태(정규직 또는 시간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

지만, 자영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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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고용 현황별 취업자 수 추이

연도

(Q4: 10-12)

총고용

(천명)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1995 25,593 86% 14% 74.8% 25.2% 80.2% 19.8%

2000 27,318 88% 12% 74.5% 25.5% 78.2% 21.8%

2005 28,682 87% 13% 74.9% 25.1% 76.9% 23.1%

2010 29,106 86% 14% 73.1% 26.9% 73.3% 26.7%

2015 31,346 85% 15% 73.9% 26.1% 70.5% 29.5%

2020 32,023 87% 13% 76.5% 23.5% 69.1% 30.9%

참고: ONS(2021c) 데이터 기반 저자 구성. 총고용에는 정부 훈련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고용 안정, 고용의 질, 그리고 적절한 급여는 현재 영국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들이다. 

100만명가량의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13%에 해당한다(ONS, 2021b). 5%의 근로자들은 자신을 ‘임시 근로

자’라고 생각했고, 그중 3분의 1은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계약이 

고용 안정이나 충분한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ONS, 2018). 근로자의 2.8%가 

최소 근무 시간(Koumenta and Williams, 2019)과 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영(0)시간계

약(zero-hour contract)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근로자의 3.4%가 부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임금 수준은 문제가 될 수 있다(ONS, 2021a). 이러한 특징들은 전체적

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의미한다.

2 긱 경제(Gig Economy): 기대와 현실

긱 경제 부상은 고용 불안정성 증가의 한 원인이다. ‘긱 경제’라는 용어는 비교적 새로

운 용어이기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ONS, 2020a; 2021a; FullFact.Org, 

2017). 이들은 종종 ‘공유경제’ 근로자(Balaram, Warden and Wallace-Stephens, 

2017), ‘독립’ 근로자(MGI, 2016), 단기 계약 근로자로 불린다(ONS, 2021a). 공식적인 

정의의 부재는 긱 경제 규모 추정을 어렵게 한다. 2016년 법원 소송 기록에 따르면, 런던

에 약 3만명의 우버 운전자들이 있었고, 영국 전체로는 4만명의 운전자가 있었다(A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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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arrar & Others, 2016). 공유경제 근로자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이전 추정치에 따

르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100만명(Balaram, Warden and Wallace-Stephens, 

2017)에서 130만명 사이였다(Taylor et al., 2017; FullFact.Org, 2017b).

Balaram & colleagues(2017)은 공유경제를 자산 기반과 노동 기반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한다. 전자는 숙박업소나 자동차(에어비앤비 등)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공유하

여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반면, 후자는 주문형(on-demand)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 수입

원 혹은 2차 수입원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널리 알려진 업무 정의는 긱 경제 노동자

가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

해되는 노동 중심 공유경제에 더 가깝다(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BIS), 2018).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중 다수는 사용자와 서비스 제

공업체를 연결하는 테크 기업이다. 여기에는 프리랜서(freelancing, 예: Upwork), 교통

(예: Uber), 음식 및 상품 배달(예: Deliveroo, Just Eat, Uber Eats, Hermes), 기타 잡

역부 및 개인 서비스(예: Task Rabbit) 등이 포함된다(FullFact.Org, 2017a; Johnes, 

2019).

유연성, 더 나은 기회 및 급여, 추가 소득 기회, 더 많은 일자리 구하기가 긱 경제에서 

일하는 동기로 자주 언급되었다(HM Government, 2018). 긱 경제 분야 종사자 중 44%

는 고도로 숙련되고 학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60%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33%

는 수동 또는 개인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며, 16%는 운전 및 배달 전문이다(Balaram, 

Warden and Wallace-Stephens, 2017). 이 개인들은 더 큰 ‘(자기)통제와 자유’와 독

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BIS, 2018).

긱 경제는 열악한 고용 안정성, 저임금, 무임금(미취업, 실업) 순환(low-pay-no-pay 

cycle) 등 몇 가지 주요한 고용 특성을 지니고 있다(SSCU, 2019; MacDonald and 

Giazitzoglu, 2019). 플랫폼이 ‘유연한’ 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 중 대부분은 임시직

이거나 영(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을 체결한다. 임시적인 ‘긱’(경제)에서 ‘주

문형’ 서비스 일을 하는 대부분의 긱 경제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 안정성이 열악하다고 

생각한다(HM Government, 2018). 긱 경제에서 얻는 중위소득은 2018년 가치 기준 

5,634파운드로 추정되었다(BIS, 2018). 소득 수준은 역할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약 25%는 시간당 평균 7.50파운드(BIS, 2018) 미만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2018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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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 7.83파운드에 못 미친다(Gov.UK, 2021). 또 다른 연구는 61%가 1만1,500

파운드(2017년 기준)(Balaram, Warden and Wallace-Stephens, 2017) 미만의 임금

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학위를 취득한 고숙련 근로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긱 경제의 기대와 현실 사

이의 불일치로 인해, 이 부문은 ‘노동의 상품화’(Katta et al., 2020)와 가짜 자영업자

(bogus self-employment)와 ‘강제된 기업가 정신’을 조장하는 ‘탈정형화 고용’으로 간

주되기도 한다(MacDonald and Giazitzoglu, 2019).

기술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한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운 기술을 사용하여, 만약에 없었다면 일을 할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 긱 경제 일들을 쉽

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찾기’는 긱 경제에서 노동력 증가를 

불러옴으로써, 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젊은층과 경제활동이 적은 인구에게 특

히 매력적이었다.

긱 경제 노동자들은 다른 유형의 근로자들보다 젊은 경향이 있다. 그들 중 약 56∼60%

가 35세 미만이다(BIS, 2018; SSCU,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산 기반 긱 경제 수

치를 포함했을 때 약 34%가 30세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Balaram, Warden and 

Wallace-Stephens, 2017). 어떻든지 이 수치는 근로자의 26%, 자영업자의 11%에 비

해 훨씬 높다(FullFact.Org, 2017b). 또 다른 연구는 Deliveroo 근로자의 60%가 25세 

미만이었다고 보고했는데(Balaram, Warden and Wallace-Stephens, 2017), 이는 연

령 분포가 긱 경제 내 업무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 측면의 

경우, BIS(2018)와 SSCU(2019)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한 반면, 

Balaram et al.(2017)은 자영업자의 특성과 유사하게 남성(69%)이 여성(31%)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상태의 경우, 2017년 테일러 리뷰는 긱 경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58%)이 정규직

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긱 경제 근로자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하는 사람

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체 보고한 고용 상태는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다. 돈을 벌기 위

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16∼75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규직은 53%, 

파트타임 12%, 자영업자 9%, 전업 부모 3%, 은퇴 3%, 학생 11%, 나머지는 비경제활동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SSCU,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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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정한 고용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영국의 긱 경제 노동자들이 경험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정책 대응은 느

리다. 새로운 작업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위에서 논의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인 우버가 연루된 두 번의 법원 판결은 복지정책에 이어 고

용정책의 변화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로 넘

어가기 전에 법적 측면과 두 가지 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까지 ‘노동자’라는 용어는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고용법에 의해 고용 안정성과 질을 보호받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나타내는 

법적 함축적 의미로 사용된다.

가. 긱 경제에서의 유연성: 노동자들에게 양날의 칼

긱 경제의 핵심 문제는 ‘유연성’으로 인해 긱 경제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

킨다는 점이다. 플랫폼 제공자들은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을 그들의 주요 기능으

로 간주하고,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들(긱 노동자)을 ‘독립 계약자’, 따라서 자영업자로 

정의한다. 고용법상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달리 급여를 받고, 휴가를 보장받으며, 근로조

건 모니터링(휴식시간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긱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는 공정한 임금, 휴가 권리, 차별에 대한 보

호 등 고용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 두 명의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를 법정에 

세우면서 우버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더 나은 고용 

조건을 주장했다(Aslam and Farrar & Others v Uber 2016). 법원은 a) 서비스가 제공

되고 방식, b) 운전자, 고객 및 우버 간의 상호작용을 지시하는 플랫폼의 설계, c) 우버가 

운전자에게 부과한 다양한 통제와 제한사항 등이 자영업자보다 고용하는 사업체에 가깝

다며 우버 근로자들은 실제로 근로자이며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전

자들에게 국가 최저임금, 휴일 및 법정상병급여(statutory sick pay), 휴가권(휴무 등), 

휴식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는 이후 2021년 

2월(Uber BV and others (Appellants) v Aslam and others (Respondents)), 만장일

치로 기각된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긱 경제 사업자들에게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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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례를 남겼다. 이 두 건의 법원 판결은 긱 경제 고용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긱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난제이다. 테일러 리뷰(2017)는 “권리와 책임의 공정한 균형, 

기본적인 보호 및 업무의 진전”을 요구하며 “새로운 작업 방식”을 인정하는 보다 현명한 

규제 도입에 있어 협력적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술 대기업들은 세금이나 기타 

법적 의무와 같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성장 및 이익 창출에는 적극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접근법은 ‘맞물림(embedding)’과 ‘엇갈

림(disembedding)’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한다

(Katta et al., 2020). Adams et al.(2018)은 ‘독립 계약자’ 정의를 채택하면 긱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의무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대 기술 기업들이 영국 세금 제

도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고용과 세법 사이의 더 나은 조정을 옹호하며, 긱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 분류 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Adams, Freedman and Prassl, 

2018). 또 다른 이들은 시장 착취를 방지하고 긱 경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경쟁법을 개정(Balaram, Warden and Wallace-Stephens, 2017)하는 것과 같은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한다. 긱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용 상태(독립 계약자, 에이

전시 근로자, 자영업자)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Balaram et 

al.(2017)은 고용 상태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

원(조사위원회) 신청료(the tribunal filing fee, 2017년 1,200파운드)의 철폐를 제안하

기도 하였다.

나. 팬데믹 동안의 지원: 긱 경제 노동자에 대한 제한된 보장

다른 한편으로 복지정책은 대응이 더디다. 긱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복지정책은 없다. 위에서 논의된 법적 측면들은 긱 경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유니버설 크레딧(UC)과 같은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

격이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구직자 수당(JSA)은 받을 수 없다. 자격 수준은 

고용 상태가 자영업자인가 고용자인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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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제한적인 복지정책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강조되어왔다. 봉쇄 

기간 동안, 정부는 고용주로부터 일시적인 무급 휴가를 요청받은 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80%까지(월 최대 2,500파운드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이른바 임시휴직 제도(the 

furlough scheme)라고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널리 이용되어 전체 노동자의 3

분의 1이 이 계획에 참여했으며(Pope, Dalton and Tetlow, 2020), 참여한 사람은 960

만명에 달했다.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SEIS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도 코

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CJRS)와 함께 도입됐다. 이 제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최

소 30%의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7,500파운드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손

실이 적은 자영업자에게는 2,85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Gov.UK, 2020a). 보조금 

규모를 감안할 때 CJRS만큼 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해 청구

한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CJRS)와는 달리,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SEISS)는 

자격을 증명하고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 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했다. 보조금을 받을 자

격이 되려면 사업체가 2년의 과세 연도(2019/20 및 2020/21년) 동안 운영되었어야 하

며, 2019/20년의 유효하고 시기에 맞는 소득세 신고 기록과 함께 다음 해에도 계속 운영

될 계획이어야 한다(Gov.UK, 2020a). 이 제도는 주로 거래이익(총이익)이 5만 파운드 

미만인 소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 외의 다른 수입원들과 같거나 더 큰 거래이익

이 있어야 한다. 운송 운전자들의 경우, 자가격리를 지시받은 사람들에 한해 500파운드

가 지불될 수 있다(Gov.UK, 2020b). 저소득층은 주거, 장애, 저소득, 육아수당과 관련

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인 유니버설 크레딧(UC)을 청구할 수 있다. 유니

버설 크레딧(UC)은 자영업자들이 소득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체 기준을 가

지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SEISS) 보조금은 이미 유니버설 크레딧(UC)을 받

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지만, 보조금을 수령하면 유니버설 크레딧(UC) 지급액이 감소하

거나 중단될 수 있다.

다. 미래 정책 어젠다

긱 경제의 특성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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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 이슈는 고용 안정과 그것이 노동자들의 근로와 생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SSCU(2019)는 “플랫폼 노동은 호출형 근로의 광범위한 연속

체의 일부”라고 말한다. 일련의 연결되지 않은 짧은 업무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긱 노동

자는 실질적으로 업무 패턴을 확립하거나 업무를 계획할 수 없는 영(0)시간 계약에 의해 

근로를 하고 있다. 구직자수당(JSA)은 주로 이전 국민보험기여금(NIC) 기록이 있는 근로

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긱 노동자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유니버설 크레딧(UC)과 

같은 기존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적시에 지원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지는 않을 수 있다. 자격 증명과 지원 수준 평가 절차는 오래 걸릴 수 있으

며, 근로자들은 소득이 없는 시기에 놓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긱 경제의 낮은 임금에 관한 것이다. 대다수의 긱 노동자들은 소득이 낮

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계속해서 저소득층일 수 있다. 테일러 리뷰(2017)는 이에 대해 

경고하며, 긱 경제가 ‘좋은 일자리’가 되고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저소득을 얻는 것을 막

기 위해 급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버설 크레딧(UC)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사회 지원 시스템인 반면 정부는 수당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 크레딧(UC)이 일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한

다는 가정하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되는 주당 20파운드의 인상을 철회할 계획이다

(BBC, 202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8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철회의 결과

로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Savage and Helm, 2021). 현재의 정책 구조하에서, 긱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호와 지

원 없이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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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1 독일 노동시장의 특성

이 장에서는 독일의 고용과 노동의 주요 발전과 특히 탄력적인 근무 형태와 독일 복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동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독일의 

최근 고용 관련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맥락적 

배경 특성을 검토한다. 이는 i) 독일 노동시장의 규제, ii) 성별 관련 격차 iii) 감소하고 있

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동서독 격차이다.

가. 선택적 유연성이 있는 규제된 노동시장

국제 비교에서, 독일 노동시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 보호를 보여준다. 이를 설명

하기 위해 다음은 이론적으로 최소 0(최저 보호)에서 6(최고 보호)까지 기준으로 제시된 

국가 내 고용 보호 정도의 종합 척도인 OECD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지수의 현재가치를 보여준다(OECD 2020a, 2013 세부정보).

[그림 3-1] 국제 비교에서의 고용보험법, 2019(OECD EPL 인덱스 버전 1)

출처: OECD,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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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독일의 수치는 2.6으로 비교적 고용 보호가 높은 남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며, 한국과도 거의 비슷하다. 독일 노동시장 내에서 1차 노동시장에

서 종속계약을 체결한 ‘핵심 근로자’는 고용 관계의 유연화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동

일한 지표의 시간 경과 추이는 이러한 수준의 고용 보호가 지난 4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

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3-2] 정규직 해고에 대한 고용 보호(OECD 인덱스 V. 1)와 기간제 근로자 규제(OECD 인덱스 V. 1)

개인해고에 대한 

고용 보호(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고용 보호

1985 2,5 5,0

1990 2,5 3,3

2000 2,6 2,0

2010 2,6 1,0

2020 2,6 1,4

출처: OECD, 2020b.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세계화 압

력에 노출되어 있다(Buchholz et al., 2009).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유연화 요구가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갔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

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당히 완화되었고 최근에야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 독일

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핵심 근로자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부에서의 유

연화’(Buchholz, 2008) 전략을 따랐다.

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여전히 성별화된) 맞벌이 모델로

독일 사례(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로 불리는 다른 국가들)의 또 다른 본질적인 특징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용의 성별 격차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남성들

이 주로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는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랐다. 여성들은 주

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사회보장 권리는 배우자로부터 파생되

었다(Lewis and Ostner, 1994).



제3장  노동시장 변화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

제2절 독일   63

[그림 3-2] 독일의 성별 고용률(25~64세)

출처: OECD, 2021.

독일의 성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1970년대 보편적으로 높은 남성의 고용률(약 90%)

과 비교적 낮은 여성 고용률(약 40%)을 보여준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성별에 따른 고용률

은 2019년까지 대체로 수렴되어 성별 격차가 5%포인트 미만(남성 82.0%, 여성 77.6%)

에 이르렀다. 또한 여성의 고용은 점점 더 남성의 수치에 접근하고 있다. 1970년대에 많

은 20∼30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일이 중단됐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이제 평생에 걸

쳐 더 높은 수준의 고용을 보여준다.

[그림 3-3] 여성 고용 연령별 패턴. 15∼19세부터 60∼64세까지 5세 기준으로 구분

출처: OECD,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 수준은 비슷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

다. 2019년 기준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모성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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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2.8%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출산 직후 몇 년간 여성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직

장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21b).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3∼5세 자녀를 둔 여성은 75.5% 고용률을 

보임) 독일 보육 시스템의 진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직장 

적응은 종종 여성의 노동력연결(labour force attachment)의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유연한 근무 형태, 특히 시간제 근로에서 성별에 따른 패턴을 볼 때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

다. 노동시장 회복의 지역별 차이

독일의 최근 역사에서 주요한 사건 중 하나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옛 독일민주공

화국(동독)의 통일이었다. 다음은 1991년 통일 이후 지역별 구체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데,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동독이 2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실업률은 두 지역에서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2020년까지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발전의 일부는 동독 

대도시의 경제성장에 기인한 반면 동독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실업률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동서 차이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개괄적으로 동서 차이

를 살펴보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강하고 약한 지역을 구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Fuchs et al., 2015).

[그림 3-4] 독일의 실업률: 총합, 서독 vs. 동독

출처: destatis,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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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의 유연화: “정상적인 고용 관계” 붕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적 기적’을 통하여, 독일 노동시장은 고용주가 안정적으

로 정규직 고용을 하는 소위 ‘정상 고용 관계(Normalarbeitsverhältnis)’에 의해 지배되

고 있었다. 주로 생계부양자인 남성들과 맺어진 이 고용 관계는 적절한 임금 수준과 개인

을 보호하는 충분한 복지 시스템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여겨

졌다(Mückenberger, 1985). 1970년대의 경제 위기로 인한 구조적 실업과 유연 근무 

형태의 증가는 이 고용 모델을 점점 더 위험에 빠뜨렸고, 그래서 가능한 ‘붕괴’ 또는 심지

어 ‘정상적 고용 관계의 종말’에 대한 논의가 독일 노동시장 조사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고용의 종신적 특성(기간제 고용), 정규직 지향(시간제 고용), 임

금 수준(마이너 고용/450 유로 잡), 고용주와의 직접적 관계(임시직) 측면에서 다양한 가

능한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모든 비정형 고용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 동향을 살펴

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을 파악하며, 잠재적인 사회적 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

하고, 해당될 경우, 부작용 해결을 위한 복지 전략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상 고용 관계의 붕괴’라는 논제로 돌아가서, 붕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독일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다.

가. 기간제 고용(Fixed-term employment)

기간제 고용은 고용 기간이 미리 정해진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직업 유형과 관련이 

있다. 즉 일자리는 정상 고용 모델에서와 같이 더 이상 종신적이지 않다. 전체 종속고용

(dependent employment)에서 기간제 고용의 발생률은 1983년 10%에서 2008년 

14.7%로 증가했고, 그 이후로 2019년 12.0%로 소폭 감소했다(OECD, 2021a).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경제불황 속에서 고용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기보다 전체

적인 신규 채용 수를 줄였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 발생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eils and Emmler, 2021:5).

기간제 고용은 연령별로 노동 형태가 크게 다른 경향이 있다. 경력자는 8.7%(25~64

세), 고령자는 3.0%(55~64세)에 불과하지만 청년층(15~24세) 고용의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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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을 차지한다. 청년층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기간제 고용

이 직업훈련 계약을 수반하기 때문이다(Hünefeld and Siefer, 2018:239). 또한, 고용주

는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도 기간제 고용을 연장된 ‘견습 기간’으로 활용하여, 신규 입사자

의 자격을 심사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Seils, 

2016:2). 기간제 일자리는 특히 교육 및 교직(Teaching)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부문(예: 

사회복지 단체, 종교 단체 또는 협회)에도 널리 퍼져 있다(Hohendanner, 2018:4; Seils 

and Emmler, 2021:8). 학력별 분포는 U자형으로 직업훈련이 끝나지 않은 집단과 학위

가 있는 집단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 집단의 기간제 고용률이 높은 것

은 주기적 변화가 발생하기 쉬운 2차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잦은 배치로 인한 것

이지만, 학위 소유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종종 ‘견습 기간’ 논의로 정당화된다(Seils and 

Emmler, 2021:7).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44.2%가 정규직으로 고용된다(Hünefeld and Siefer, 

2018:242). 따라서 기간제 고용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지만

(Scherer, 2004), 그것이 장기적 상황으로 바뀌면 해로울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이유 때

문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에(Hünefeld 

and Siefer, 2020:239), 정규직 근로자(7.5%)보다 빈곤 위험이 두 배(15.5%) 더 높다

(Seils, 2016:4). 기간제 일자리의 비종신적 성격을 감안할 때, 그들은 노동시장의 불확실

성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고(Hünefeld and Siefer, 2020:239) 사회에 낮은 수준으로 

소속되었다고 느낀다(Gundert and Hohendanner, 2011).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확실

성은 결혼과 가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eils, 2016:4). 특히, 시간제 일자리

의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첫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Auer et al., 

2015).

나. 시간제 고용(Part-time employment)

시간제 고용은 근로 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고용 관계의 유연화를 의미한다. 국제 비교

에서, 그것은 종종 30시간 이하의 고용으로 언급된다. 독일에서 시간제 고용은 매우 젠더

화된 현상이다. 2019년까지 약 48.9%의 여성이 시간제로 고용된 반면 남성은 11.5%에 

불과했다(destat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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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독일 남녀 연령별 시간제 고용률, 2019(종속고용의 %)

출처: destatis, 2020

게다가 남성들은 초기 경력(20대 중반까지)과 은퇴 전후로 시간제로 일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의 시간제는 30대 중반 이후의 고용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시간제 근로는 가족 형성 과정(family phase)에서 주로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가정은 시간제 고용을 하는 이유로 재확인된다. 2019년까지 남성은 

대부분 교육 및 훈련과 병행하는 시간제로 일한다고 답했다(20~24세 중 72,5%, 25~29

세 남성 중 61,5%가 시간제로 일하는 이유로 답함).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30대 중

반 이후의 육아 의무(35~40세 여성 63.7%) 또는 50대 초반의 노인 간병을 포함한 기타 

가족 의무(55~60세 여성 27,1%)를 위하여 시간제 고용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전성기 동안, 이러한 성별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 이용은 “여성 

돌봄”의 문화적 이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학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시간을 그들의 선호 시

간에 맞게 조정하기 어렵다(Weber and Zimmert, 2018:3). 가족 형성 과정(family 

phase)에서 여성의 불완전고용은 독일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젠더 불평등

의 원인 중 하나이다.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성들은 고용 기간 동안 더 낮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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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종 더 적은 연금 수급권리를 쌓아가기 때문에, 경력자의 성별

에 따른 ‘소득 격차’는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당한 ‘연금 격차’를 초

래하는 경향이 있다(OECD, 2019:22).

한편으로 고용 관련 잠재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특히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특히 유치원생 이하의 아동에 대한 돌

봄 기회가 개선되었다(destatis et al., 2021:67). 동시에 정치 개혁은 가령 유연 근로 시

간 모델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주 이니셔티브에 의해 뒷받침될 필

요가 있다고 주장되어왔다(Weber and Zimmert, 2018:7).

다. 저임금 고용: 450유로 일자리(Low-paid employment: 450-Euro jobs)

또 다른 형태의 유연화는 임금과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정상적인 고용 관계’는 

적절한 생활 수준에 맞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임금 고용은 실질적

으로 그 수준 이하의 수입으로 이를 약화시킨다. 이는 독일에서 ‘미니 잡’이라고도 불리는 

소위 ‘450유로 일자리’에 해당한다. 이 일자리는 월 450유로의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으

며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된다.

1970년대 초에 처음 도입된 2003년 개혁은 고용을 유연화하고 저소득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별적 조치로 바뀌었다. 이러한 일자리는 특히 주부, 연금 수급자, 학생 

및 실업자에게 인기가 있다(Voss and Weinkopf, 2012:6). 근로자들의 경우 이 근로 형

태는 근로 시간에 관한 높은 유연성을 허용하면서 다른 직업으로 수입을 늘려 추가 수입

을 받을 수 있다는 주요 이점이 있다. 동시에 고용주들은 다양한 노동시장의 요구에 유연

하게 적응하기 위해 미니잡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직원이나 고용주 모두 미니잡을 사회

보험기여금이 적용되는 미래 일자리와의 가교로 보지 않는다(Bachmann et al., 

2017:222).

2000년대 초반 개혁 이후, 오직 미니잡만을 가진 근로자는 2009년 최대 531만4,000

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WSI, 2021).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85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정규직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감소폭이다

(Grabka et al., 2020:845). 따라서 노동시장 연구원은 “미니잡이 위기 테스트를 통과하

지 못했다”(Bruckmeier et al. 2021)고 평가하고 미니잡 근로자(mini-jobbers)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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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패배자”라고 주장했다(Grabka et al., 2020:847). 2019년에는 약 430만명만

이 오직 미니잡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280만명은 다른 일자리에 더하여 미니잡을 가

지고 있었다(BA, 2021:11).

2019년 ‘미니잡 근로자’의 약 61%를 여성이 차지할 정도로 미니잡은 특히 여성들 사

이에 널리 퍼져 있다(WSI, 2021). 동시에 개인 서비스와 같은 주로 여성 위주의 노동시장 

부문에서 상당한 양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니잡의 감소

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이다(BA, 2021:12).

독일에서 미니잡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

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미니잡 일자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니잡 근로자의 60%가 

자신의 업무량에 만족하고 근로시간 늘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Bachmann et al., 2017:215). 또한, 2015년 독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어 미니잡 

근로자의 소득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대조적으로 비판론자들은 미니잡에서 일하는 것

이 개인의 의도적 선택보다는 구조적 제약(예: 보육 부족)의 결과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WSI, 2021:6). 그들의 임금 수준 때문에, 미니잡은 더 나아가 “저임금 함정”으로 간주된

다(Voss and Weinkopf, 2012). 다른 연구들은 미니잡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들은 병가 중 급여, 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Bruckmeier et al., 2021; Voss and Weinkopf, 

2012:9). 사회보장기여금의 부족은 미니잡 근로자가 특히 연금과 관련한 충분한 사회보

장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WSI, 2021:5).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독일 연방 고용청의 연구기관인 고용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들은 미니잡을 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연금 수급자 등 제한된 수의 특정 그룹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Walwei, 2021).

라. 임시직(Temp work) / 임시직 에이전시(temporary agency work)

임시직은 임시직 고용 에이전시에 고용된 근로자와 관련이 있으며, 에이전시는 그들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다른 고용주들에게 파견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1990년 약 10만

명에서 2017년 10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이동을 최대 18개월로 제한하

고, 15개월 후 기업의 핵심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근의 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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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임시직 근로자는 73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임시직 일자

리 감소를 심화시켰다(BA, 2021b:6).

가령 450유로의 일자리와는 대조적으로 임시직 에이전시 업무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장된다. 임시직 에이전시 근로자들은 대체로 젊은층의 근로자들이다. 전체 근

로자의 33%가 35세 이하인 반면, 35세 이하 임시직 근로자는 48%로 거의 절반에 달한

다. 게다가 임시직 근로자의 70%가 남성일 정도로 남성들 사이에서 더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생산작업과 같은 남성 지배적인 부문에 임시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시직 

노동자의 37%가 외국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과 난민들에게 유리한 노동시

장 선택권이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DGB, 2019a:7). 임시직은 종종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자격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다(BA, 2021b:12, DGB, 

2019a:11).

다른 많은 비정형적인 근로 형태와 마찬가지로 임시직 에이전시 업무의 질적 평가는 양

면적이다. 한편 저숙련 근로자, 외국인, 경력단절 등의 한계 집단에 노동시장 진입 선택권

을 제공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A, 2021). 동시에 임시직 업무는 그 자체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간주된다. 대부분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수준보다 낮은 반

면 5%의 임시직 근로자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사회수당을 받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러한 소득 감소의 이유는 임시직 근로자의 개별 특성(낮은 종신 재직 기간, 안정적이지 않

은 근로 경력)과 회사의 처우(부적격 고용, 휴가수당 등 상여금 부재, 추가 교육 선택권 거

의 없음, 업무 참여 기회 제한)에 있다(DGB, 2019a:13; 2019b:4). 실업자가 될 위험이 

‘정상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다(DGB, 2019a:5).

18개월 이상 같은 클라이언트와의 임시직을 금지하고, 임시직 근로자의 동등한 임금을 

장려한 2017년의 개혁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독일노동조

합연맹은 추가로 임금인상, 근로자의 자격에 맞는 고용 개선,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요

구했다(DGB,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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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상 고용 관계의 붕괴 재논의

다음은 독일의 고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고용 관계 유형(정상 대 비정형)을 나누고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 고용을 구별한 자료이다.

[그림 3-6] 1991~2019년 정상 고용 관계와 비정형 노동 형식(종속노동의 %)

출처: Own calculations based on destatis, 2021b

정상적인 고용 관계는 1980년대 초반 전체 고용의 85.9%를 차지했지만, 2010년까지 

10%포인트 이상 감소해 약 75%를 기록했다가 이후 다시 점유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고용 관계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독일에서 정상 고용은 지배적인 고용 모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정상적

인 고용 관계 내에서도 유연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독일 근로자들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고용 관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문제들에 상당히, 대체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수집단이 있다. 비정형 고용, 특히 저

임금 고용, 근로 시간이 적은 기간제 및 시간제 고용은 종종 낮은 소득과 높은 빈곤 위험

과 관련이 있다(Wingerter, 2009; Thomsen et al., 20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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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9년 교육별 인구 전체의 비정형 근로 형식 분포(종속고용의 %)

기간제 시간제 마이너 임시직

전문교육 받지 않음 12.77 23.96 14.86 5.87

전문교육 받음 5.09 14.11 5.79 2.25

고등교육 7.20 8.13 2.14 1.47

출처: Own calculations based on destatis, 2021b

이러한 경제적 위험은 특히 저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계획된 정치 개혁(기간제 고

용의 고리 금지, 일-가정 양립을 통한 근로 시간 증가 촉진, 450유로 일자리 사용 제한, 

임시직 근로 규제)은 비정형 고용이 당면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나타낸

다. 그러나 비정형 근로 형태는 공적연금과 직업연금 및 사적연금에서도 더 적은 연금기

여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임금구조 문제는 후에 심각한 장기 연금 적자로 변할 수 있다(Hofäcker et al., 

2017). 독일 인구의 20% 이상이 여전히 근로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앞에서 언급한 개혁에 더하여 이러한 근로 형태들을 연금 급여 계산에 더 잘 통합

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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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스웨덴

1 스웨덴의 고용 현황

스웨덴의 고용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체적으로 65~68%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성별 간 고용률 격차는 6~7%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여파

로부터 스웨덴도 자유롭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66.8%에 이르던 고용률

(남: 69.6%; 여: 63.8%)은 그 후 2년 사이에 64.4%(남: 67.4%; 여: 61.4%)까지 급격히 

하락한 후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남녀 간 편차는 흥미로운데 남성의 경우 2008년 이후 2년 사이에 취업률이 회

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남성: 2008년 69.6%-2009년 67.1%-2010년 67.4%), 여성의 

경우(여성: 2008년 63.8%-2009년 62.2%-2010년 61.4%) 회복탄력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몰고 온 코로나19의 영향도 성별에 따른 

편차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즉,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0.5%에서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에 69.8%로 0.7%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에 66.1%

에서 64.5%까지 1.6%포인트 하락함으로써 코로나19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두 배 가

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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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스웨덴의 성별 고용률 추이

노동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실업률에 대해 지난 30년의 국제 비교 자

료를 정리하였다. 1991년부터 주요 선진국 G20의 평균 실업률이 5%대를 유지하다가 세

계적 금융위기를 맞이한 2009년부터 6%를 상회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2014년 이후 5%

대로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5.5%)과 

2020년(6.7%) 사이 1%포인트 이상 실업률이 급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시기 스

웨덴의 부침은 더 급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10% 수준에 이르러 스웨덴 복지국가 성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다가 향

후 10여 년에 걸쳐 예년 수준에 가까운 5%대까지 회복했으나, 다시 세계적 금융위기와 

함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8%대의 실업률을 기록한 후 점차 회복세로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실업률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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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제노동기구 국가별 실업률 추이

다음으로 스웨덴 노동시장을 현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공공 부문 고용의 규모

와 추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스웨덴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2009년부터 2018년까

지 10년에 걸쳐 전체 일자리의 27%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분포를 살

펴보면 전체 공공 부문 일자리의 평균 73% 정도 일자리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

부 수준별로 보면 전체 공공 부문 일자리의 평균 63% 정도를 기초지방정부에서 고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정부(19%)와 중앙정부(18%)가 비슷한 수준에서 고용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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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스웨덴의 공공 부문 고용 현황

2 고용정책의 변화 과정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은 크게 완전고용의 추구와 높은 수준의 복지를 통한 복지와 성

장의 선순환 관계 형성에 있다. 고용시장의 현황과 고용구조의 변화 등은 스웨덴 복지국

가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스웨덴은 완전고용의 유지를 위

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국가와 정부가 노동시장에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경제

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정책은 크게 실업 시에 

지급되는 소득보상과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실업

에 따른 소득보상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해당하며 실업보험과 노동시장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 주도로 시행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프로그

램 등이 활용된다. 여기서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훈련, 직업교육,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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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행 영역에서는 명확히 구분된다기보다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

절하다9).

2차 세계대전 이전 스웨덴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에른스트 비그포르스가 주

장한 대규모 공공정책의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고용창출과 실업문제 대응이라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케인스 이전의 케인스주의자’로 불리기도 하는 비그포르스는 1930년대 대

공황의 여파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수요와 투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케인

스의 주장을 선제적으로 채택하고 주장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공공이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실업과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비그포르스의 접근은 팽창적 재정정책을 통한 실업구제와 대규모 공공사업으

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집권 후 스웨덴 사민당의 복지국가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

다10).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경제정책은 렌-마이드너 모형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식 복

지국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LO)의 경제학자인 예스타 렌과 루돌프 

마이드너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렌-마이드너 모형은 노동자조직과 집권 사민당의 전략

적 제휴 아래 완전고용과 노동자조직 운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과 임금

정책을 결합시킨 모형이다. 렌-마이드너 모형은 높은 수준의 복지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완전고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 등 노동자조직이 개별적인 개인이나 

사업장의 이익보다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고용을 우선시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의 달성과 더불어 산

업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들은 인플레 없는 완전고용을 이

루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 노동 총수요를 완전고용 이하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재정정책 수

준을 조정하며, 한편으로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압력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대임금정책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통해 노동자들 내부의 동질성을 높

이는 것을 추구했다. 연대임금정책에 의해 노동자의 임금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특정 기

9) 장선화, 2010,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스칸디나비아연구, 12, 111-135.
10) 신광영, 2015,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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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산업부문이 생산력이나 경쟁력의 부재로 인해 연대임금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

우 혁신을 통해 생산력과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 

렌-마이드너 모형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과 구직자들을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결국 렌-마이드너 모형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동시 활용을 통해 스웨덴 전체 산업구조의 혁신

을 통한 생산력 및 경쟁력 강화와 완전고용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재훈련에 의한 이직 및 재취업을 증진하는 스웨덴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 모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웨덴의 고용 안정성은 직장 안정성이라기

보다는 취업 기회의 안정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나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고

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개별 기업의 생산력 및 경쟁

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혁신의 기회로 삼는 데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거나 이동할 필요성이 

생긴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의 보장(고용보험 등), 그리고 재훈련과 재교육을 통한 이직 및 

재취업의 기회 보장을 통해 고용의 이동성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직과 재취업의 과정은 지역의 고용 사무소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개별 

노동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노동 이동성과 고용 안정성의 유기적 결합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정책적 지향성

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 담

당 기관, 그리고 노동자조직인 노동조합의 협력 체계, 마지막으로 실업자 고용 시 사용자

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의 정책적 방안들이 갖추어진 조건에서 가능했다11).

스웨덴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복지국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

여 당시 사민당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실업보험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로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사민당 정부가 높은 조직력을 유지해온 노동조합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복지국가

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도 3% 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유

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모범적 모형으로 자리잡아왔다.

11) 장선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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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은 고용으로 연결되는 실효성 높은 직업훈련 프로

그램이 제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구직-고용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안정

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구조 변환에 대한 계획에 입각하여 성장 잠재

력이 높은 산업부문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와 동시에 국제 

경쟁력의 측면에서나 전반적 사양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이와 같이 새로 창출된 산업 분야의 고용으로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이직 및 재취업을 담당하는 고용 관련 전달체계를 확충해왔다.

1950년대 이후 지속돼오던 이와 같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의 실업 및 이직에 대한 적극

적 지원을 통한 완전고용체계의 유지는 1960년대 말 이후 산업부문 일자리가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 국면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대규모 고용 확대는 산업부문 고용의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

을 대신하였다. 이와 같이 스웨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과 이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일자리 사이의 이직 및 재취업 기회 보장, 그리고 공공 부문

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잉여 노동력 흡수 정책의 기조는 1980년대 경제성장이 일

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시점까지 무난하게 작동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60년부

터 1980년 사이 공공 부문은 총고용의 31.6%에서 61.6%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장선화, 2010).

전체 고용시장의 현황과 실업률에 미치는 공공 부문 고용 확대의 영향력은 1960~

1980년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부문 고용

과 총고용의 변화, 그리고 전체 고용에서 공공 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과 함

께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고용의 변화와 공공 부문 고용의 변화량 추이

를 살펴보면 총고용 증가량의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의 고용량은 지속

적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의 경우 총고용의 증가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 

확대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4년의 경우 민간 부문 고용이 줄어들었음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공 부문 고용 확대를 통해 총고용 감소를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4년 실업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2015

년 이후 실업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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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스웨덴의 공공 부문 고용 변화 및 실업률 추이

하지만 1990년대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공공 부문의 지나친 팽창과 직업훈련 프로그

램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 확대가 스웨덴 사회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공격받게 되면서 다

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보육, 요양, 교육 등 영역에서 공공 부

문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공공 부문 고용을 축소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

되는 직업훈련 정책의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 증가, 임금 

유연성 증대 등 공급 측면의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 고용 안정과 노동공급을 

위한 기업과 민간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변화를 보였다(장선화, 2010).

다른 한편 노동 내부에서도 계급 내 분화에 의한 이중구조의 형성 등 복잡한 변화의 양

상이 1980년대부터 감지되고, 이와 같은 변화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정책 기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중앙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단체교섭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스웨덴 산업구조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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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전통적으로 렌-마이드너 모형의 연대임금제도가 무난하게 작동하던 시기는 스웨덴

의 고도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로 주로 철강 등 제조업이 중심이었다면 점차 사회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 분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적극적 노동시

장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 고용을 확대하면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

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 결국 지방공무원노조 Kommunale가 LO의 최대 조직

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LO 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분화 조짐은 1983년 LO 산하 

최대 조직이었던 금속노조가 연대임금제도의 중앙교섭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교섭

을 진행하면서 ‘스웨덴 모델이 죽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스웨덴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공공지출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2018년 현재 스웨덴은 GDP 대비 1.56%의 공공지출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에 투여하고 있어 OECD 평균인 1.11%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노르웨이(0.79%)

를 제외한 여타 북구 국가들인 핀란드(2.21%), 덴마크(2.87%)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현재 0.75%로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이 2018년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990년대 초반과 중반

에 걸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한 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인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6년 중도우파 연합정부의 집권 이후 다시 한 차례 

급격히 축소되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90년대 초반 지속적인 예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기대한 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적 평가에 따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

인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뒤에서 별도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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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 추이

다음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투여되는 공공지출 규모와 실업률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개의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투

여되는 공공지출 규모와 실업률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전 세계적인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경험하던 시기를 전후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GDP 대비 약 4~5%대의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을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투여한 것과 1997년 이후 실업률이 진정세를 보이는 시기가 일치하는 점,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 공공지

출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금융위기 전후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실업률과 중첩되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축소의 배경에 정책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작용했음을 언급했으나, 추가적인 

고찰을 통해 정책적 효과성을 확인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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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및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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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핀란드

1 핀란드 고용 및 실업 현황

가. 고용률 및 실업률

핀란드의 고용률은 2000년 66.9%를 기록한 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08년 70.6%까

지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68.3%로 급락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에는 70%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72.6%까지 올랐다. 하지만 2020

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용률은 다시 하락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2021년에

는 고용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초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5%포인트 정도였지만, 그 차이가 점차 줄어 최근에는 2%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러

한 변화는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3] 핀란드 고용률 추이(15~64세)

자료: Statistics Finland(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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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실업률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초

반 9%를 넘던 핀란드의 실업률은 2008년에 6.4%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금

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시 8%를 넘었고, 2012년부터 시작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한동안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5%와 6.8%로 실업률 감소 추세가 시작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은 청년층의 대규모 실업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핀란드 정부는 적극적으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과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4] 핀란드 실업률 추이(15~64세)

연도 실업률 연도 실업률

2001 9.2 2011 7.9

2002 9.2 2012 7.8

2003 9.1 2013 8.3

2004 8.9 2014 8.8

2005 8.5 2015 9.6

2006 7.8 2016 9.0

2007 6.9 2017 8.8

2008 6.4 2018 7.5

2009 8.4 2019 6.8

2010 8.5 2020 7.9

자료: Statistics Finland(2021a)

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핀란드의 상용직 전일제(permanent full-time) 노동자 비율은 2000년 이후 안정적

으로 73~7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핀란드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 고

용계약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다. 핀란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변화의 특징은 계약직 고

용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시간제(part-time) 고용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2001년 16.5%였던 계약직(temporary) 노동자 비율은 2009년 14.6%까지 줄어들었지

만, 2010년 다시 15%대로 증가한 뒤 꾸준히 16%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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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2001년 11.9%였지만, 2004년 13.2%, 2011년 14.3%로 상승세를 보였고 2019

년에는 16.1%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시간제(temporary part-time) 

노동자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4~5%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용직 시간제

(permanent part-time) 고용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핀란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추이(15~74세)

연도 계약직 노동자 비율(%) 시간제 노동자 비율(%)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 비율(%)

2001 16.5 11.9 3.9

2002 16.1 12.5 4.0

2003 16.4 12.6 3.9

2004 16.2 13.2 4.0

2005 16.5 13.1 4.1

2006 16.4 13.5 4.2

2007 16.0 13.4 4.0

2008 15.1 12.7 3.8

2009 14.6 13.3 3.9

2010 15.6 13.9 4.1

2011 15.7 14.3 4.0

2012 15.7 14.5 4.2

2013 15.5 14.3 4.1

2014 15.6 14.6 4.2

2015 15.4 14.6 4.2

2016 15.8 15.3 4.5

2017 16.1 15.5 4.7

2018 16.5 15.6 5.0

2019 15.8 16.1 5.0

2020 14.9 15.0 4.5

자료: Statistics Finland(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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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 부문 고용

핀란드 고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공 부문 고용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2019년 핀

란드 공공 부문 고용 규모는 전체 고용의 24.2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91%를 크

게 웃돈다(OECD, 2021a).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10%, 경제활동인구의 약 22% 이상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북유

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핀란드 공공 부문 고용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창출되는데 지방정부 업무를 위한 인력이 

공공 부문 고용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따라 핀란드 지방정부가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민간 참여가 다른 국가들

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독일이나 한국과 같은 사회

보험방식이 아닌 영국과 같이 조세로 운영되는 국가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

를 기반으로 하므로 소수의 민간 의원을 제외하면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

부분은 지방정부와의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지방정부 공공 부문 노동자로 분류된다.

2 핀란드 노사관계 동향

가. 핀란드 노·사·정 협의체 전통

핀란드는 1968년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국가 수

준에서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중앙정부가 임금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정책과 사

회정책의 쟁점에 대해 협상을 실시하고 협약을 맺기 시작한 후, 노·사·정 합의체를 통한 

단체협약과 정책 결정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식 중앙집중적 단체협약과 

정책 결정은 Tulopoliittinen kokonaisratkaisu(이하 Tupo)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Finnish National Income Policy Agreements로 번역된다. Tupo에는 노동자를 대표

하여 핀란드 3대 노동조합연맹인 SAK, STTK, AKAVA가, 사용자를 대표하여 

EK(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가 참여하고, 그 내용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과 연금제도 개편, 사회보험료 조정, 실업급여제도 변경 등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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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나누어진다. 단체협약을 위한 국가 수준의 협상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

었지만, 2016년 사용자단체인 EK가 국가 수준 단체교섭에 불참하기로 한 이후, 현재는 

국가 수준의 단체협약 없이 산업부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사항을 

다루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

나. 단체교섭

핀란드 노동자의 약 90%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2015년까지는 국가 수준, 산업 

수준, 지역 수준의 3단계 단체교섭을 거치면서 직장별 단체협약의 내용이 구체화되었지

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부터는 국가 수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

재 핀란드의 단체교섭은 산업 수준과 지역 수준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산업 수준 단체교

섭은 산업부문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을 뜻하고, 지역 수준 단체교섭은 개

별 사업장 내의 노동자대표와 경영진 사이의 교섭을 의미한다.

산업 수준 단체교섭에서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최저임금, 연간노동시간, 휴가

보너스 등이다. 2년마다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핀란드에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약법(Collective 

Agreements Act)은 비노조원인 노동자들도 단체협약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문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틀 안에서 개별 사업

장은 지역 수준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근로시간, 근로 형태, 휴

가 기간, 성과 보너스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 수준 단체교섭은 경영진이

나 노동자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은 빈번히 갱신될 

수 있다.

한 사업장 안에서도 직종별로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직종별 노동자대표가 

경영진과 각각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조립 회사에서 사무직, 

생산직, 시설관리직 직원들은 서로 다른 산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각각 자신들만의 

노동자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경영진은 서로 다른 3개 종류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핀란드 사업장에도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노조들 

사이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복수노조제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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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겐트(Ghent)시스템과 노동조합 가입률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강제 가입을 바탕으로 한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지만, 핀

란드를 비롯해 덴마크와 스웨덴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용자에게 실업보험 가입의 자율권

을 보장하는 실업보험 운용 방식을 겐트(Ghent)시스템이라 하는데,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실업보험의 재정 운용과 회원 관리를 정부 조직이 아닌 실업기금

(unemployment funds)이라는 민간 조직이 담당하고, 이 기금은 대부분 노동조합과 연

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실업보험과 

노동조합에 동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써왔고, 결과적으로 겐트시스템 도입 국

가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핀란드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80%를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1992년, 핀란드 정부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실업보험기금을 도입했고, 이러한 정

책으로 인해 실업보험 운용에 있어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으로 이어졌다(Shin & Böckerman, 

2019). 현재 핀란드 노동조합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반면 독립적인 실업보험기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노동조합 회원이 아니면서 실업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2018년 

기준으로 40만명을 넘었다. 이러한 노동자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 직장 내 노사 협력 및 민주주의 강조

핀란드는 “직장 내 협력에 관한 법률(Act on Co-operation within Undertakings; 

Yhteistoimintalaki)”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력과 직장 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직장 내 노동자대표와 사용자가 함

께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때 사업장은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사업

이 영위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2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부문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들과의 협의

를 통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협력적 의사결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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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신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 내 조직 변화

-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 직원의 기술훈련, 평등한 대우, 소통에 관한 원칙과 계획

- 시간제 고용 축소, 임시해고, 정리해고 등 고용 규모에 관한 사항

- 계약직 파견 노동자 활용 기준

- 사업장 폐쇄 혹은 사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이때 노동자대표 역할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노동조합 지부장 혹은 노동조합과 상관없

이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직원이 맡는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노동자대표가 결

정되지 못하면 사용자와의 협상 내용에 관련된 모든 노동자가 협상에 참석한다.

사용자가 위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핀란드는 행정감찰관(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협력 행정감찰관에 관한 법률(Act on Cooperation 

Ombudsman; Laki yhteistoiminta-asiamiehestä)”에 따라 운영된다. 행정감찰관이 

협력적 의사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자를 발견하면 이 법률에 따라 재량으로 법원에 행

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바탕으로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사용자가 관련 사항

을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그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

제금을 부과한다.

최근 국가 수준에서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산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장 내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Jonker-Hoffrén, 2019; Sippola,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노사 협력을 강

조하고, 노동자의 지위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 내 협력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

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핀란드 소득보장제도 동향

가. 소득보장제도 운영기관 및 재정

핀란드는 보편복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따른 개인의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설계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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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소득보장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은 사회보험청(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 Kela)으로 기초실업수당, 노동시장보조금, 

육아휴가수당, 주택수당, 학업보조금, 국가연금, 공공부조 등 다양한 급여가 이 기구를 통

해 지급된다. 단, 기존에 납부한 사회보험 기여금을 바탕으로 기존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

액이 결정되는 소득비례실업수당과 소득비례연금은 각각 산업부문별 실업기금과 연금보

험사에 의해 운영된다.

핀란드 소득보장제도를 위한 재정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 수입이

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급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핀란드

는 고용기금(unemployment fund)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모든 17~64세 

피고용인과 그의 사용자는 각각 임금의 1.5%를 매달 고용기금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

다. 고용기금은 급격한 실업 증가로 인해 재정 지출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

정적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한다(Työllisyysrahasto, 2021). 그리고 피고용인과 사용자는 

모두 연금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피고용인 1인당 연금기여액은 산업부문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의 7~9% 정도다 (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 또한, 겐트시스템하에서 소득비례실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실업기금에 추가적으로 임금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실업보험 기여금

을 낸다.

나. 생산가능인구 대상 현금급여

핀란드의 실업급여는 소득비례실업수당, 기초실업수당, 노동시장보조금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소득비례실업수당과 기초실업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었던 실업자에게 지

급되는 반면, 노동시장보조금은 고용기록이 없는 실업자와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못 한 사람은 노동시장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보험에 

가입했던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가 될 경우, 소득연동실업수당은 최대 400일(노

동 일수 기준) 동안 지급된다. 고소득자였던 실업자의 경우 기존 임금의 40% 내외를, 그 

외 실업자 대부분은 기존 임금의 50~70% 정도를 실업수당으로 받는다(Uusitalo and 

Verho, 2010). 노동시장에 참여했지만, 소득비례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실업자는 

기초실업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 역시 최대 400일(노동 일수 기준) 동안 지급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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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매년 정해진다. 2021년 기준 금액은 1일 33.78유로로 월평균 726유로 정도다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e of Finland, 2021a). 마지막 실업수당 유형인 노동시

장보조금 역시 기초실업수당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기초실업수당과의 차이점은 급여

대상자가 실업 상태로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한 이 급여를 무기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자

산조사를 통해 자격과 급여액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수급 당사자의 자본소득이나 일시적

인 임금 또는 부모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이 자산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은 자산조사 대상이 아니고, 부모와 독립 가구를 이루고 있으면 부

모의 소득도 고려되지 않는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에 들어가는 부모는 육아휴가수당을 받는다. 출산휴가 중인 엄

마와 아빠는 각각 최대 105일과 54일(주 6일 기준) 동안 수당을 받는다. 수당 급여액은 

임금에 비례하여 구간별로 결정되는데 1일 최저액은 29.05유로, 최고액은 119.14유로

다. 출산휴가 후에는 부모휴가가 시작되는데 이 휴가 중에도 같은 금액의 수당이 최대 

158일(주 6일 기준)까지 지급된다.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출산 전, 학생이거나 

실업이었던 부모도 직장인과 같은 기간의 유급휴가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수당은 

1일 최저액이 지급된다. 육아휴가수당은 자산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저소득가구는 부족한 주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택수당에

는 일반주택수당과 연금수령자주택수당이 있다. 주택수당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그 수

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개별 가구를 이루고 있는 전업 학생이나 

저소득 성인은 일반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수당 급여액은 신청자의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주택 유형, 주택 유지비용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도

출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핀란드 사회보험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일반주택수당을 받은 가구는 총 37만9,667가구였고 한 가구에 평균적으로 지

급된 급여액은 월 322.89유로였다(The Social Insurance Institute of Finland, 

2020).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약 26만 가구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반주택

수당을 받는 1인 가구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주택수당 신청자가 독립 가구

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는다.

핀란드의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소득

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후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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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도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최대 300일(주 5일 기준 60주)까지 지급된다. 단, 코

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의한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감염이 확인된 직

후부터 즉시 지급된다. 상병수당 급여액은 질병이나 상해 전 12개월 동안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최저 급여액은 매년 결정된

다. 2021년 최저 급여액은 1일 29.05유로다. 만약 구직자가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 질병

이나 상해로 인해 구직활동을 못 하게 되면,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존에 받던 실업

수당을 바탕으로 산정한 급여액이 상병수당으로 지급된다.

만 17세 이상 전일제 학생은 학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월 355.05

유로, 자녀는 없지만 기혼인 경우 월 253.69유로, 18세 이상이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사는 경우 월 253.69유로가 학업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은 급

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20세 이상 미혼 학생의 학업보조

금 급여액은 부모 소득에 따라 월 82.5~185.62유로 사이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19세 

이하 미혼 학생의 학업보조금은 부모 소득에 따라 월 0~146.44유로 사이에서 결정된다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e of Finland, 2021b). 2019년에 학업보조금을 받은 

핀란드 학생은 총 21만7,972명이었다(The Social Insurance Institute of Finland, 

2020).

다. 소득보장제도 개편 준비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는 기본소득실험을 시행하여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2015년에 정권을 얻은 중도우파 연합정권은 무엇보다 기본소득제도가 고용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실험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험 설계의 문

제로 인해 2년에 걸친 기본소득실험은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기본

소득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는 그 결과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실험과는 별개로 애초에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

적인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실험은 단지 미래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그 목적이 있었다.

2019년 총선을 통해 수립된 중도좌파 연합정부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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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SOSIAALITURVA (Social 

Security) 203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행 핀란드 사회보장제도를 자세

히 검토하고 기존 제도의 통합과 재설계를 통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핀란드는 다양하고 관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금급여의 

종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탈산업화, 자동화, 인구 고

령화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들도 늘고 있다(Jesnes and Oppegaard, 2020; Ojala et al., 2019).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일

정에 따르면, 2027년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될 계획이다.

4 핀란드 플랫폼 노동 현황 및 대응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핀란드 노동시장은 여전히 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핀란드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 역시 급

속히 증가하고 있다(Eurofound, 2019; Mattila, 2019; Pesole et al, 2018). 더욱이 코

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음식 배달서비스의 수요가 폭증했고, 이로 인해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특히 눈에 띄게 늘었다. 현재 핀란드에는 40여 개의 플랫폼 기업이 

여객운송, 음식 배달, 가사서비스, 건설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ttl, 2021Y).

2018년에 18~65세 핀란드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 가운데 약 8.2%가 적어도 주 1회 이상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답했고, 28.1%는 온라

인 플랫폼으로 일거리를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 참여자의 4분

의 1은 자신의 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을 플랫폼 노동을 통해 얻고, 7.8%는 생계를 위해 

플랫폼 노동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ws et al., 2019).

현재 핀란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수가 증가하자 몇 해 전부터 핀란드 노동조합들은 그들도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과 산업부문별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

도록 피고용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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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핀란드 경제고용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of 

Finland) 산하의 노동위원회(Labour Council)는 2020년 11월,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

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음식 배달서비스 플랫

폼 기업인 Wolt는 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원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

해 핀란드남부광역행정청(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y for Southern 

Finland)은 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Wolt가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 6월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서비스부문 노조인 PAM(Palvelualojen 

ammattiliitto)은 Wolt가 노동시간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이 회사를 헬싱

키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반면 Wolt는 벌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핀란드남부광역행정청은 2021년 11월 행정법원에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을 위한 재판을 신청했다.

핀란드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가 피고용인인지 자영업자

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용인의 지위가 확정된다면 노동조합과 플랫폼 노동자들

의 연대는 짧은 시간 내에 강화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기존 제도를 통

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자영업자로 간주된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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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부의 불평등과 부유세

1 소득 불평등

영국의 소득 불평등은 1970년대 후반부터 증가해왔으며, 소득 분배의 상위와 하위 사

이의 소득 격차는 197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오늘날 더 커졌다. 다음은 상위 1% 소득의 

상대적 크기인 S80/S20, P90/P10, 팔마지수(Palma ratios)과 ONS 데이터에 기반한 

영국 지니계수 등 다양한 척도를 이용하여 소득 분배 상위 그룹과 하위 비율을 비교한 소

득 불평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ONS, 2021b). 예를 들어, S80/S20 비율을 보면, 1979

년 상위 20%의 소득자가 하위 소득자 20%의 3.5배를 더 벌었지만, 2019/20년 그 비율

은 6.2배로 증가했다. 이 비율이 2019/20년에 관찰된 수준보다 높았던 유일한 시기는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던 2007/8년(6.6)이다.

[그림 4-1] 영국의 소득 불평등(비율: S80/20, P90/P10, 팔마 비율: 상위 1%)

참조: ONS(2021b) 데이터 재구성. 2000/1의 값은 소득 상위 1%의 언더-커버리지(under-coverag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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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소득분포를 완전 평등 분포와 비교하는 불평등 척도로 널리 사

용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2019/20년 영국의 지니계

수는 1979년 25.4에서 증가한 36.3으로 추정된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영국의 현재 소득 

불평등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영국의 지니계수는 

36.6(2019)으로 다른 OECD 국가인 한국(34.5; 2018), 독일(28.9; 2018), 스웨덴

(28.0; 2019), 핀란드 (26.9; 2018) 등과 비교하여 지니계수가 7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OECD, 2021).

[그림 4-2] 지니계수로 측정한 OECD 국가 소득 불평등(2020년 이후)

출처: OECD(2021)(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2 부의 불평등

지난 20년 동안 개인의 가계 부(富)는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부(富)의 불평등은 학술 

분야에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 첫째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현상으로 ‘과

도한 부(富)’를 축적했다는 관점에서 ‘자산/부(富) 엘리트’(예: 가장 부유한 1%)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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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사이의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예: Piketty, 2014). 두 번째는 더 넓은 인구에 걸친 

부의 분배(99%), 부의 불평등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존재하고 재생산되는지, 

그리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어떤 정책이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예: 

Rowlingson and McKay, 2012; Hills and Glennerster, 2013; Piachaud, 2014). 

후자는 정책 논의의 중심이었으며,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 소유물을 화폐 가치로 정량화(monetary quantification)한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 부는 주택, 연금, 금융, 그리고 물리적인 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

류된다. 주택 자산/부(富)는 다른 형태의 부동산과 토지의 가치와 주요 주거지의 가치를 

가리킨다. 금융 자산/부(富)는 현금 저축,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된 

자산을 포함한다. 연금 자산/부(富)는 개인 및 직장 연금(확정급여 또는 확정기여금)을 포

함하여 축적된 연금기여금 또는 수급권을 의미하되, 국가연금 수급권은 제외된다. 물리

적 자산/부(富)는 자동차와 개인 소유물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소유물을 포함한다.

개인 가계 자산/부(富)의 주요 데이터 출처는 2006/2008년(2006년 7월~2008년 6

월) 이후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부와 자산 조사(the Wealth and Assets Survey, WAS)

이다. 이 조사는 개인 가계의 부(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가장 최근

의 데이터는 2016/2018년이며,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대신 영국(Great Britain)(잉글

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북아일랜드 제외)의 자료에 해당한다.

부의 불평등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정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영국에서는 오랜 문제였

다. Hills(2013)는 소득에 대한 논의가 일상의 경제 상황을 지배하고 있지만 부에 대한 접

근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부가 좋은 학교

에의 접근,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과 같은 더 나은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다른 사회･경제

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무급 인턴십 등 더 넓은 범위의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와 삶의 결과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영

국에서의 부의 불평등을 중요한 정책 이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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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의 부(富)

영국의 총개인순부자산/부(富)는 2016년과 2018년 사이 146억 파운드로, 2014/16

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ONS, 2019). 이는 집값 상승과 연금 자산/부

(富)(연금 자산/부(富)의 수 및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자산/부(富)의 증가 때문이

다. 개인 가계 자산/부(富) 중 연금 자산/부(富)(4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

택 자산/부(富)(35%), 금융 자산/부(富)(15%)가 그 뒤를 이었다. 물리적 자산/부(富)의 비

율은 9%로 상대적으로 작다.

영국에는 상당한 수준의 부의 불평등이 있다. WAS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의 부자

는 전체 개인 가계 자산/부(富)의 약 44.6%를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 50% 가구의 부는 약 

9.5%에 불과하다(ibid). 그러나 WAS 데이터에는 자산/부(富)엘리트(‘슈퍼 리치’)가 포함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의 정도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부의 불평등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해왔다. 중위값에 비해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의 분포는 더 적은 수의 부유한 가구가 더 많은 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가

계 자산/부(富)는 2006/08년과 2016/18년 사이의 10년 동안 중위 자산/부(富)(28%)에 

비해 더 많이 증가(40%)했다.

[그림 4-3] 2006/08과 2016/18 사이의 총부의 평균과 중위값

참조: 2014/16 및 2016/18 회계 연도 변경. 이 값은 2016/18년 가격(데이터의 가장 최근 연도)에서 하락함. 
ONS(2019) 데이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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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0분위별 부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구를 자산/부(富)의 유형에 따라 소

득 하위(1분위)부터 소득 상위(10분위)까지 10개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사적연금 자산/

부(富)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상위 3개 부유한 그룹

(부(富)의 40% 이상)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가구는 고령자이거나 확정급여(DB)연금과 같

은 더 후한 직장연금제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택 자산/부(富)는 중위가구(4

∼7분위)의 자산/부(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4-4] 10분위별 부(富) 프로파일 및 순주택 부(富) 분포

참조: ONS(2019).

나. 부의 불평등: 세대 간 관점

다음은 연령 그룹별로 가구주의 자산/부(富) 프로파일을 제공하며, 이는 연령별 자산/

부(富) 프로파일과 총자산/부(富)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젊은 연령층은 자산/부(富)가 

거의 없는 반면, 고령층은 더 많은 자산/부(富)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과 연금 자산/부(富)

의 증가가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민간 부문에서 2000년대 초

에 대부분 사라진 직장 DB 연금의 유용성과 1995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 등 과거의 특정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체제 비교

104   국회미래연구원

경제 조건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Banks et al., 2005; Hills and Bastagli, 

2013; Cribb and Emmerson, 2016).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자산/부(富) 축적 패턴이 

고령자들의 자산/부(富) 축적 패턴을 따라갈지는 불확실하다.

[그림 4-5] 연령별 부(富) 프로파일 및 연령별 순자산 총액이 £200,000 미만 분포(2016~18)

연령대별 부(富)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점은 20만 파운드 미만의 순자산/부(富)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며, 모든 영국 가정의 중위자산/부(富)의 약 70%를 차지한다. 55~64세와 65세 이

상의 사람들이 소유한 자산/부(富)가 더 높은 반면, 그들 중 3분의 1 이상이 20만 파운드 

미만의 총자산/부(富)을 보유했다.

연령대별로 소유한 부의 상당한 차이 또한 세대 차이를 강조한다. 세대별로 경험한 부

(富) 축적의 다른 결과는 고령화 과정이 아닌 특정 경제 조건과 정책 구조의 결과이다

(Cribb, 2019).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는 1981년 이래로 

임대주택매입 우선권(Right to Buy) 제도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은 다수의 

고품질 사회주택을 세입자들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한 정책이었다. 이러

한 정책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주택보유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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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호황과 함께 주택보유자들의 주택 자산/부(富)가 급격히 증가하였다(Hills and 

Bastagli, 2013). 이러한 경제 상황은 베이비부머의 자산/부(富) 포트폴리오에 기여했다. 

2000년대 초 대폭 철회되기 전까지, 후한 DB 제도로 인해 국가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퇴

직할 수 있었던 세대이기도 하다(Crawford and O’Dea, 2012).

영국 상원 세대 간 공정성 위원회(th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Intergenerational Fairness and Provision)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주택 소유, 연금

저축, 견습, 학생 부채, 고용 안정성 및 낮은 임금 상승 등의 측면에서 오늘날 영국의 젊은 

세대의 상황은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다르다.

몇몇 연구는 193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태어난 집단에 의한 경제적 결과의 차이를 

뒷받침했다. Cribb(2019)는1980년대 초반과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더 구분한다. 저

자는 나중에 태어난 집단이 이전에 태어난 집단보다 더 많이 버는 경향이 있는 반면(같은 

나이에 1960년대 집단이 1950년대 집단보다 소득이 더 많았음), 1980년대 후반에 태어

난 사람들은 이전 집단보다 소득을 적게 버는 첫 번째 집단라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적으

로, 오늘날의 젊은 어른들이 저축해서 부동산 사다리에 오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림 4-6] 영국의 4가지 부의 축적 패턴(25∼45세)

출처: Suh(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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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소득 정체 여파는 주택보유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

다. Cribb, Hood and Hoyle(2018)은 1995/96년과 2015/16년 사이에 25~34세 가

구의 실질 가계 소득은 22% 증가하는 반면 집값은 152% 상승했음을 밝혔다. 세대 간 위

원회(2018)에 따르면 1986년 27~30세는 주택 보증금을 위해 평균 3년 동안 저축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19년 동안 저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의 이용 가능성은 1980년대 중반보다 훨씬 낮다. 오늘날 청년들은 

민간임대시장에 있을 가능성이 부모 세대보다 네 배 더 높으며, 더 오랜 시간 임대시장에 

머무른다(Clarke, Corlett and Judge, 2016; Corlett, Finch and Whittaker, 2016; 

Corlett and Judge, 2017).

다. 부(富) 축적과 소유에서의 세대 간 관계

최근의 한 연구는 금융, 주택, 연금 자산/부(富) 등 복합적인 자산/부(富)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저축자 유형’을 설정해 젊은 세대(25~45세)가 어떻게 자산/부(富)를 축적하는

지를 조사했다(Suh, 2020b). 이 연구는 자산/부(富)의 축적 패턴이 저축부족자

(undersavers), 부동산 저축자-주택연금자(property saver-dissaver), 전통적인 저축

자, 투자자 저축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축부족자

(Undersavers)는 현금 저축으로 약간의 저축을 했지만 다른 형태의 자산/부(富)는 없으

며 가장 부유하지 않은 그룹이었다. 부동산 저축자-주택연금자는 개인 또는 자동차 대출 

등의 개인 부채가 많지만, 대출을 보유한 주택 소유자이기에 주택연금자로 분류되었다. 

전통적인 저축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부를 주택과 연금 자산/부(富)(확정급여형)에 집중시

키는 이전 세대의 부의 축적 모델을 반영했는데, 이는 부를 축적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

겨졌다. 투자자 저축자들은 확정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주택 소유자 그룹이다. 전통적인 저축자와 투

자자 저축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부를 가졌지만, 포트폴리오와 내재된 위험 구조의 차이

를 감안할 때 결과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연구는 개인이 관찰 시작 시점에 부유한 저축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과 6년 후 

부유한 저축자 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조사했다. 관찰 시작 시점에 더 유리한 사회경

제적 배경(주택 소유 부모, 세대 간 소유권 이전, 학위수준의 교육)을 가진 성인 자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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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위 부유층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집을 소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부의 이동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대를 걸쳐 부가 증가

하는 연관성을 지적한다.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체계적인 세습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다. 최근의 연구는 

30대와 40대 성인들의 부(富)의 결과가 그들의 60대와 비교해서 그들의 부모들의 부(富)

의 결과와 더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그룹 내 차이는 청년 그룹에서 크고, 나

이가 들수록 더 두드러진다(Gregg and Kanabar, 2021). 세대 간 세습, 상속 및 사전증

여(inter-vivo transactions)는 부의 불평등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 가족 배경을 고려한 후에도 불평등의 약 23%를 차지한다(Palomino et al., 2020).

영국은 ‘주택 소유자의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Saunders, 1990). 대부분의 개인은 집 

소유를 선호하고, 많은 30대와 40대 성인들은 그것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Suh, 2021a).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보증금을 낼 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여 ‘엄마 아빠 은행(BOMAD)’이라는 별명을 얻었

다. BOMAD의 규모는 상당하다. 한 모기지 브로킹 회사는 부모의 약 84%가 그들의 자녀

를 도와 영국 주택 시장에 26%의 자금을 쏟고 있다고 추정했으며(Mortgage Advice 

Bureau, 2021), BOMAD는 약 63억 파운드를 투자한 9번째 큰 손이 되었다(BBC, 

2019). 2013년에 도입된 정부의 정책 대응책인 ‘Help to Buy’는 자격을 갖춘 최초 구매

자가 5%의 보증금으로 처음 5년간 주택가액의 20%까지 무이자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

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이슈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Help to Buy 이용

자의 37%만이 주택 사다리에 오르는 데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National Audit Office(NAO), 2019).

여러 학술 연구는 세대 간 세습 관련성을 평가했고 주택 소유 결과가 영국의 부모의 부

와 점점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Coulter, 2018; Suh, 2020a). Suh(2020a)는 

청년층의 주택 소유 상황의 맥락에서 두 가지 유형의 재정 지원을 구분하고 있다. 상속, 

현금 증여, 비공식 대출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돈’)과 무료 숙박 제공(‘공간’) 등의 

간접 지원으로,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저축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West et al. 2017; 

Gustafsson 2021). 저자는 1만5,000파운드 이상을 받거나 부모와 함께 살아서 보증금

을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세 배 더 높다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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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했다.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19~29세)의 수가 1996/7년 34%에서 2018/19

년 43%로 증가했다(Druta and Ronald, 2017).

상속은 더욱 보편화되고 불평등해졌다(Karagiannaki, 2015; Hood and Joyce, 

2017);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 20%만이 유산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98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의 65%가 이에 해당되었다(Cribb, 2019).

3 관련 정책 검토

가. 상속세(IHT)

현재 영국의 상속세 구조는 사망 시 부동산, 현금, 소유물 등 모든 소유물을 포함하여 

‘유산’에 부과된다(Gov.UK, 2021). 총가치가 32만5,000파운드 이하이거나 배우자 또

는 파트너 또는 자선기관에 남겨진 금액에 대한 상속세는 없다. 유산의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자는 등록되어야 하며,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HM Revenue and 

Customs에 유산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IHT 세율은 40%이며, 비과세 한도(32만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유산에 적용된다. 

2012년 4월 이후,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순유산의 최소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이 비율은 36%로 낮출 수 있다. 유산 계산은 증여 가치가 연간 IHT(상속세)-면제 한도인 

3,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사망 전 7년 동안 현금, 부동산, 상장 주식 및 기타 가치 

있는 물품 등의 증여가 포함된다. 7년 중 증여 시기에 따라 IHT 비율은 0%(7년 혹은 이

전)에서 40%(3년 미만)까지 차이가 난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총 증여 가치가 IHT 면

제 한도인 32만5,0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해당 증여 수령자는 IHT에 대한 책임이 부

과된다. 그러나 배우자나 민간 파트너에게 주는 증여는 IHT를 납부하지 않는다. ‘소득 외 

정상 지출’이라 불리는 타인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IHT가 면제된다. 예를 들면, 자녀

의 임대료 지원, 18세 미만 자녀의 계좌에 현금 저축, 고령 친척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

을 포함한다.

2020/21년에 수집된 총 IHT는 약 54억 파운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MRC, 2021). 

유산의 평균 가치는 남성은 약 110만 파운드, 여성은 약 12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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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 IHT의 평균 가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8/19년에는 20만9,000파

운드로 추정되었다. 평균 IHT는 남성 소유 유산보다 여성 소유 유산에 더 많이 지불되었

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06/7년 IHT 대상 유산 

비율은 약 5.9%였으며, 2018/19년에는 3.7%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사

용하지 않은 한도가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허락하는 2007년 10월에 도입된 변화로 

인해 생존 배우자의 한도가 65만 파운드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요 거주지의 가치는 65

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유산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령자들의 유산은 청년 집

단보다 현금과 증권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간 정부 예산절차와 지출을 감독하는 영국예산책임청(OBR, 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21b)은 2023/24년 IHT의 세수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에 따라 GDP의 약 0.25%에 해당하는 63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전망은 주택과 주가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가격은 현재 IHT에 대한 기여

도를 감안할 때 주가보다 약 두 배 더 중요하다. 현행 상속세 비과세 기준치인 32만5,000

파운드는 2025/26년까지 동결돼 향후 IHT의 영향을 받을 부동산(estates)의 수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21년 IHT-면제 기준의 상당 부분은 영국의 주요 거주지

의 가치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런던의 평균 집값은 수년 전 면제 기준을 초과했다.

[그림 4-7] 잉글랜드와 런던의 상속세 면세 한도 및 평균 주택 가격(£: 명목)

참조: Gov.UK(2020b)에서 제공한 상속세 면제 기준, Land Registry(2021)와 ONS(2021c)의 잉글랜드와 런
던의 평균 주택 가격 데이터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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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이득세(CGT)

2008년 3월까지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의 일부로 과세되었다(Seely, 

2020). 2020/21년 CGT는 배우자, 민간 파트너, 자선단체가 아닌 당사자에게 자산을 매

각할 때 실현되는 1만2,300파운드 이상의 이익에 적용한다(Gov.UK, 2021a). CGT가 

적용되는 자산은 비주거용 부동산, 주식, 6,000파운드 이상의 가치(차량 제외)로 평가되

는 대부분의 개인 소유물과 사업 자산을 포함한다.

2019/20년 CGT는 GDP의 약 0.4%에 해당하는 98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가구당 약 

340파운드에 해당한다(OBR, 2021a). CGT의 수령액은 금융시장, 특히 주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수령액은 2008/9년 79억 파운드에서 2009/10년 금융 위기 이후 25억 파

운드로 크게 감소했다(ibid).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회복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은 

작은 수준이지만 비슷한 추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세수에서 총 CGT 수령액은 2019/20

년과 2023/24년 사이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26년에는 120억 파운드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GT 연간 면제 금액(AEA)은 현재 2020/21년 1만2,300파운드로, 2019/2020년 1만

2,000파운드에서 증가했다. 수년에 걸쳐 CGT는 개혁되어왔는데, 2000년대 후반 브라

운 정부(노동당) 때 시스템 단순화를 시작으로 2016년 캐머런 정부(보수당) 때는 선명한 

자유주의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CGT 세율은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아졌고, 역설적

으로 다른 형태의 자산에서 얻은 이익보다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증가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

로 CGT는 미래 조세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으

로 더 유리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

CGT의 현 설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해왔다. 개인저축계좌(ISA)는 기준 이하

의 금액(ISA 한도)을 이자가 붙는 계좌나 투자 계좌(주식/지분)에 저축할 수 있는 제도로, 

현금 저축으로 벌어들인 이자나 주식 투자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비과세). ISA 

한도는 2009/10년 7,000파운드에서 2017/18년 2만 파운드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했

다. ISA의 초기 설계는 현금 저축 또는 주식 투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비례했

다. 하지만 2014/15년 기준 한도의 100%를 현금으로 저축하거나 혹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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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매년 적용되는데, 저소득 또는 중산층은 허용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더 많은 개인이 ISA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한도는 

1999/2000년 ISA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가 중위 가처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수준

이었으나, 2008/9년 약 25%로 하락한 후, 2017/18년 국가 중위 가처분소득의 70% 수

준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HMRC(2020) 통계에 따르면, ISA 상품의 점유율은 소득분포

의 중위에서 가장 높지만, ISA에 적립된 평균 가치는 고소득자일 경우 더 크다. 예를 들

어,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자는 ISA에 약 8만 파운드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반면 

3만∼4만9,999파운드 사이의 연간 소득자는 절반 미만을 적립하고 있다.

다. 코로나19 대응 주택정책

영국에서 주택 자산/부(富)(housing wealth)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난 수십 년 동

안 주택 시장을 부정적인 경제 상황으로부터 지키고 주택 부(富)(housing wealth)를 보

호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었다(Hills and Glennerster, 2013).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융자금 면제(mortgage payment holiday)와 주택 취

득세 면제(stamp duty holiday) 두 가지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되어왔다. The Bank of England(BoE, 2020)는 가계와 기업의 금리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2020년 3월 19일 금리를 0.1%로 인하했다. 주택융자금 면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무를 해제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됐다. 저소득 또는 실직으로 인해 유니버설 크레딧(UC), 소득 

지원, 연금 크레딧 등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을 돕기 위한 

SMI(Support for Money Interest) 제도가 제공되었다(Money Helper Org, 2021).

부동산등록세(SDLT;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 혹은 매각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49

만5,000파운드(2021년 7월 기준 런던의 평균 부동산 가격) 가치의 부동산은 취득세 면

제 기간에는 0파운드, 전환 기간에는 1만2,250파운드, 취득세 면제 기간 후에는 1만

4,750파운드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취득세 면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Scanlon et al.(2021)는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거 이동성과 경제활동을 증가시켰기에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 Judge et al.(2021)는 이 정책이 집값을 올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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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로 남동부(런던이 위치한) 부유한 지역에 혜택을 줬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면제를 잃

어버린 기회로 보고 있다. 그들은 포기한 예상 세수가 약 47억 파운드라고 추정했다. 이

는 향후 3년 동안 NIC의 증가에 의해 조달되는 성인 사회복지에 배정된 추가 자금이 53

억 파운드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액수이다(Stewart, 2021a).

라. 부유세

1) 개요

영국 내에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유세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

고 있다.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고, 학계, 싱크탱크 연구원, 법률가 및 정책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부유세 위원회가 2020년 영국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졌던 이 주제에 대한 논

의를 재점화하였다. Sandford(1971)는 다양한 형태의 유산세(estate duties) 혹은 상속

세(inheritance tax)로 사망 시 상속(또는 유산)에 세금을 부과한 오랜 ‘유산상속세’ 역

사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1930년 후반 ‘부유세’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를 지지하거나 약

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Nicholas Kaldor의 ‘부가세(부유세)’ 구상을 포함한 몇 가

지 제안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었다(Glennerster, 2012). 노동당 정부는 1974~76년 

‘근본적으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선언으로 선출되었다. 하지

만 당의 정체성에 대한 내부 의견 불일치, 행정의 복잡성에 대한 과소평가에 더해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현재 형태의 부유세에는 상속세(IHT), 양도소득세

(CGT), 취득세(SDLT) 등이 있지만, 전체적인 일관된 목표 없이 각각 부과되어 결과적으

로 ‘대부분 왜곡’됐다(Summers, 2020). 특히, IHT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

치적 지지도 얻지 못했다.

부유세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치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부유세의 근거, 실질적인 설계 고

려 사항 및 실행, 정치적 타당성 등 총체적 관점을 제공한다. 근거로는 사회정의(형평성)

와 조세정책(효율성)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사회정의 주장은 부의 불평등의 증가가 사회

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Ilersic, 

1974) ‘평등’의 도덕적 가치에 근거한다(Sandford, 1971). 이 주장의 중심은 부의 자기 

영속적 특성이며, 이것은 이미 부유한 개인들에 의해 부가적인 부를 쉽게 축적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사회정의 주장에 더하여 형평성 개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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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ford, 1971). 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추가적인 부의 축적이나 소비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넘는 더 큰 자율성과 미래를 위한 보장을 포함한 일련의 추가적인 경제

적 이점을 제공한다. 반면, 조세정책 관점은 ‘효율성’ 주장에 기초한다. 세금의 유일한 기

준이 되는 소득은 부적절하고(Ilersic, 1974), 부유세는 추가적인 세수의 원천이 될 수 있

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저항과 근로의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소득세의 증가보다 바람직

하다(Kaldor papers, as referenced in Glennerster 2012; Mirrlees et al. 2011). 기

존의 일련의 부의 정책이 결함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Summers(2020)의 주장도 비

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거와 상관없이, the Mirrlees’ review(2011)는 정부가 

‘형평성’이나 ‘효율성’ 관점에서 부에 대한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 부유세 위원회의 부유세 제안

부유세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소득세 혹은 소비세(부가세 등) 인상이 아닌 부유세

를 제안했다(Advani, Chamberlain and Summers, 2020). 위원회는 또한 부유세의 

일회성 시행이 잘 구축된 공평한 조세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

고 제안했다. 기존에 학계에서 논의돼온 세금 형태인 연간 부유세는 기존 부유세를 개편

하고, 정부의 정책의제에 포함되면 권고할 만하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 세금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최근 이민자를 포함

한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소액 품목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부과된다. 부의 가치는 이

해관계가 없는 구매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공개시장가치(OMV)로 특정 날

짜부터 결정된다. 유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 지급연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공정성

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면제나 구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5% 금리는 일회성 지급으로 설정

되며, 5년에 걸쳐 지급될 수 있다(5년 동안 실질연이율 1%).

연간 부유세 도입은 IHT와 CGT를 포함한 기존 조세 체계를 개편한 후에야 권고되었

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혁이 현재 고려되고 있는 부유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

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다면 연간 부유세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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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유세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위원회 조사의 일환으로 부유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설문조사 기반 연구가 실시되었다(Rowlingson, Sood and Tu, 2020). 이 연구 결과는 

개인이 부유세를 지지하는지에 관계없이,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 심화와 형

평성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지지하는 상위 세 가지 이유는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36%), 최근 부유층이 더 부유층이 

되고(33%), 근로소득보다 부에 과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24%)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조세회피에 대해 우려했다. 부유세 반대 의견의 42%가 조세피난처로 옮기

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등 부유층의 조세회피를 우려했다.

‘공정성’의 개념은 과세 대상에도 적용된다. 노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공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는 반면, 부로부터 받는 수입은 덜 호의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견

해는 소득보다 부에 과세하는 걸 선호하는 데 반영된다. 연간 100억 파운드의 세수를 추

가로 조달하는 데 선호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가 새로운 부유세를 선

택했는데, 이는 고소득자 소득세 증가(17%)와 소득세 전반적 증가(6%), 현재 20%인 부

가가치세 인상(5%)과 비교해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사회적 편차에 의한 부유세 지원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앞서 연구 결과 상속세 납부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고, 응

답자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의견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Rowlingson and McKay, 2005). 이것은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믿음(meritocratic 

beliefs)과 가족 구성원의 근면한 노력으로 얻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보상자격

(deservingness)’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4) 부유세 도입 가능성

사망 시가 아니라 일생 동안 부에 과세한다는 생각은 영국에서 여러 번 논의되어왔다. 

가장 최근에, 존슨(Johnson) 정부(보수당)가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25%의 

NI 인상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노동당이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Stew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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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b). 또 다른 노동당 의원 리처드 버건(Richard Burgon)은 1억 파운드 소유의 ‘슈퍼 

부자’들에게 10%의 세금을 부과해 690억 파운드를 모금할 것을 제안했다(Clarke, 2021).

1974~76년 노동당 정부가 종합 부유세를 도입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시도 중 하나는 

결국 실패했다(Glennerster, 2012). 이후 두 정부는 부유세를 시행했지만,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일회성 이벤트로 시행했다. 1981년 대처(Thatcher) 정부는 은행의 무이자 당좌

예금에 2.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했고, 1997년 브라운(Brown) 정부는 민영화된 공공

사업에 세금을 부과했다(Advani, Chamberlain and Summers, 2020).

1974~76년 노동당 정부의 실패와 대처와 브라운 정부의 차이는 부유세가 대중의 지

지를 위해 설계되고 전달되었던 방식에 있다. 1970년대 중반 노동당의 선언은 부와 소득 

불평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Glennerster, 2012), 이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

를 얻기 위해 잘 짜인 세금 설계를 필요로 했다. 이후 두 정부(대처, 브라운)의 세금 부담

금은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변경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수를 제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는 과세 시행의 범위, 실용성, 대중 지지 

측면에서 1974년 노동당 정부가 실패한 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Glennerster(2012)는 1970년대 부유세 도입 실패에 원인이 된 여러 가지 맥락을 제

공한다. 저자는 노동당 정부가 자본에 대한 철학적 반대가 상당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보다

는 친사회적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내부 정치는 부유

세를 설계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역량에 지불했어야 하는 노력을 감소시켰다. 재무부

(Treasury)는 조세정책의 기존 구조가 부적절하고, 시스템이 의도한 부유세 규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여겼다.

부유세 시행의 타당성에 관해서, 위원회 내의 입장은 다양해 보인다. Adam and 

Miller(2020)는 연간 세금이 부유세를 위한 최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부유세를 철학적, 사회정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행보에 가깝다고 보

고, 대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작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roup, 

Barnett and Bullock(2020)은 덜 비관적이며 기존 구조가 부유세 연장 및 징수에 사용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상되는 절세 수준이 현재 수준(10%)보다 크지 않다.

부유세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비판은 특히 다양한 경제, 사회인구학적 그룹의 부의 불

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다룰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대 간 공정성은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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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논쟁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18세가 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자금

(Universal Basic Capital)(Le Grand, 2020) 등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 제

안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의 불평등의 증가와 부유층을 위한 부의 자기 영속화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제도는 

부유세의 도입을 정당화하고 사회의 형평성을 위해 부의 과세에 대한 더 폭넓은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러나, 부의 측정과 준수에 관한 문제의 규모와 같은 행정적 복잡성은 그것의 

실패가 시스템의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수 없다. 또한, 상이

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이해 상충과 조세 구조의 현재 설계에 내재된 정치적 담론은 사회

적 합의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의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광범위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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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1 불평등 동향

먼저 동독과 서독을 구분하는 독일 통일 이후 국가 내 상대적 소득 불평등의 표준 척도

인 지니계수의 발전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소득 불평등은 2010년대까

지 통일 후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거의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 이후로, 소득 불평등의 증

가는 둔화된 것처럼 보인다. 서독에서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더 높지만 동독과 서독 사이

의 소득 불평등은 수렴되었다. 그러나 Kohlrausch et al.(2020)은 이러한 수치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에 대해 경고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다른 소득 10분위의 소득 추세를 고려

하면,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둔화된 것은 주로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고소득 계층의 

사람들을 따라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하위 소득 10분위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어 상대적으로 더 후퇴했다(Kohlrausch et al. 

2020:8).

[그림 4-8] 독일 1991~2016 소득 불평등(가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출처: Spannagel and Moli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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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서독의 소득 빈곤을 빈곤층(중위소득의 60% 미만)과 최빈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0년대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의 상대적 정체에도 불구

하고 소득 빈곤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 빈곤층 가구와 소득 

최빈층 가구의 비율 모두 이 기간에 증가했다.

[그림 4-9] 서독 가구의 소득 빈곤율(1991~2016년)

[그림 4-10] 동독 가구의 소득 빈곤율(1991~2016년)

출처: Spannagel and Moli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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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욱 부채질된 것으로 보

인다. the Hans-Böckler 재단 연구의 데이터에 기반한 Kohlrausch et al.(2020:12)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응답자는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 감축을 가장 빈번히 보

고한 응답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는 불안정 근로자, 이주자 등 위기 전에도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국가에서와 같이 부의 불평등은 독일에서도 소득 불평등보다 더 큰 문제로 주목받

고 있다(Rehm and Schnetzer, 2015).

부의 지니계수는 2017년 독일의 경우 0.78이었고 2010년과 2014년에는 0.76이었

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Deutsche Bundesbank, 

2019).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0.295와 비교하면 소득보다 부의 불평등이 훨씬 크다

(Grabka and Halbmeier, 2019). 추정에 따르면 독일 전체 부의 24%(Rehm and 

Schnetzer, 2015)와 18%(Grabka and Halbmeier, 2019) 사이를 부유한 1%가 소유

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10%는 부의 약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장 가난한 절반은 전체 부의 약 

1.3%를 소유하고 있다. 노인과 서독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과 동독에 사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부의 주된 몫은 부동산 - 자가 사용 및 임대용이다(주택

의 불평등에 관한 아래 절 참조). 그러나, 상속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주로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모든 상속

의 약 절반이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에게 돌아간다(Baresel et al. 2021).

가. 조세개혁

고소득, 고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독일 조세개편은 현재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 선거 캠페인(투표일 2021년 9월 

26일)에서 정당들에 의해 서로 다른 소득세 개혁안이 제시되었다(Buhlmann et al., 

2021). 종합하면, 좌파 정당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인하를 원하며, 우파 정당들

은 일반적으로 세금 인하를 옹호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금 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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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외에 상속세 인상과 확대, 부유세 (재)도입 문제도 빈번히 논의된다. 독일의 상

속세는 다소 복잡하다(Beckert, 2004). 가까운 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다른 상속인

(30~50%)보다 세금이 낮고(7~30%) 비과세 금액이 높다. 또, 상속세와 같은 세금에 해당

하며, 10년마다 적용되는 기금(endowment, 우선 상속의 일종)으로 상속세를 ‘우회’할 

수 있다. 이것은 비과세 금액과 함께 상속세를 상당히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비과세 금

액 감소, 상속세 인상 및 기부금의 엄격성 강화 등 몇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Baresel 

et al., 2021). 독일에서 부유세는 1996년까지 징수되었다가 이후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부유세의 재도입을 위한 논의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

론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무조건적인 보편적 기본소득

독일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다소 “전통적이지 않은” 정책 접근법은 무조건적인 보

편적 기본소득이다. 독일의 맥락에서 주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독일 복지국가가 빈곤과 

실업과 싸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Wagner, 2009). 무조건적인 보편적 기본소

득은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제시된다. 기본적인 주장은 모든 시민이 어떤 조건에서도 독립

적이고 무조건적인 월 소득을 받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급진적인 변화(모든 시민에게 1,000유로를 지불하고, 모든 

소득세와 사회기여금을 폐지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50%로 인상)와 마이너스 세금의 실

행(자산조사와 별개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최대 600유로) 등 무조건적인 보편적 기본소

득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Spannagel, 2015).

경험적으로, 무조건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은 독일에서 작은 규모로만 실험적으로 지급

되고 있다. 2020년 여름, 무작위로 선정된 120명의 사람들은 빈곤 증명이나 다른 조건들

을 이행할 필요 없이 3년 동안 매달 1,200유로를 받았다13). 이들은 1,380명으로 구성된 

통제 그룹과 함께 그들의 가치, 규범, 시간 사용, 건강, 노동시장 및 소비 행동에 대한 6가

지 설문조사에 답할 것이다. 첫 번째 결과는 2022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아이디어, 연구는 아직 초기 논의 단

13)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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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고 실행되려면 멀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디지털화, 자동화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어떤 수준이어야 하고, 어떤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대체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 명확하지 않다(Schupp, 2020:116).

2 분야별 불평등과 정책적 접근

가. 노동시장

최근 수십 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수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특히 출

산 전후로 시간제 고용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고용 범위의 차이 외에도, 가장 최근의 자

료는 남성과 여성의 지속적인 임금 수준 차이를 지적한다. 2019년 독일의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성별 고용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별 소득 격차)는 19%로 2019년의 

20%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destatis et al., 2021: 171). 독일의 수치는 EU 평균인 

14.1%를 크게 상회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EU-27 국가 중 하나이다(에스토니

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만 독일보다 높음; Eurostat, 2021).

교육 수준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공을 위한 하나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특히 독일 여

성들 사이의 교육 수준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하여 오늘날, 여성들이 고등교육 학위

(예: 독일의 주요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나타내는 “김나지움”) 취득에서 남성을 능가하고 

낮은 교육 학위에서는 덜 발견된다(예: “하웁트슐레(Hauptschule)” 독일에서 가장 기본

적인 중등교육 ). 따라서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초기 교육 차이에

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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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성별에 따른 학위별 졸업자 비율

출처: destatis, 2021b

독일에서 성별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다. 직업 내에서, 여성들은 특히 사회 및 보건 서비스(77%)

와 교육 부문(72%)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BA, 2021:13). 대학 내 연구에서는 인문학

(73%), 보건학(65.9%), 예술학(65.3%)에서 여성이 우세했다(destatis, 2019:105). 이러

한 많은 분야에서, 각각의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남성 위주의 직업들보다 급여 수준이 

낮다.

이러한 임금 수준은 특히 부모가 되기 전후에 유급 및 무급 업무를 나누는 부부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

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지만(Peuckert, 2019:371), 여전히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출산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여성들이다. 업무를 줄이는 결정은 특히 육아와 관련해 일

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촉진된다. 보육은 취학전 연령

(3~6세)에서는 거의 보편적이지만, 유아 보육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2019년 서

독에서는 각 연령대 아동의 약 절반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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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동독과 서독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2006∼2019년)

출처: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20), p. 87.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마지막 요소는 관리직 여성의 낮은 대표성이다. 여

성들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는 고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관리직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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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에 불과하다(BA, 2021:15). 직업 분야에 따른 남녀의 차별적 분포와 특히 파트타임 

근무에서 여성의 과다대표성을 고려하면 성별 임금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만 있지만, 여전

히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destatis et al,. 2021:171).

독일 가족 정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모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여성의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을 개선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초기유아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한 것인데, 특히 서독에서는 2006년 

17%에서 2019년 58%로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확산율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관 중 60% 

정도만이 전일제 보육시설(0~1세 아동 60.6%, 1~2세 아동 61.3%, destatis(2021a)에 

기반한 자체 분석)이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독일의 육아휴직 제도는 1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부모 

각각은 최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

고, 시간제로 일할 때 수개월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러한 제도는 육아 활동에 있어 부

(父)의 관여를 높이고, 여성의 노동력 유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혁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실제로 1990년대 중반 5%에서 개혁 이후 43%로 증가

했다. 그러나 추가 분석에 따르면, 부(父)는 평균적으로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

면, 육아휴직 기간의 92%는 여전히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destatis et al., 2021:198).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이 지속되는 한 가지 주요 이유는 고소득 배우자(일반적으로 

남편)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조세제도는 과세 전 배우자 간의 

소득분할 기회를 포함하고 있으며(“Ehegattensplitting”), 이는 배우자 간의 비대칭적인 

노동 분리에 대한 암묵적인 인센티브를 설정한다. 비록 이것이 여성의 정규직 고용에 대

한 하나의 주요한 장애물로 비판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e.g. Rürup and Heilmann, 

2012),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성평등의 진전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후퇴될 위험이 있다고 시

사한다. Hans-Böckler Foundation 조사에 기초한 Kohlrausch and Zucco(2020) 연

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고용주 없이 top-up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주도의 

단시간 근로(“Kurzarbeit”)에 종사하는데, 이는 그들의 소득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게

다가, 학교와 유치원의 휴교 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 의무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를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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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여성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낮은 소득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 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근로시간 축소 문제가 과거로 회귀하면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나. 교육

독일에서 교육 수준은 노동시장 진입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핵심 근로자(25~54년)” 

중 93%가 고등교육(예: 학위, 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반면 전문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중

에는 70%만이 고용되어 있다(destatis et al, 2021:156). 고용된 경우에도 교육 수준은 

직업의 유형(전형적 고용 vs 비정형 고용)과 근로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교육과 노동시장 결과 사이의 이러한 강한 연관성은 독일의 고도로 표준화되고 계층

화된 교육 시스템의 학위가 고용주에게 높은 가치를 지닌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서 비롯된다. 즉, 잠재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주며, 적절한 직무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교육 시스템의 초기 불평등이 이후의 삶의 단계에 광범

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학교 시스템은 특정한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조기 선발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보편화된 초등교육 4년 후, 학생들은 직업훈

련과 학업을 위한 입학 자격을 제공하는 “김나지움”을 7년에서 8년 동안 다닐 수 있다. 이

른바 “레알슐레(중등학교)” 학생들은 5년(10년까지) 동안 교육제도에 머물며 이후 학업

과정 혹은 일-학습연계과정을 밟을 수 있다. “하웁트슐레(보통학교)”는 4년 동안 직업훈

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더 낮은 중등교육을 제공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 견습 기회를 찾

지 못한 학생들은 훗날 직업훈련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받는 “전

환 과정(“Übergangssystem”)“에 진입한다. 다른 유형의 학교 과정들 간의 이동은 원칙

적으로 가능하지만, 81%의 학생이 학교 유형을 바꾸지 않고 낮은 중등교육 과정에 머무

르기 때문에 이동이 다소 드물게 발생한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1:114).

독일 학교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른 교육 과정으로의 “선택”이 비교적 일찍 이루어지며

(4학년 이후, 10세 이후) 이어지는 교육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

육 결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높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PISA 2018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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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OECD는 독일에서 “OECD 평균보다 더 빈번히 특정 학교에 저학력 및 고

학력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조기 선택과 다양

한 학교 유형의 경로”에서 찾았다(OECD, 2018:5). 

독일은 “정착한 저학력의 이민자가 많은 장기 정착(long‑standing destination) 국

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제도적 문제들이 

특히 우려된다. 이민에 기초한 문제들은 조기 보육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민자(21%) 집

단의 조기 보육 이용은 비이민자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주 배경이 없는 미취학 

아동 100%가 유치원에 다니지만, 이주민은 81%만이 해당된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1:88). 중등학교 출석 패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2016년 기준 이주 배경이 없는 15세 청소년 약 41%가 상위(후기) 중등교육인 김나지움

에 다녔지만, 이주 배경이 있는 청소년은 26%에 머물렀다. 이와 반대로, 이주 배경이 없

는 학생의 9%가 하위 중등학교(하웁트슐레, Hauptschule)에 재학한 반면,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은 16%에 달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174). 

입학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젊은 이민자들은 대학교육에서도 낙오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획득한 이민자들은 독일 고등학교 졸업생들보다 공부할 준

비가 더 되어 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0:12). 이주 배경

을 가진 학생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은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73%)이 없는 학생

(86%)보다 고용률이 13%포인트 낮고, 이주자들은 정규직보다 비정형 노동에서 보다 자

주 발견되는 이후의 노동시장 결과에도 반영된다(Höhne, 2016:36f.)

독일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다(Davoli and Entorf, 

2018;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0:46). 10세 때 조기 진로선

택 방안에서 벗어나 나중에 교육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베를린을 포

함한 일부 연방 주들은 중등교육 과정에 대한 결정을 6학년(12세) 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전일제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었다. 2005/2006년까지 이 학교들은 전체 학

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2018/9년에는 68%로 증가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0:119). 전일제 교육 도입의 한 가지 주요 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전일제 교육은 특히 사회적 배경이 불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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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Klemm, 2013; StEg-Konsortium, 2016).

독일 교육 시스템에서 이주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계획이 수행되었다. 특정 

지역과 학교 유형에 대한 이주자들의 공간적 집중은 이전의 하위 중등학교(하웁트슐레, 

“Hauptschule”)와 일부 연방 주의 중등학교(레알슐레, “Realschule”)를 합병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부족한 언어 능력은 유치원 이후의 독일어 홍보 

프로그램(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 “Deutsch als Zweitsprache” / “German as 

second language”)의 대상이 되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186ff.). 하지만,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학업 성적

은 독일 원어민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비하여 여전히 낮다(OECD 2019).

다. 연금

연금과 노후보장은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변화한 복지국가의 영역이다. 독일의 공

적연금제도는 직업연금과 민간연금의 역할이 작은 PAYGO(pay-as-you-go) 보험에 바

탕을 둔 “고전적인” 비스마르크식이다. 1990년대까지 독일 공적연금제도는 조기퇴직 정

책의 특징이었다. 고령 근로자들은 공식적인 정년 65세가 훨씬 되기 전에 노동시장을 떠

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안받았다. 예를 들어, 조기퇴직은 장애연금, 실업보험, 장

기보험 가입자를 위한 특별 선택권을 통해 가능했다. 주된 아이디어는 노동총량이론

(lump-of-labor-theory)에 입각하여 노동시장에서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어 실업률을 낮추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고령 남성근로자(55~65세)의 고용률은 1970

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남성들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독일 복지국가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때문에, 고령 여성근로자의 고용

률은 언제나 낮았다. 결과적으로, 연금 수급권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남성이 훨씬 높다. 

2012년 남성은 여성보다 52.9% 높은 연금을 받았다(Haan et al., 2017).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정책 입안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조기퇴직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인구통계학적 노령화로 인해 수혜자의 수

는 증가하고, 독일 공적연금 기여자의 수는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은퇴를 

미루고 직장 생활을 연장하기 위한 몇 가지 개혁이 시행되었다(Hess, 2016).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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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이 폐지되거나 재정적으로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졌다. 고령 근로자의 근로 및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 학습 조치가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독

일의 프로그램인 ‘Perspectives 50+ 지역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고용 협약’은 고령 장기 

실업자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일자리 

센터와 약 78개의 지역 고용 협정을 포함했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되었다

(Hess et al., 2021:105).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직장연금과 민간연금을 강화하려고 노

력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리스터연금(Riesterrente,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보조

금)”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정년은 2012년과 202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

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2003년과 2018년 

사이에 55∼65세의 고용률은 40% 미만에서 70% 이상으로 78%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

성 취업률의 상승세가 강했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2018년 여성은 약 

67%, 남성은 약 76%였다”(Hess et al., 2021:107). 그러나 개혁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

률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안적인 설명은 독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강력한 발전, 여성 고용률 증가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영향이다. 오

늘날의 고령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자들보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의 증가는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때문

에 성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독일 노동시장의 일부 부문(의료서비스 및 기술)이 직

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령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권을 구

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고령 근로자들이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

라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Hess, 2016). 주된 주장은 조기퇴직에서 지연퇴직

(late retirement)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고용 참여 이유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특히 더 오래 일하고 기술을 가진 고숙련 고령 근로자들과 증가하는 재정적 압박감을 느

끼며 늦게 퇴직해야 하는 저숙련 동료들 사이의 최근의 발견으로 인해 모호해지고 있다. 

현재 독일의 연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들은 연금 인상

과 높은 수준의 최저연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법적 정년퇴직 연령을 과거의 

65세로 되돌리기를 원한다. 반대로 보수당과 자유당의 일부와 고용주 단체들은 더 높은 

법적 정년퇴직 연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대수명과 이어지기를 바란다. 현재

로선 독일의 연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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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택

주택 소유자의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고(European Central Bank, 2020), 임대료

와 주택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불평등은 독일에서는 생소한 주제이다(Lennartz, 

2011). 밀레니엄 전환 이후 주로 도시 지역에서 주택과 임대료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했다. 한 예로 베를린은 임대 부문에 빈자리가 거의 없었고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임

대료는 32%, 주택 가격은 68% 올랐다(Granath Hansson, 2019; Just, 2017). 최근 몇 

년 동안, 저렴한 주택에 대한 주제는 대도시의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어왔다. 주택 문제에 

있어 지방(regions)/지역(areas), 고소득/저소득층, 세대 간 분열이 발견될 수 있다. 부

동산 가격의 상승은 도시 지역에서 특히 가팔랐고,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가격이 정체되

고 있다(Arnold and Landgraf, 2017).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임대

료를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Butterwegge, 2021).

계층 간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불평등과 연계된 것은 세대 간 주택 분야의 불평등

이다. 종종 젊은 사람들은 가족의 도움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세대 간 (재정적) 지원은 

청년 집단이 집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세습은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킨다. “내 집은 내 성”이라는 

문구로 묘사된 현대 사회의 주택 소유의 중심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저소득 배경의 개인

이 안전하고 적합하며 저렴한 주택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Naegele et al., 2020). 또한 주택 구입에 대한 가족 내 지원에 더하여, 독일 고령층

은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었다(1955∼6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마지

막으로, 주택 소유자의 비율은 서독보다 동독에서 훨씬 더 낮다(Bartels and Schröder, 

2020). 주택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독일의 전반적인 재정 불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주택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좌파 정치

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택 부분을 분리해 국가가 완전히 운영하여(Holm, 2014), 

주택 부분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접근법은 농촌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대중교통에 투자하여 교외와 농촌 지역을 대도시와 연결하여 대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 풀을 증가시키는 것이다(Cervero, 

2018). 세 번째, 노후 주택 개발과 주택 구입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보조금 도입

이 논의되고 있다(Kohl, 2020). 네 번째로,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한선이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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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를린에서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가 도입되었으나, 소송을 당한 후 

다시 폐지되었다. Hahn et al. (2021)은 베를린의 임대 상한제가 실제로 베를린의 임대

료를 낮췄지만, 아파트 공급 수는 감소했고, 베를린 주변 지역의 임대료는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이것이 민간 기업, 공기업, 국가 중 어디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Butterweg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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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스웨덴

1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현황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관련 지표는 2019년 현재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29.6%를,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들은 뒤에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2019년 

0.28), 팔마지수(2019년 1.00) 등 소득 불평등 관련 다른 지표들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

는 바이다.

[그림 4-13]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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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평등 지표 관련 스웨덴의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불평

등 관련 상황이 일정 기간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소득 상위 5%와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903년 이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1,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198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점

유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어오던 경향이 1980년을 기점으로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부터는 약간의 요동이 있으나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불평등의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악화되거나 정체된 양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 증가라는 최근의 경향성은 이들 지표

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한 아래 두 개의 그림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경향을 살펴본 아래 그림들은 각각 소득 상위 5%와 1%의 소

득 점유율을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그리고 자본소득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로 각각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소득 상위 5%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살펴보면, 세전과 

세후, 자본소득 포함과 비포함의 구분을 막론하고 1991년 이후 소득 상위 5% 계층의 소

득 점유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991년 자본소득 포

함 전체 세전소득의 17.8%이던 소득 상위 5%의 소득 점유율이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23.5%로 5.7%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세후소득으로 환산해도 1991년 12.2%에서 2019

년 17.9%까지 같은 기간 내에 5.7%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4-14]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2: 상위 5%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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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향성은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전과 세

후, 자본소득 포함과 비포함의 구분을 막론하고 1991년 이후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율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991년 자본소득 포함 

전체 세전소득의 6.6%이던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11.3%로 4.7%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세후소득으로 환산해도 1991년 4.6%에서 2019년 

8.6%까지 같은 기간 내에 4.0%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들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을 

소득 상위 5%의 소득 점유율 변화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3: 상위 1% 점유율

다음으로 동일 기간 내 지니계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1991년에서 2019년 사이에 커다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본소득

을 포함한 세전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1991년과 1995년 각각 0.453, 0.494이던 것이 

2019년 0.506 수준까지 불평등 경향이 소폭 악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소득을 포함

하지 않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1년, 1995년, 2019년 각각 0.448, 

0.491, 0.484로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내 세

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변화는 자본소득의 불균등 배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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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향성은 세후소득 지니계수에서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본소득을 포

함하지 않은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1991년과 1995년, 2019년에 각각 0.208, 0.213, 

0.277로 변화한 데 반해 자본소득을 포함한 경우 이 수치들은 각각 0.226, 0.227, 

0.313으로 변화하여 위에 살펴본 네 개의 지니소득 변화량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자본소득의 영향력이 높은 현상은 스웨덴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주

거비 등 부동산 관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

웨덴의 주거비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세입자의 비중이나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과밀한 거주환경을 유지하는 가구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6] 스웨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현황

출처: OECD, 2021, Economic Policy Reforms 2021: Going for Growth: Shaping a Vibrant Recovery,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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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1991년부터 2019년 사이에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상당 부분 변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후소득에 대한 지

니계수와 세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둘 사이의 격차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금 부과와 조세

를 이용한 사회정책에 따른 부의 재분배 효과, 즉 불평등 완화효과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스웨덴에서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4-17]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추이 4: 지니계수

다음으로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빈곤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

다. 스웨덴 전체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의 경우 1991년의 7.3%에서 

2019년 15.1%까지 7.8%포인트 차이가 나, 1991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위소득의 200% 이상을 나타내는 고소득 기준 계층의 비율은 1991년 

3.5%에서 2019년 6.5%로 3.0%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빈곤 상태에 있는 소득 

계층 전체의 중위소득과 빈곤선, 즉 중위소득 60%의 비율로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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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인 중위빈곤격차의 경우 1991년의 14.3%에서 2019년 19.1%로 오히려 심각해졌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4-18] 스웨덴의 빈곤 추이

이상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스웨덴의 불평등 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표들이 1980년 이후 스웨덴의 불평등 현황이 지

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스웨

덴의 불평등 상황 악화에는 자본소득의 불균등한 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세제를 통한 재분배 효과 등 스웨덴의 불평등 완화 정책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스웨덴 불평등 

상황이 현재의 상태로 지체되거나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평

등 완화 정책을 뛰어넘는 별도의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소

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의 불균등 분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도입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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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 불평등 현황 국제 비교

최근 스웨덴의 불평등 현황에 대한 주변국과의 상대비교를 위해 OECD 자료를 활용하

였다. 2018년 현재 스웨덴의 지니계수, 팔마지수, 그리고 P90/P50 비율을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먼저 지니계수의 경우 앞서 1990년 이후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2018년 현재 0.275로 여전히 소수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4-19]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 비교

소득구간 전체에 걸쳐 소득분포상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달리 가처분소득 

수준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과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팔마

지수(Palma ratio)는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격차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불

평등 지수이다. 2018년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현황을 팔마지수로 살펴보면 0.98로 여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지표로 P90/P50 지

수는 소득 수준 상위 10%선의 소득 수준과 전체 중위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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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2018년 현재 스웨덴의 P90/P50 지수는 1.7로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수준의 불평등률을 보여준다.

[그림 4-20] OECD 회원국의 팔마지수 비교

[그림 4-21] OECD 회원국의 P50/P9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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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와 스웨덴 불평등 현황14)

코로나 팬데믹 이후 스웨덴의 불평등 현황에 대한 고찰을 위해 Angelov와 

Waldenström의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

적 자원 배분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의 조세 및 행정 자료를 활용

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2020년과 2021년의 

월별 소득 수준을 비교하였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마다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씩 

올라가는 경향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의 영향력이 스웨덴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소득이 급감하고, 같은 해 연말이 되어서야 예년의 경향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스웨덴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은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2] 스웨덴의 월별 평균임금 추이: 2019∼2021

14) 이 절의 내용은 Angelov, N. & Waldenström, D., 2021, COVID-19 and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monthly population registers. IZA Policy Paper No. 178.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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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 수준별 소득 변화 분포를 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 

평균 소득은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소득 수

준별 분포와 경향을 보면 특히 하위 25% 소득 계층의 경우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

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들어 더욱 심한 수준의 소득 감소를 경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득 수준 상위 25% 계층의 경우 2020년 8월경부

터 이미 예년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회복했으며 2021년 들어서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소득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 코

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회복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비해 

훨씬 더 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3] 스웨덴의 소득 계층별 월별 평균임금 추이: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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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소득 수준별 코로나의 피해 수준 격차는 지니계수를 활용한 불평등 수준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웨덴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20년 3월까지는 지니계수가 2019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4월부터 급

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스웨덴 불평등 지수의 악화는 같은 해 12

월이 되어서야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소득 수준의 

변화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전체적인 불평등 양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계층 간 

분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소득 계층 및 

성별, 연령대별 층화된 분석을 통해 계층 간 소득 격차와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이해도를 향

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4] 스웨덴의 지니계수(세전 월별 근로소득 기준) 추이: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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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핀란드

1 도입

핀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자본주의 국가이다. 인구는 약 55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는 단일민족이며, 대부분은 핀란드 원주민이다.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

하는 이민자는 42만5,000명가량이다. 가장 중요한 소수 민족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핀

란드인 약 4%(25만명), 로마인 8,000명 그리고 미인(Sámi people) 약 7,000명이다. 핀

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이다. 이는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에는 교육,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는 공

공 부문에 의해 생산되고 분배된다. 완전고용은 1960년대 후반부터 널리 공유된 정치적 

목표였다. 여성들의 정규직 노동시장 참여도 핀란드의 특징이다.

현재 남성의 기대수명은 78.9세이고 여성은 84.3세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7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여전히 EU의 평균수명보다 짧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평균이다. 핀란드의 가구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이다. 1인 가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사별 

후 혼자 지내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오늘날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

고 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5%)은 단독주택에, 45%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핀란드는 도시 사회이며, 인구의 85%가 도시거주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산다. 가구 수는 14억3,700만이다. 가장 전형적인 가

족 유형은 자녀가 없는 부부로서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한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32%, 

미혼모 가구는 10%(미혼부 가구 2%)이다.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미혼모 가구가 가장 

취약하다. 미혼모 가구의 빈곤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그들은 중위소득과 사회수당의 

함정에 빠져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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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핀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았는데, 세계적인 불황, 소련의 

붕괴, 경제적 및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정책 실수 때문이었다. 이 위기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1990년대의 경제 위기 이후, 복지국가 모델

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공공 부문은 더 이상 유일한 서비스 생산자가 아니며 시장주도

형 서비스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수당) 수준은 더 낮아지고, 수급

자 모니터링은 더 잦아졌다. 또한 2021년 새로운 개혁이 이뤄졌는데, 핀란드 의회가 보

건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법을 채택하였다. 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보건 및 사

회서비스는 이전에 의료서비스 운영을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21개 복지 지역구

에서 생산된다. 새로운 법은 지역 간 평등을 증진하고, 더 나은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제

공할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핀란드 경제는 매우 느리게 성장해왔다. 코로나19 위기는 경제를 강타

했지만, 2021년 봄 경제성장이 다시 시작되었다. 2020년 약 3%의 GDP가 감소했고, 올

해는 성장이 회복되었으며, 2022년에는 3.5%의 GDP 성장이 예상된다. 핀란드는 세계

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일부 국가의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표 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표 4-1] 2017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단위: 유로)

USA 57,400

스웨덴 49,800

독일 47,300

영국 42,400

핀란드 42,300

일본 40,700

국제 비교에서 핀란드의 임금 수준은 상당히 높다. 2020년 월평균 임금은 3,300유로

였으며, 중위소득은 2,958유로였다.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약 15% 높았고 남성의 평균

임금은 3,460유로, 여성은 2,891유로였다. 이러한 임금 수준은 높은 세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및 기타 생활비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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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반까지 핀란드는 농촌과 농민들의 사회였다. 그 이후로 핀란드는 서비스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오늘날 경제활동인구의 4%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산업과 건설(construction) 부문에는 22%가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는 약 4분의 3(74%)

을 차지한다. 핀란드 경제는 개방 경제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가장 큰 수출 부문

은 종이와 펄프, 목재 제품, 공작기계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C 부문(게임, 소프트웨어)

과 관광업의 역할이 증가해왔다.

핀란드의 사회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 검토는 통계 데이터와 선행연구 데이터를 사용했

다. 데이터는 핀란드 통계(Statistics Finland, www.stat.fi)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최근 유럽 사회 조사 데이터와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 데이터를 사용했다.

2 불평등

빈곤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우리는 상대적인 소득 방식을 사용하고, 상대

적인 소비 방식을 사용하며, 정치-행정적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소득지원 수급자를 셀 수 있다. 가난은 항상 상대적인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핀란드와 방글라데시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핀란드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저소득 국가

에서 가난하다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핀란드 빈곤은 실질적인 사회문제

이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 60년 동안 핀란드에서 빈곤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대 초의 심각한 경제 위

기 이전에는 빈곤이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자책했

다. 오늘날 빈곤은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 1990년 이래로 빈곤율(중위소득 60% 기준)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빈곤율은 7%였고 2004년에는 이미 11%였으며 2020

년에는 16%에 달했다. 빈곤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전에 빈곤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

의 문제였다. 오늘날 빈곤은 자녀를 둔 실업 가정, 특히 도시 지역의 미혼모 가구가 점점 

더 많이 직면하고 있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항상 더 높았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배경에

는 높은 노동력 공급이 있었다. 핀란드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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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수는 더 천천히 증가했다.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

다 완전고용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낮았다.

1990년대 초의 경제 위기 이후 실업률은 거의 20%에 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

은 감소해왔다. 오늘날 실업률은 7.9%이며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문제

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장기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높다(약 15%). 둘째로, 일찍이 교육과 실업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좋

은 교육은 실업에 대비한 최고의 보험이었다. 이제 고학력자(노키아 엔지니어)들도 실업

을 겪을 수 있다. 이전의 실업은 농촌 문제였지만, 오늘날 그것은 주로 도시 문제이다. 이

민자들의 실업률은 약 25%이다. 장기적으로 이 실업률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야 한다. 취

업의 핵심은 핀란드어 실력이고, 이는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분야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핀란드 IT 산업은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게임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생산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충분한 

숙련 노동자를 찾지 못한다. 버스 운전사, 관리인, 판매원,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직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 맥락에서, 소득 불평등은 도처에서 증가하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 핀란드는 

여전히 균일한 소득분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 소득 불평등은 지난 

15년 동안 증가해왔다. 올해 초 남성의 평균 소득은 월 3,100유로, 여성의 평균 소득은 

월 2,600유로였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약 80~85%이다. 저소득층의 

비율(중위소득 60% 수준)은 약 12%이며 이는 10년 전 9%에서 증가한 것이다. 가까운 미

래에 미혼모들의 저소득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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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유럽 주요국의 지니계수(2018)

스웨덴 25

핀란드 25

네덜란드 27

프랑스 28

독일 30

에스토니아 34

불가리아 37

세르비아 38

EU28 32(평균)

평균 소득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꽤 완만하게 증가했다. 반면에, 최고 경영자들의 

소득은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주식 보유로 수익을 올린 경영자들은 현재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의 조세제도는 자본소득에 혜택을 주었

다. 현 정부는 소득 유형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핀란드 노사관계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직원들의 높은 노조조직률이다. 핀란드 임금 

노동자의 약 60%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이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핀란드 노동조합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노조로 선정했다. 노조

의 주된 목적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인상, 고용 안정 및 직장 생활의 질 등이 포함된다. 핀란드 모델에서는 전국적인 단체교섭

이 가장 전형적인 교섭 방식이다.

3 사회 계층

계층 분석은 전통적으로 생산 관계를 살펴왔다(예: Wright, 1997). 계층 구조는 소유

권과 생산 관계에 의해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사회 변화는 계층 분석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몇몇 연구자들은 생산 분야에서의 분리만을 살펴보는 

것이 충분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회적 분열은 어떤가? 성별이나 민족성의 역할은 무엇인

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층은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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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가에서, 사회계층의 역할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에서, 계층 차이는 수십 년 동안 계층에 기반한 분열이 감소한 후에 다시 커지는 것 

같다.

오늘날 계층 관계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중산층의 쇠퇴 가능성과 프레카리아

트(precariat)의 성장이다.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임금 노동자들의 차별화와 중산층 이론

이다. 중산층의 오랜 문제는 상위 임금 노동자 계층을 다른 중산층과 차별화하는 문제였

다. 그것은 엘리트, 서비스 계층 또는 전체 관리자 그룹의 문제이다. 새로운 질문들은 증

가하는 교육 수준 격차와 “지식 노동자”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하위 중산층의 경제적 자

원 감소와 관련이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순환적 특성 때문에, 프레카리아트의 문제가 있다(Standing, 

2011). 프레카리아트는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여겨진다. 핀란드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5%가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약 12%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 집

단의 사회적 상황은 다양하다.

유럽의 맥락에서 핀란드는 1960년대까지 농경사회였다. 자본주의 사회관계는 19세기 

후반에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작농의 몫이 급격히 감

소하면서, 핀란드에 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소규모 농장이 세워졌다. 제조업 생산에 종사

하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핀란드는 산업사회였던 적이 없다. 이 수치가 가장 높았던 1970

년대에 경제활동인구의 35%만이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했다. 핀란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농경사회에서 서비스사회로 접어들었다.

현대 핀란드 사회는 중산층 사회이다. 중산층(중소기업가, 상위 중산층, 하위 중산층)

은 60%를 넘고, 노동계층은 40%를 약간 밑돈다. 중산층은 지난 50년 동안 증가해왔다. 

이제 이러한 증가는 멈춘 것처럼 보이고, 중산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현상은 계층의 양극화이다. 한편으로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동시

에 노동계층의 하위 집단이나 “최하층”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성별은 계층 관계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

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노동자이자 노동자 계층의 관리자였다. 여성들은 돌봄을 맡

았고, 노동자 계층에 있었다. 이 구분은 바뀌지 않았다. 단지 사소한 변화만이 있을 뿐인

데,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이 관리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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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핀란드 계층 구조(1970~2015)

(단위: %)

계층 1970 1981 1994 2015

기업인(Entrepreneurs) 23 21 20 14

상위 중산층 5 17 20 26

하위 중산층 18 14 20 23

노동자 계층 54 48 40 37

총합 100 100 100 100

출처: Alestalo, 1986; Melin and Blom, 2015; FSD, 2016

핀란드 계층 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업의 쇠퇴다. 1970년대 초, 전체 노동력의 

약 4분의 1이 기업인이었지만 현재는 15%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농부들의 수

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농부들의 비율은 감소했고, 오늘날 경제활동

인구의 3%만이 농부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상위 중산층의 성장이다. 오늘날, 40년 

전보다 5배 많은 사람들이 상위 중산층에 속해 있다. 세 번째 개념은 노동자 계층에 관한 

것으로, 노동자 계층의 비중이 감소했다. 40년 전에는 절반 이상이 노동자 계층의 위치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겨우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핀란드의 소득과 소득 분배에 대해 본 바와 같이, 유럽 기준으로 핀란드의 소득 분배는 

평등하다. 그러나 소득은 계층별로 확연히 다르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사이에는 분명

한 차이가 있다. 중산층은 노동자 계층보다 고소득 집단에 속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

다. 상위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분위에 속하는 반면, 노동자 계층은 10%에 불

과하다. 반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37%)이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위치해 있으며, 상위 

중산층은 7%에 불과하다. 기업인들은 흥미로운 그룹을 만든다.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는 

상대적으로 많고, 동시에 가장 높은 소득분위에도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핀란드 기업인

의 견고한 내부 차이에 기인한다. 많은 영세 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Melin and Blom, 2015).

핀란드의 새로운 현상은 불평등의 세대 간 대물림이다. 지난 60년 동안 핀란드는 광범

위한 사회 이동성을 경험해왔다. 지난 50년 동안 핀란드는 사회 이동성이 높았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세대 간 이동과 직업상의 이동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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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경제 위기 이후 이동성은 감소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

의 지위보다 높았고, 교육의 역할은 상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데 특

히 중요했다. 1990년대 초의 위기 이후 상황은 바뀌었고, 중산층 지위의 성장은 사실상 

멈췄다.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도 활동 영역을 넓히지 않는다. 이제 상승 이동이 중단되고, 

중산층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 있다.

빈곤은 진정한 사회문제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빈곤은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도시에서도 일부 사회학자들이 빈곤 지역이라 말하는 가난한 동네가 점점 더 많

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은 이러한 점에서 주요한 위험 요소이다. 교육 수

준이 낮은 부모들은 종종 다른 가족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더 많이 낳는다. 가

난의 또 다른 요인은 이혼이다. 가난은 부모가 이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흔하며, 이혼은 

세대 간 불평등의 대물림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인구의 약 12%가 중위소득의 60%를 밑

돌고 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7%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유럽의 맥락에서 핀란드는 주택 소유 사회이다. 약 60%의 가구가 자신의 아파트나 주

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40%만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안정적이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결혼할 때 첫 번째 아파트를 사고, 더 많은 아

이들이 생기면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한다. 보통, 가족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대출을 장기간 받고,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반적

인 주택담보대출은 약 20만~25만 유로이며 대출 기간은 약 20년이다(Melin and Blom, 

2015).

계층 집단에 따라 주택 가격의 차이가 뚜렷하다. 기업인과 상위 중산층은 다른 그룹과 

다르다. 그들의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하위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보다 높다. 핀란드

에서 아파트를 사서 주택 융자를 지불하는 것은 저축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며,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파트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핀란드인들은 저축, 채권, 주식이 많지 않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핀란드인의 약 3분의 1만이 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저축하는 가장 전

형적인 방법은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다.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형적으

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50세 이상이다. 그들은 또한 평균적으로 임금 근로자보다 더 높

은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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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핀란드는 계층 지위가 개인과 가정의 생활 조건을 결정하고, 교육, 소득, 실업이 

계층 지위에 따라 나뉘는 계층 사회이다. 노동자 계층은 노동 조건과 노동 특성에 강한 영

향을 받는다. 남성과 여성의 위치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남자는 전통적으로 관리직

으로 일해왔고 여자는 일반적으로 돌봄과 서비스 영역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여전

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노동

자 계층에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오늘날 노동자 계층에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

다. 이것은 주로 섬유 산업과 다른 여성 지배적 산업의 감소 때문이다.

계층과 성별 외에 세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핀란드 노동력은 이전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 나이 든 그룹들 중 대다수는 기초 

교육이나 직업 교육만 받았다. 교육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 중산층 집단은 노동자 계

층보다 학력이 높다. 다음 세대가 부모의 교육 수준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이것은 노동자 계층 아이들이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보다 대학과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 자주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 사회의 변화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인의 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entrepreneurship)과 임금 노동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이동성이 있다. 이전에는 기업(entrepreneurship)이 평생의 선

택이었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여러 번 바꾸고 있다. 또 다른 새로운 

점은 관리자의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1990년대보다 다른 

직종에서 관리직의 수가 더 적다. 세 번째 변화는 노동시장 밖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학

생, 연금 수급자, 그리고 다른 그룹이 있고, 특히 연금 수급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 계층과 하위 중산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의 직업은 

오늘날 중산층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오래된 중산층 직업은 일종의 프롤

레타리아화를 경험했다.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런 모호함은 소비와 여가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시에 상위 중산층은 소득, 교육, 소비, 생활방식에서 다른 집단들과 차

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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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평등과 사회정책

핀란드에서는 사회정책의 맥락이 광범위하다. 핀란드 모델은 북유럽(사회민주주의) 복

지 모델의 일부이다(Esping-Andersen, 1999). 이는 경제 및 사회 정책과 북유럽 국가

에서 관찰되는 공통된 문화적 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포괄적 복지국가와 노사

관계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력의 높은 비율에 따른 다

단계 단체교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공 고용 또한 높은 수준으로, 노동 인구의 약 30%

가 의료, 교육, 정부 등의 분야에 고용되고 있다.

북유럽 모델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보편주의적 복

지국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연금 지급 

보장 등 사회수당을 포함한다. 정부는 노동자, 고용주, 국가의 3자 간 합의를 수반하는 사

회조합주의 시스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민주당과 다른 좌파 정당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핀란드에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이웃 국가들보다 늦게 도입됐다. 핀란드 모델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힘을 얻었다. 그 10년 동안 핀란드는 이웃 나라들과 같은 복지제

도를 도입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스웨덴 등에 비하여 수당(혜택)의 수

준이 더 낮다. 오늘날 사회적 비용은 GDP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Kajanoja, 2016). 연

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15%), 건강(8%), 사회보장(7%)이 그 뒤를 잇는다.

30년 전 경제 위기 이후 사회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공공관리 접근 방식과 새로

운 자유주의 정책 지향은 복지국가가 발전하기보다 정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통

계에 따르면 1986~1990년 사이에 최저 10분위의 소득이 매년 약 12%씩 증가했다. 가

장 높은 10분위는 약 3%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감소했음을 의미했다. 

1990년 이래로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최고 소득은 매년 10% 이상 증가했고 최저 

10분위의 성장은 정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시에 사회수당의 수준은 정체되었는데, 이는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의 경제

적 위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30년 전보다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복지 비용은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와 연금 비용의 증가 덕분이

다. 2019년 초에 약 160만명의 연금 수급자가 있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29%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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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증가하는 동안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

다. 핀란드는 출산율과 이민을 늘릴 수 없다면 인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퇴

직 연령은 개인의 경력에 따라 63세에서 68세 사이에서 유동적이다. 1961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오늘날 정년은 64세 9개월이다. 미래의 젊은층의 정년은 더 높아져 1965년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매년 정년이 2개월씩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활

동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실업률이 항상 더 높았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핀

란드의 정책 조치는 덴마크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덜 적극적이었다. 현재 핀란드의 실업

률은 약 7.5%이다.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은 수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가

장 큰 문제는 장기 실업의 증가이다. 오늘날 전체 실업자의 약 40%가 장기 실업자이고(1

년 이상) 그들 대부분은 다른 문제(예: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동시에 특정 경제 부

문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노동시장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매칭 문제가 

있다. 정부는 실업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

운 제도를 제안했다.

핀란드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Sahlberg, 2015). 그것은 포괄적이며, 

모두를 지원한다. 교육 시스템은 복지국가 모델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핀란드는 모든 교

육 단계에서 등록금이 없다. 교육 시스템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

이 스스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평등에도 불구하고, 교육에는 여

전히 큰 계급적 차이가 있다. 중산층 자녀들은 노동자 계층 자녀들보다 대학에 훨씬 더 많

이 간다. 의무 교육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 2021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

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모두 의무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이것은 9년의 초등교육(basic 

school)을 마친 후 모든 청소년들이 3년의 고등학교 또는 3년의 직업학교에 다녀야 함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법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수준을 높이고 어린 시절과 10대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사회정책의 한 가지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은 기본소득 실험이었다. 2017~2018년 2년

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핀란드에서 수행되었다. 그 실험은 나중에 평가되었다. 평가 연구

에서는 등록 데이터와 설문조사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 고용 관련 등록 자료는 실험이 

실시된 두 해 모두를 포함한다. 그 결과는 고용 효과가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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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구직 관련 문제가 관료체제나 재정적 인센티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본소득을 받은 조사 응답자는 대조군에 비하여 자신의 웰빙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그들은 삶에 더 만족했고, 정신적 긴장, 우울증, 슬픔, 외로움을 

덜 경험했다. 또한 그들은 인지 능력(기억력, 학습력, 집중력)이 더 좋아졌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보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 기관들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자신의 미래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관하여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적인 특성 때문일 수 있는데, 이전 연구에서도 이 제도

하에서 사람들의 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실험은 기본소득이 취약한 사

회 계층의 웰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논의되

고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 불평등은 건강과 복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집단들 간에 발생한다. 

이것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질병으로 

고통받고 더 일찍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은 고소득층보다 저소

득층에서 훨씬 더 흔하고, 흡연은 중산층보다 노동자 계층에서 더 흔하다.

건강 불평등에 관한 중요한 요소는 의료 시스템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

템은 사업장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다. 다른 노인들과 실

업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핀

란드 보건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자원,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료에 대한 접근 및 품질에는 모두 차이가 있다.

건강과 불평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사회, 경제 그룹 간의 건강과 복지 차이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줄어들 수 

있고, 근본적인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은 몇 가지 정책 조치

를 통해 증진될 수 있다. 교육, 소득 분배, 고용기회, 세금 등 모든 것들이 건강에도 큰 영

향을 끼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작

업 조건, 환경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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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 복지국가의 가장 큰 도전은 인구문제이다.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은 1.71명

(2000년)에서 1.37명(2020년)으로 감소했다. 인구는 항상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민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 인구가 느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표 4-4] 65세 이상 인구 비율(1950~2020)(%)

1950 6,8

2000 15,0

2020 22,7

출처: https://www.tilastokeskus.fi/tup/suoluk/suoluk_vaesto.html

5 소결

50년 전까지만 해도 핀란드는 여전히 유럽 주변부의 일부였으며, 유럽에서 가난한 나

라 중 하나였다. 오늘날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다. 많은 국제적인 

비교에서 핀란드는 매우 좋은(잘하는) 나라인 것 같다. 핀란드는 PISA(다년간), 반부패(세

계 거버넌스 지표) 또는 행복(UN) 등의 연구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모

든 것의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인구 550만의 작은 북방 국가 핀란드가 성공한 이

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설명은 인구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이다. 95% 이상이 핀란드 원주민이며 소수 

민족(로마(Roma), 사미(Sámi), 스웨덴(Swedish))이 사회에 잘 통합되어 있다. 또한 종

교적 측면에서 핀란드는 단일 종교의 특성을 보여, 루터교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한다. 핀란드의 의회 민주주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이미 1907년에 

투표권을 얻었다. 의회와 다른 정치 기관들은 사회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동

료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강하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노사관

계는 단체교섭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와 비정부를 포함한 사회 기구는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

를 들어 사회보장이나 교육에 관한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은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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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 이후 핀란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집단효능감(집합적 효능)과 함께 개방

적이고 효과적인 혁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민간 기업, 대학 및 공적자금기관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했음을 의미한다(Castells and Himanen, 2001). 마지막으

로 교육 시스템을 언급해야 한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평등을 촉진하고 그들의 사회

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지원한다. 기본적인 생각은 전체 집단이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주요 부분(major part)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북유럽 모델의 핵심은 경제 및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대중 참여에 

있다. 이 모델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회 전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

고, 사회 전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환경을 풍요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모

델은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았으며, 병원에 입

원한 환자 수도 적었다. 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사회기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없었

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른 모든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핀란드는 계층 사회이다. 그러나 계층의 격차는 국

제 비교에서, 특히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작은 편이다. 현대 핀란드 사회는 

중산층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중산층이 가장 큰 계층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 노동조합, 자발적 조직 등 강력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 삶의 방식이 지

배적이다(Melin and Blom, 2015). 노동자 계층은 감소했다. 현대 노동자 계층의 대다

수는 비교적 좋고 안전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불평

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핀란드 사회는 그들만의 불평등이 있다. 주요 격차

는 실업, 건강, 연령과 관련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몇 가지 새로운 경향이 관찰되었다. 비록 근로빈곤층이 핀란드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근로빈곤층이 있다. 복지국가는 더 이상 확대되

지 않고 있다. 또한 보다 선별적인 사회보장정책 접근법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다”

라는 낙인도 사용된다. 경제 위기는 실업자 증가, 외국인 혐오증 증가, 빈곤 증가를 의미

했다. 대체로 우리는 핀란드 사회의 양극화를 목격했다.

이미 발생한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불평등과 사회문제에 대해 말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더 이상 사회문제는 없고, 단지 복지 적자(welfare deficits)만 있다. 또한 발생한 일은 사

회문제의 개인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우리는 몇몇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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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있다… 기회는 평등하지만 그러나….” 국가는 그들이 전에는 책임졌던 일들을 다

른 행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가가 더 이상 이것저것 책임질 수 없기에 시민 사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빈번히 나오고 있다.



시사점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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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어떻게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의 심화

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영국(자유주의), 독일(조합주의), 스웨덴 

및 핀란드(사민주의)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 심화의 양상을 살펴

보고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분석대상 국가별 고령화 추이와 연금, 의료서비

스, 돌봄 서비스 등의 제공에 있어서 제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금제도의 경우, 분석대상 국가 모두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크고 작은 

개혁이 단행되었다. 공통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자 연금 지급의 원칙이나 노인 기

준 연령 등을 조정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근로 이력 부족 등에 의해 연금 사각지

대에 놓인 구성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스웨덴

은 모든 노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던 연금보충

급여를 없애고 소득조사를 통해 연금 수급액이 적은 노인에게만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최

저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별 연금보험료의 2.5%를 직접 운용하는 

초과적립연금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돌봄(요양)서비스의 경우, 분석대상 국가 모두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할

수록 제도 운영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한 위협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책임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노인 이외의 인구집단도 정책대

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 개혁이 단행된 경우는 드

물었다. 한편, 돌봄(요양)서비스는 일부 분석대상 국가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율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일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

영 주체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으

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변화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 실태와 각국의 대응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플랫폼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긱 일자리, 450유로 일자리 등 불안

정 일자리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자영업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행 방식이 조정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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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저임금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사회부

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이 설계·운영된 영국 및 독일과는 달리, 플랫폼 경제

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야기하는 복지체계에 대한 도전이 덜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는 사회수당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기존의 

복지제도가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완충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에 대

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행정법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기존 복

지체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개별 복지국가의 대응은 국가별로 불평등이 노정되는 분야

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각국의 학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별

로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불평등 관련 논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영국은 부의 불평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존의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뿐만 아니라 부유세의 도

입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러나 부유세 위원회는 기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에 대한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결

론을 내놓았고,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부의 측정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사이의 격

차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심

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어 최근 선거에서 조

세개혁 논의의 필요성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의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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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은 노동시장, 교육, 연금, 주택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복지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층적인 

격차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과 교육, 연금 분야에서의 불평등

은 노동시장의 근로이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을 비

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속적인 격차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독일에서도 주택 시장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은 주택 

소유자의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고, 임대료와 주택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노후 주택 개발과 주택 구입 및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한선 논의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은 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 불평등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어떠

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스웨덴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

단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세후소득 지니계수와 세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세와 사회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집

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빠르게 회복된 데 비하여, 소득 하위 집단은 

팬데믹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이후 소득 불평등은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가 점증하는 양태

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계층 간 격

차 확대에 의한 사회적 분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문제로 다루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확대되는 불평

등에 의한 사회정책 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만이 조명을 받는 등 연대를 강조하는 

이전의 핀란드 사회와는 다른 양상의 대응 방식이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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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the socioeconomic system transition 
and response system by welfare state typology

This report examines the patterns in demographic changes, labor market 

changes, and deepening inequalities in major welfare states classified as 

having different welfare systems, while understanding how each country is 

preparing a response system to convert its existing welfare system.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labor market, and 

deepening inequalities faced by the UK (liberalism), Germany (conservatism), 

Sweden and Finland (social democracy), and examined which response 

policies they are pursuing.

First, regarding th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the institutional 

response was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fact that each country is facing an 

aging population. A comparison of the provision of pensions, medical 

services, and care services was performed.

In the case of the pension system, reforms wer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s in all countries. As the aging population 

intensified across all countries, the age of pension benefits was delayed, and 

the system was changed to help those members who were otherwise unaided 

by the pension system due to a lack of work history. In the case of medical 

and care service provision, the problem of financial sustainability was found 

to be a serious threat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d. Since the state’s 

public responsibility for medical services is strong, and population groups 

other than the elderly are also subject to these policies, major reforms have 

rarely been implemented to improve financial sustainability. Meanwhile, in 

some countries, measures have been taken in the care services to ensu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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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s of frontline service delivery systems can carry out their policies 

efficiently, as they can strengthen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which 

gover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Nex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were examined, which focused on 

employment status and each country’s response to their specific labor market 

conditions.

In the case of the UK and Germany, as the platform economy expands, it 

was noted that knowing how to respond to increases in unstable jobs, such as 

gig jobs and 450 euro jobs, is a challenge. Specifically, the policy 

implementation method that sought to determine how to include platform 

workers in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whether these individuals are regarded as workers or self-employed peopl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a large number of platform workers are earning 

low wages, discussions are underway on how to establish a social protection 

system for them. Next, Sweden was found to have experienced fewer 

challenges related to its welfare system following expansion of its platform 

economy. This is because in Sweden,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that 

has developed around social allowances, the existing welfare system acts as a 

mechanism to buffer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platform economy. 

However, despite Sweden’s continuous promotion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increasing unemployment trends have not been dampened, 

raising the ne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the case of Finland, a lawsuit is underway in which the administrative 

court requests judgment on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no 

specific discussions are underway to determine how the existing welfare 

system will respond to the increase in platform workers.

Lastly, individual welfare states’ responses to deepening inequalities were 

approached by introducing discussions on inequality, which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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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d through continuous consultations with the scholars from each 

country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the UK, wealth inequality and income inequality are intensifying, and 

wealth inequality again intersects with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However, the wealth tax committee concluded that revisions to 

existing inheritance and capital gains taxes need to be pursued instead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 net wealth tax. In Germany, income 

inequality continues to expand, and the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continues to be observed. The expansion of income inequality tended to 

intensify after COVID-19. In addition, wealth inequality is deepening, and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ax reforms in recent elections has emerged as a major 

policy agenda. Sweden is a country with relatively low income inequality 

when compared to some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gap 

between the upper and lower-income groups is gradually widening. 

Moreo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ini 

coefficient of after-tax income and the Gini coefficient of pre-tax incom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wealth through tax and social 

policy was weakening. This trend was found to have intensified since 

COVID-19. Finland, like Sweden, is showing a growing gap between its upper 

and lower-income groups, and the increase in the working poor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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